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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Ⅰ. 서 론 

탈냉전기 전환기의 일본 정치는 거의 모든 정당의 여당화에 따

른 정치공간의 변화 및 정치주도세력의 세대교체라는 큰 변화를 

나타내었다. 즉, 탈냉전기에 접어들어 자민당 장기정권이 확대된 

정책-정치공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제도적 피로 및 정치

개혁 능력의 한계성의 노출과 더불어 붕괴함에 따라, 일본 정치

는 일련의 정치변동 속에서 연립정권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따라

서 공산당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당은 국정에 참여하는 경험을 

가지면서 현실노선으로 변모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정치공간의 

양적·질적 변화 속에서 신보수세력이라는 전후세대가 일본정계

를 주도하는 중심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신보수세력은 국민들의 기대에 응해 ‘강한 일본’을 기치로 내걸

고,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 경제개혁 등을 위해 ‘강력한 리

더십의 정치’를 추구하였으며, 그와 같은 21세기를 지향한 일본의 

개혁정치는 선거돌풍을 통해 등장한 고이즈미 총리에 의해 본격

화되었다. 

고이즈미 총리는 보수적 정치공간의 개혁화 성향속에서 개혁

정치를 기치로 자민당내 파벌 타파 등 전후 일본정치의 주요 구

조를 변화시키면서 한층 국정운영기반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신보수세력은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공헌 및 역할 증

대를 통하여 21세기 정치대국화를 지향하는 대외정책노선을 표

명하였고, 그와 같은 대외정책노선은 정치공간의 보수화 속에서 

미․일동맹의 강화를 기반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특히, 고이즈미 

총리의 등장과 더불어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에서 전환기의 일본 

국내정치와 대외전략에 관해 분석하는 것이다. 즉, 본 연구는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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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시대 일련의 정치변동에서 고이즈미 정권까지 즉, 2005년 

9․11 총선의 자민당 압승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국내정치에 관

해서는 정치과정론적 접근(political process approach)을 하고, 

대외전략에 관해서는 전략적 접근(strategic approach)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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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Ⅱ. 탈냉전시대 전환기 일본의 국내정치 변화와 특징

1. 21세기 국가개혁과 보수대연합

가. 전환기의 정치변동과 정치공간의 보수화 

전후 38년간 집권해온 자민당이 제도적 피로와 정치개혁 능력

의 한계성을 노출하면서 일본정치는 지각 변동을 겪기 시작하였

다. 그와 같은 일본정치의 일련의 지각변동은 직접적으로는 정계

의 부패, 정치개혁을 둘러싼 자민당 내부의 갈등 및 여야간의 대

립, 자민당 정권의 정치개혁 실패 등에 의한 것이고, 간접적으로

는 일본사회의 변화, ‘정책-정치’ 공간의 확대와 자민당 정권의 

한계성, 동서냉전체제의 붕괴 등에 의한 것이었다. 

일본의 정치변동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치러진 1993년의 7․18 

총선 직후 제 1당 자민당은 연립정권의 수립 실패와 더불어 38년 

만에 붕괴하고, ‘자민 대 비(非)자민’이라는 대립구도아래에서 신

보수계․중도계․진보계 정당간의 세력규합에 의해 비(非)자민․

비(非)공산의 8당파 연립정권이 성립하게 되었다. 이후, 일본정치

는 ‘비(非)자민 연립정권 대 야당 자민당’이라는 대립구도 아래에

서 일련의 이합집산에 따른 정계개편의 진통을 겪었다. 

그러므로 전후 일본정치사에서 1995년이 55년 체제의 형성으

로 분기점이 되는 해이라면, 1993년 역시 7․18 총선으로 한 획을 

긋는 정치적 의의가 큰 해인데, 7․18 총선의 정치적 의의에 관하

여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7․18 총선 그 자체가 일본의 정치변동을 직접적으로 일

으킬 정도는 아니었지만, 자민당이 연립정권의 구성에 실패할 경

우 커다란 정치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요소를 내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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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었다. 즉, 7․18 총선의 결과는 자민당의 과반수 의석 획

득 실패, 사회당의 대참패, 3개의 새로운 보수정당의 약진에 전반

적인 특징이 있다.

둘째, 과거 일본정치의 경우, 즉 사회당에서 이탈한 민사당이나 

자민당에서 탈당한 신(新)자유클럽의 경우 그 직후의 총선에서 

대참패를 하였다. 그러나 7․18 총선에서는 자민당이 현상유지를 

하는 가운데 자민당을 이탈한 신생당(新生黨)이나 신당(新黨)사

키가케가 약진을 하였고, 아울러 자민당을 외부에서 비판하면서 

‘개혁정치’를 주장하였던 일본신당(日本新黨)은 급부상하였다. 그

리고 중도정당인 민사당이나 공명당은 현상유지를 하였지만 사

회당은 64석이나 잃는 대참패를 하였다. 즉, 새로운 정치가 요구

되는 상황에서 혁신계인 사회당은 대참패를 하였고, 신보수계의 

정당들은 두드러진 약진을 한 것이다. 이는 전후의 정치체제 즉, 

자민-사회의 양당체제 및 보혁 대결의 구도를 근간으로 출발해

서 60년대 이후 보수․중도․혁신의 다당체제 아래에서 발전해 

왔던 55년 체제가 한축인 혁신계의 몰락으로 붕괴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보수․혁신의 대결구도의 붕괴에 따라 사회

당의 변모 또한 일본정치의 변화에 주요변수로 작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셋째, 자민당을 비판하면서 정치개혁을 주창했던 새로운 보수

정당들이 약진한 것은 자민당에 커다란 자극이 됨과 동시에 질적 

변화를 추구하도록 하였다. 즉, 자민당으로 하여금 ‘정치개혁과 

세대교체’를 축으로 하는 당내 변화를 겪게 되었다.

넷째, 7․18 총선을 통하여 젊은 정치인들이 정계에 많이 들어

오게 되었고 게다가 호소카와 모리히로, 오자와 이치로(小澤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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郞), 하타 쓰토무(羽田 ),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하시모토 류타

로(橋本龍太郞),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등 쇼와(昭和)세대

가 일본정치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일본 정계에 세

대교체가 이루지고 있음과 더불어 쇼와세대의 신보수세력이 일

본정계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쇼와

세대의 신보수세력은 ① 전후 민주교육을 받은 세대로서 그 이전

의 세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과거사 및 대미 콤플렉스를 덜 

가지는 특징을 나타내었고, 그러므로 ② 과거의 일본 군국주의가 

일으킨 전쟁에 대하여 반성과 사죄를 표명함으로써 전후 총결산

을 단행하고 아울러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 강화론을 주창

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대국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이상과 같은 정치적 의미를 지닌 7․18 총선을 계기로 하여 일

본 정치는 일련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즉, 각 정당 및 정파는 일

련의 합종연횡에 따른 정계개편을 겪으면서, ① ‘비자민 연립정

권’ 대 ‘야당 자민당’ ② ‘무라야마 사회당총리의 연립정권’ 대 ‘통

합야당 신진당(新進黨)’ ③ ‘오자와 신진당 당수’ 대 ‘하시모토 자

민당 총리의 연립정권’ 등과 같은 대립구도를 형성함으로써 연립

정권의 시대가 개막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치변동에 따른 연립정권의 시대 즉 ① 호소가와 연립

정권(1993.8-94.4) ② 하타 연립정권(1994.4-94.6) ③ 무라야마 연

립정권(1994.6-96.1) ④ 하시모토 연립정권(1996.1-96.11)을 거치

면서, 일본정치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나타내었다.

첫째, 공산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은 모두 연립정권에 참여하

여 여당경험을 가지게 되는데, 그와 같은 일본정당의 여당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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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치공간을 거의 보수화로 변모시켰다. 특히, 무라야마 연

립내각의 출범과 더불어 사회당은 현실노선으로 전환하게 되는

데, 이로써 공산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은 기본이념이나 정책노

선에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되었다. 즉, 1996년 1월에 치러

진 자민당, 신진당, 사회민주당의 당대회에서 제시된 정계개편 및 

주요정책에 대한 기본방침에는 명확한 정책의 대립이 나타나 있

지 않았다. 

둘째, 55년 체제에서 제1야당이었던 사회당이 연립정권시대를 

거치면서 계속 침하함에 따라 일본의 정치구도는 ‘보수 대 혁신’

의 구도에서 ‘보수 대 보수’의 구도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

치변화와 더불어 사회당은 당명을 ‘사회민주당’으로 변경하였다.  

셋째, 정계개편 등 일련의 정치적 변화 속에서 호소카와 모리히

로, 오자와 이치로, 하타 쓰토무, 고노 요헤이, 하사모토 류타로, 

하토야마 유키오, 간 나오토(管直人) 등의 쇼와(昭和)세대가 국정

을 담당하며 일본정치의 핵심 주역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일본정계에 세대교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울러 신보수세력이 일본정계의 중심세력으로 실질적으

로 정국을 주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컨대 탈냉전기 전환기의 일본정치는 거의 모든 정당의 여당

화에 따른 정치공간의 변화 및 정치주도세력의 세대교체라는 큰 

변화를 나타내었다. 즉, 탈냉전기에 접어들어 자민당 장기정권이 

확대된 정책-정치공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제도적 피로 

및 정치개혁 능력의 한계성의 노출과 더불어 붕괴함에 따라, 일

련의 정치변동기에 등장한 호소가와 연립정권, 하타 연립정권, 무

라야마 연립정권 등 비자민 연립정권들은 거의 모든 정당의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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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및 진보정당의 현실노선 추구에 따른 탈진보화를 초래하면서 

정치공간을 거의 보수화로 변모시켰으며, 아울러 이들 비자민 연

립정권들의 리더십의 부족과 국정운영 능력의 한계 노정은 국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 및 근본적인 경기불황의 타파를 위한 

경제개혁을 추구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의 정치’가 요망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치공간의 양적․질적 변화 속에서 신보수

세력이라는 전후세대가 국정을 리더하며 일본정계를 주도하는 

중심세력으로 등장하였다.

나. 신보수세력의 국가개혁 지향과 보수대연합   

동서냉전시대의 55년체제가 ‘통상국가 일본’을 ‘경제대국 일본’

으로 발전시켰다면, 탈냉전시대의 7․18총선을 계기로 형성되는 

새로운 체제는 ‘경제대국 일본’을 ‘정치대국 일본’으로 발전을 지

향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7․18 총선이후 일본정치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한 신보

수세력은 ‘21세기 정치대국 일본’을 지향하여 국가개혁을 추구하

고자 하였다. 즉, 정계개편과 보수대연합, 주도세력으로서의 신보

수세력의 부상과 개혁정책 추구 등도 ‘21세기 정치대국 일본을 

지향한 국가개혁의 추구’라는 큰 흐름 속에서 전개되었다.      

(1) 하시모토 자민당 단독내각의 등장과 국가개혁의 주창

(가) 하시모토 자민당 단독정권의 등장  

일본정치의 변화, 특히 일본 정치공간의 보수․우경화와 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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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력의 등장은 1996년 10월 20일의 중의원(衆議院) 총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10․20 총선은 과거의 중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2～6명 선출)

가 아닌 소선거구․비례대표제 병립제(한 선거구에서 1명 선출, 

비례대표는 11개 블록별로 정당득표에 따라 당선) 아래에서 처음

으로 치러진 선거였는데, 그 결과는 자민당 승리(21→239), 신진

당 패배(160→156), 민주당 현상유지(52→52), 공산당 약진(15→

26), 사민당 몰락(30→15) 등이었다. 

10․20 총선의 결과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혁신계인 공산

당이 다소 약진하였지만, 군소정당에 불과하므로, 일본사회의 ‘총

보수화’ 분위기 속에서 신보수세력이 중의원 의석의 절대 다수를 

점한 것이다. 

그리고 10․20총선결과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보수정당인 

자민당이 비록 과반수 획득은 못하였지만, 1996년 11월 7일 사민

당과 신당 사키가케의 각외(閣外) 협력1으로 하시모토 총리의 집

권 2기 1차 내각(2차 개각)을 구성함으로써 3년 3개월 만에 자민

당 정권을 부활시켰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자민당 단독집권의 부활을 실현시킨 하시모토 총리는 국민들

의 높은 지지2를 바탕으로 ‘21세기 일본을 위한 국가개혁’를 추구

하게 되었는데, 개혁을 지향한 하시모토의 강력한 리더십은 자민

당의 지지가 확산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일본정치는 자민당의 세력확대와 더불어 자민당 장

기집권시 권력운용의 핵심요체였던 파벌과 ‘족(族)그룹’(특정 정

1 閣外協力은 내각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2 1996년 11월 하시모토 내각출범시 국민들의 지지도는 매우 높은 56.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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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 그룹)이 다시 부

활되는 조짐을 나타내었다.

(나) 하시모토 정권의 국가개혁 

하시모토 총리는 내각출범과 함께 21세기에 대비하는 ‘개혁과 

창조’를 기치로 내걸고, ‘고비용-저효율’의 국가경영시스템을 근

본적으로 개혁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즉, 하시모토 총리는 1997

년 1월 20일의 시정방침 연설을 통하여 행정개혁을 비롯하여 재

정구조개혁, 경제구조개혁, 금융시스템개혁, 사회보장구조개혁, 

교육개혁 등 6대 국가개혁을 발표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

을 명백히 하였다.  

6대 국가개혁 가운데에서 행정개혁은 1996년 10․20 총선시 자

민당을 비롯한 거의 모든 정당에 의해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즉 

관료기구의 비대화․경직화를 타파하고, 국가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의 간소화․투명성의 제고를 추구하는 행

정개혁이 주창되었다. 

그러나 행정개혁은 현실적으로 중앙부처(省廳)･족(族) 그룹･관

련 이익단체들의 이해가 얽혀 있어 가장 어려운 개혁으로 지적되

었다3. 

그러므로 하시모토 총리는 내각출범 이후 곧 ‘정부조직 개편’과 

‘지방분권 실현’을 최우선 개혁과제로 선정하고, 아울러 6대 국가

개혁의 발표 이전에 이미 총리직속기구로서 ｢행정개혁회의｣

(1996. 11, 본부장: 하시모토 총리)를 설치함과 더불어, 행정개혁

3 그 이전의 총리들도 행정개혁에 착수하였지만, 대체로 실패로 끝났다.



14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작업에 착수하였다4. 

행정개혁의 지향 내용은 경직된 관료제를 타파하기 위해 중앙

부처의 개편 즉, 중앙부처의 관료가 가지고 있는 권력․권한을 정

치․지방․시장의 세 가지 분야에 분권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분권화 작업의 사전작업으로서 정치․지방․시장에 대한 신뢰성 

회복은 분권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과제

였다. 

‘정치로의 분권’을 위해서는 총리권한 및 보좌기능 강화, 행정

의 간소화 및 효율화 등을 지향하는 행정기구의 개혁, 국회개혁, 

정당개혁을 추구하여야 했고, ‘지방으로의 분권’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 권한의 지방정부로의 이양, 지방정부의 역량에 따른 ‘지방→

지방’으로 권한 이양 등을 추구하여야 했으며, ‘시장으로의 분권’

을 위해서는 규제완화 및 철폐, 민영화 등을 추구하여야 했다. 

이와 같은 행정개혁을 지향하고자 하였던 하시모토 내각의 ｢행

정개혁회의｣는 1997년 9월에 ｢행정개혁 중간보고｣, 동년 12월에 

｢행정개혁 최종보고｣를 발표하였다. ｢행정개혁 최종보고｣는 ① 

22개 중앙부처(1府 12省 9廳)의 13개 중앙부처(1府 12省廳)로의 

축소 ② 내각기능 및 총리권한의 강화 ③ 정부기능의 구분과 더

불어 중앙정부는 정책기획업무만 담당, 기타 집행업무는 外廳

(agency)으로 이관 ④ 정책평가제도의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하

시모토 내각의 행정개혁에 대한 의욕적인 추진은 내각의 지지도

가 상당히 상승되도록 하였다.5

4 ｢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무라야마 연립내각때 설치되었다(1995. 7. 3).
5 하시모토 내각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駐페루 일본대사관 인질 사건’(1996. 12) 등으
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였으나, 1997년 9월에 행정개혁 중간보고안이 
발표되는 등 개혁작업이 구체화되면서 56.1%라는 높은 지지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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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시모토 정권의 집권강화와 자민당 파벌정치의 부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0․20 총선 이후 하시모토 2차 내각

은 사민․신당사키가케와의 각외협력을 바탕으로 자민당 단독내

각으로 출범하였으나, 원내 과반수 미달로 인하여 정국 운영에 

한계성을 노정하였다.

따라서 하시모토 정권은 군소정당의 일부 의원, 야당 신진당의 

탈당파 및 무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입작업을 계속 추진

하였다. 그 결과 자민당 재집권 10개월 만에 단독 과반수를 확보

하게 되었다. 즉 1997년 9월 5일부터 자민당은 단독 과반수를 확

보하게 되었는데, 중의원 정당별 의석분포는 자민당 251, 신진당 

131, 민주당 52, 공산당 26, 사민당 15, 태양당 10, 신당 사키가케 

2, 무소속 13 등이었다. 자민당의 단독 과반수 확보는 하시모토 

총리가 정국을 주도할 수 있도록 안정된 원내 정치기반을 제공하

였고, 하시모토 정권의 집권기반이 한층 강화되도록 하였다.

하시모토 총리는 자민당의 단독 과반수 확보와 더불어 집권기

반이 강화됨에 따라 1997년 9월 11일 집권 제2기 2차 개각(3차 개

각)을 단행하였다. 제2기 2차 내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 동안 개혁작업을 담당해 온 실세들이 대거 기용되었

다. 즉, 행정개혁을 위하여 사토 고코(佐藤孝行) 자민당 행정개혁 

추진 본부장이 총무청 장관, 사회보장 개혁을 위하여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가 후생성(厚生省) 대신, 경제구조 개혁을 

위하여 호리우치 미츠오(堀內光雄)가 통산성 大臣, 교육개혁을 

위하여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가 文部省 大臣에 기용되었

고, 재정구조 및 금융체제 개혁을 위하여 미츠즈카 히로시(三塚

博)가 대장성(大藏省) 대신에 유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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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민당의 내부는 사민-신당사키가케와의 정책협력을 중

시하는 ‘연립정권파’와 신진당 등 야당내 보수세력과의 결집을 추

구하는 ‘보수연합파’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동안 하시모토 총리 

및 내각은 ‘연립정권파’와 ‘보수 연합파’의 세력균형 위에 존립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각에서는 ‘보수연합파’의 대표적 인물인 가

지야마 세이로쿠(梶山靜六) 관방장관이 교체되는 대신, YKK그

룹 즉, 야마자키-가토-고이즈미를 중심으로 하는 ‘연립정권파’는 

계속 중용되었다.

셋째, 전체적으로 보면, 당 3역 즉, 가토 고이치(加藤纊一) 간사

장, 야마자키 다쿠(山崎拓) 정무조사회장, 모리 요시로(森喜朗) 

총무회장의 유임과 더불어 당내 파벌안배에 치중하는 특징을 나

타내었다. 즉 파벌배분은 오부치파(派) 8명(총리 포함), 미츠즈카

파(派) 4명, 미야지와파(派)4명, 와타나베파(派) 4명, 무파벌 1명

이다. 

요컨대 하시모토 총리의 제2기 2차 개각(3차 개각)은 국정운용

면에서는 21세기를 위한 개혁지향적 특징을 나타내지만, 권력운

용면에서는 해체되었던 파벌이 다시 부활되는 조짐을 가시화시

키는 것이었다.

자민당의 각 파벌들 즉, ‘오부치’파, ‘미츠즈카’파, ‘미야자와’파, 

‘와타나베’파, ‘고모토’파 등 5대 파벌은 1993년 7․18총선을 계기

로 자민당이 야당으로 전락한 뒤, 1994년 11월 당개혁 차원에서 

내려진 해체 결정에 응하여 일단 해체되었다. 

그러나 파벌은 실질적으로는 ‘헤세이연구회(平成硏究會)’(오부

치파), ‘신정책연구회(新政策硏究會)’(미츠즈카파), ‘목요연구회

(木曜硏究會)’(미야자와파), ‘정책과학연구소(政策科學硏究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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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베파), ‘번정정책연구소(番町政策硏究所)’(고모토파) 등 정책

연구회 형태로 전환하여 존재하였다. 

따라서 파벌은 운영면에서도 기존 파벌 영수들을 중심으로 하

는 이전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아울러 세력확대를 위한 

활동도 ‘수면 아래’에서 여전히 전개되었다.6

이와 같은 파벌의 존재는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의 전

환, 파벌에 대한 정치헌금 금지 등으로 이전에 비해서 약화되었

지만, 1996년 10․20 총선을 계기로 자민당 단독정권이 성립되면

서 재차 ‘수면 위’로 가시화되는 조짐을 나타내었다. 즉, 각 파벌

은 해체 결정이후에 중단하였던 수련회 개최 등을 통하여 결속력 

강화, 세력 확대를 추구하였는데, 파벌의 영향력은 1996년 11월 

제2기 1차 내각(2차 내각)의 구성에 가시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하

였으며, 1997년 9월 제2기 2차 내각(3차 내각)의 구성에는 위에서 

언급한바 같이 ‘파벌안배’라고 지적될 정도로 강하게 작용하였다.

또한 자민당 단독정권의 재등장은 특정정책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군(群)인 족(族)의 부활을 초래하였

다. 족(族)의원은 정책전문가로서 관료의 한계성을 보완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정(政)-재(財)-관(官)’의 3각 구조아

래에서 각종 이권개입과 더불어 정치비리를 야기하는 부정적인 

활동 때문에, 1993년 7․18총선 이후 호소카와 비자민(非自民) 연

립정권의 출범과 함께 정치개혁이 추진되는 와중에 극히 약화되

었다. 그러나, 1996년 1월 무라야마 연립정권에 자민당이 참여하

6 ‘와타나베’ 派는 파벌 회장인 와타나베 미치오가 1995년 9월 사망함에 따라, 
나카소네 야스히로 前 총리의 중재로 무토 前 외상이 1995년 10월 신임회장으
로 취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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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족(族)은 서서히 소생하기 시작하였고, 동년 11월 하시모토 

자민당 단독정권이 탄생하게 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상당히 회

복하게 되었다. 족(族)은 중의원의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전환되면서 종전과 다소 다른 측면을 나타내기도 

하였는데7, 하시모토 내각의 행정개혁에 적지 않은 저항으로 영

향력을 미쳤다.8

요컨대 1996년 10․20 총선을 계기로 자민당 단독집권이 부활

되고, 자민당의 세력확대가 전개되면서 자민당 장기집권시 권력

운용의 핵심요체였던 파벌과 족(族)이 재차 영향력을 가진 존재

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라) 야권의 변동과 하시모토 총리의 퇴진 

1996년 10․20 총선에서 패배한 제1야당 신진당은 자민당 단독

정권의 출범에 따른 위기감 속에서 오자와 이치로 당수의 독선적

인 당운영에 대한 불만의 누적, 계파간 불협화음의 증폭 등으로 

인하여 분열 조짐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1997년 6월의 

도쿄도(東京都) 의회선거에서 신진당 후보자 전원(11명)이 낙선

하게 되자, 당내는 오자와 당수의 지도력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

되면서 한층 동요하게 되었다. 이처럼 분열상태에 있던 신진당은 

오자와 당수가 재선되는 과정에서 표출된 계파간 갈등으로 인하

7 중선거구에서 소선거구로 전환되면서 정치인들은 선거 때문에 종전보다 지역
의 민원에 대해 한층 강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는데, 이는 정치인들을 이전보다 
小粒化되도록 하였고, 大局的 시각보다 눈앞의 개별 이익에 집착하도록 하였
다. 族의원의 경우도 지역구의 다양한 요구 때문에 때때로 자기 분야 이외에서 
활동을 하여야 했고, 대국적 차원보다 개별적 이해관계 차원에서 활동하여야 
했다.

8 郵政族의 반발이 가장 심하였고, 建設族과 農林族도 강하게 반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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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마침내 창당 3년 만에 해체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즉,  

1997년 12월 18일 당수로 재선된 오자와는 당내 계파간 갈등과 

균열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게 되고 아울러 당 해체와 더불어 

‘일본 재건 구상’을 골격으로 하는 신 보수정당의 결성을 추구하

게 되었다. 

신진당은 1997년 12월 27일 당 해체를 공식적으로 결정하게 되

고 이듬해 1월에는 자유당, 신당우당(新黨友黨), 신당평화(新黨平

和), 개혁클럽, 여명(黎明)클럽, 국민의 소리 등 6개의 정파로 분

열하게 되었다. 이로써 일본의 정당구도는 숱한 군소정당이 난립

하는 다당적 구도로 변모하게 되었다. 그리고 붕괴된 신진당을 

대신하여 간 나오토(管直人)가 이끄는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 등

장하게 되었다. 

야권의 구심세력이 된 민주당은 야당 입장의 독자노선을 견지

하기 위해 대여 공세의 강화 등 선명성 부각에 노력을 기울이면

서 정권정당을 지향하여 반보수세력 중심의 야권통합운동을 적

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그 결과 1998년 4월 27일 새로운 중도정당

인 ‘민주당’(중의원 93명, 참의원 38명)을 결성하게 되었다. 즉, 구

(舊)‘민주당’, 민정당(民政黨), 신당우당(新黨友黨), 민주개혁연합

(民主改革聯合)이 통합하여 제1야당 신(新)‘민주당’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야권의 이합집산과 더불어 통합작업은 1998년 7월의 

참의원(參議院) 선거를 겨냥하면서 추진되었다.    

한편, 자민당의 단독 과반수 확보와 더불어 집권기반이 강화된 

상태에서 등장한 하시모토 집권 제2기 2차 내각은 1997년 9월에 

국민들의 행․재정개혁 등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국민지지율이 

50%를 상회하는 높은 지지속에서 출범하였으나, ‘록히드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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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루되었던 ‘사토고코’(佐藤孝行)의 총무청 장관의 입각․사퇴 파

문을 계기로 하락세로 반전되기 시작하였다. 즉, 하시모토 내각의 

지지율은 9월 개각 파동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었고, 관료 및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따른 각종 개혁정책의 미흡에 대한 불만, 

경기침체의 심화,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 하시모토 총리의 중국 

정보기관 여성과의 밀회설 등으로 급락하게 되었다. 1997년 12월

경에 이르러 30%대로 하락하였고, 참의원 선거전후인 1998년 7

월에는 20%대로 하락하였다.       

따라서 하시모토 총리의 정국 주도력은 약화되게 되었고, 1998

년 7월의 참의원 선거는 자민당의 패배로 끝났다. 자민당의 참의

원 선거 패배로 인하여 참의원의 구도는 중의원과 달리 여소야대

(여 104, 야 148)를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하시모토 총리는 참의원 선거의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

고 물러나야 했다. 

(2) 국가개혁 추구를 위한 국정 운영 주도력 강화와 보수대연합

(가) 오부치 내각의 등장과 보수대연합의 추진

하시모토 총리의 퇴진으로 그 후임을 둘러싸고 자민당내에서

는 ‘오부치 게이죠 대 가지야마 세이로쿠’의 대결을 중심으로 고

이즈미 준이치로, 고노 요헤이 등이 경합을 벌이다가 오부치가 

자민당 총재 겸 총리후보로 선출되었다. 

따라서 1998년 7월 30일의 중․참의원의 총리 선거에서는 자민

당의 오부치 게이죠 총재와 민주당의 간 나오토 대표가 경합하게 

되었다. 그 결과 중의원에서는 오부치 게이죠가 과반수 이상을 

획득하여 총리로 선출되었고, 참의원에서는 간 나오토가 2차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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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투표에서 총리로 선출되었다.9 즉, 중․참의원에서 서로 다른 

총리가 선출된 것이다. 

이에 중․참의원은 곧 양원 협의회를 소집하여 총리 지명을 위

한 의견 조정을 하게 되는데, 협의회의 합의 도출이 실패하게 됨

에 따라 중의원 우월원칙에 따라 오부치 게이죠(小淵惠三)가 총리

로 지명되게 되었다. 이로써 ‘경제회생’ 및 ‘21세기 국가체제 정비’

를 기치로 내건 오부치 정권이 1998년 7월 30일 출범하게 되었다.

오부치 정권은 하시모토 내각의 유산인 국정개혁작업의 마무

리, 불황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 미․일 신｢방위협력지침｣과 관련

된 유사법제의 정비 등 많은 주요한 국정과제를 안고 출범하게 

되었지만, 국민들로부터는 그다지 높은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즉, 오부치 총리의 리더십 결여와 그에 따른 국민들의 신뢰감 저

하, 불황의 장기화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등으로 인하여 오부치 

내각은 역대 정권중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인 25～33%대의 저조한 

지지율 속에 출범하였다.10 그리고 그와 같은 국민들의 오부치 내

9 제143차 임시국회 개회(1999. 7. 30～10. 7)와 함께 실시된 총리 선거 결과, 衆議
院에서는 오부치 게이죠 自民黨 총재가 제1차 투표에서 총투표수(497표)의 과
반수를 상회하는 268표를 획득하여 164표를 획득한 간 나오토 民主黨 대표를 
누르고 총리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參議院에서는 제1차 투표에서 오부치 게이
죠가 103표, 간 나오토가 98표를 획득함으로써 과반수 획득에 실패함에 따라
(총투표수 248표) 2차 결선투표에 돌입하게 되었는데, 상위 1, 2위 후보를 대상
으로 실시한 2차 투표에서는 공산당을 포함한 全 야당이 공동으로 지지한 간 
나오토 민주당 대표가 142를 획득하여 103표를 획득한 오부치 게이죠 自民黨 
총재를 누르고 총리로 선출되었다.   

10 1998년 8월 2일자 讀賣新聞의 조사 발표에 따르면 오부치 내각의 지지율은 
33.15%였는데, 역대 내각 발족 직후의 지지율로서는 우노 내각의 22.8%, 후쿠
다 내각의 27.3%에 이어 세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이다. 또 동년 8월 3일자 
朝日新聞의 조사 발표에 따르면, 오부치 내각의 지지율은 32%인데 이 역시 
우노 내각 및 후쿠다 내각에 이어 세번째로 낮은 지지율이다. 그리고 동년 
8월 4일자 每日新聞의 조사 발표에 따르면, 오부치 내각의 지지율은 22% 지
지율의 우노 내각에 이어 두번째로 저조한 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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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에 대한 낮은 지지율은 좀처럼 상승하지 않았고, 오히려 집권 

3개월이 경과한 동년 11월 경에는 ‘정권 위기설’의 유포와 함께 

지지율은 더욱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오부치 총리는 

낮은 국민 지지도, 참의원 여소야대에 따른 집권기반의 구조적 

취약성 등으로 인하여 국정운영의 주도력을 장악하지 못하고, 야

당의 대여 공세에 밀리기만 하였다. 게다가 오부치 정권은 ‘단명 

약체 정권’, ‘11월 위기설’의 유포와 더불어 가중되는 정치적 어려

움을 겪어야 했다.     

따라서 집권 자민당은 국정운영의 주도력를 회복하고 이를 강

화하는 방안 마련에 부심하다가, 구(舊)‘공명당’계 세력이 중도노

선 표방과 더불어 통합되어 1998년 11월 7일 원내 제3세력인 ‘공

명당’으로 등장하게 되자,11 정책성향이 유사한 공명당 및 자유당

과의 정책연대 즉, ‘자민․자유․공명당 3당 연대’를 모색하게 되

었다. 

그러나 공명당이 자민당의 ‘자민․자유․공명당 3당 연대’ 제

안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표명함에 따라12 오부치 정권은 오자

11 公明黨은 1993년 8월에 호소가와 비자민 연립정권에 참여한 후, 新生․民社
黨 등과 함께 1994년 12월에 통합야당인 新進黨에 합당함으로써 해체되었다. 
그러나 舊公明黨계는 당 해체 이후에도 지방조직을 ‘公明’으로 존속시키는 등 
명맥을 유지하여 왔는데, 新進黨이 계파간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6개의 정
파로 분열하게 되자 衆議院은 新黨平和로, 參議院은 黎明클럽(公明으로 통합
됨)으로 각각 독립되어 분당하였다. 그런데 創價學會와 지방조직을 중심으로 
세력 단일화 요구가 분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1998년 6월 29일 ‘新黨 準備委員
會’가 결성되고, ‘新黨 準備委員會’는 동년 10월 12일 ‘新黨平和’가 ‘公明’에 합
류하는 형식으로 새로운 公明黨을 재결성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新黨平
和’와 ‘公明’이 동년 11월 7일 ‘公明黨’ 합당대회를 개최하고 집행부 및 기본정
책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公明黨은 당 해체 3년 10개월 만에 국회의원 65명
(衆議員 42, 參議員 23)규모의 원내 제 3세력으로 부활하게 된 것이다.  

12 公明黨은 자민당의 ‘自․自․公 連帶’ 제안에 대하여 3당 연대에는 참여하지 
않고 일단 자민당과 사안별로 협력하는 ‘부분연합’노선의 추구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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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치로가 이끄는 자유당과 연립정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 결과 자민당과 자유당간의 정책합의 즉, 각료수 삭감

(20명->18명), 유엔 평화활동 적극 참여 등의 정책합의가 이루어

짐에 따라 ‘자민․자유당 연립정권’이 1999년 1월 14일 출범하게 

되었다. 즉, 전체 각료수가 20명에서 18명으로 감소되고, 자유당

의 노다 다케시(野田毅) 간사장이 자치상(自治相)으로 입각하는 

자민․자유당 연립내각이 발족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자민․자유당 연립정권’의 실현을 계기로 오부치 정

권은 ① 자유당과의 연립정권에 따른 원내기반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고, 아울러 ② ‘자민․자유당 연립정권’을 주장해 왔

던 가지야마 전(前) 관방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비주류파의 지지

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③ 공명당과도 사안별로 정

책연대를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보다 안정된 집권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오부치 총리는 자민․자유당 연립정권 및 공명당과의 

정책연대를 통하여 주요 현안들을 원만하게 처리하면서 국정 주

도권을 장악해 갔다. 즉, 1999년 3월 17일에는 ‘99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였고, 5월 24일에는 ｢미․일 신방위협력지침｣과 관련된 3

개의 법안을 성립시켰으며, 7월 8일에는 ｢정부조직 개편법｣및 ｢

지방분권 정비법｣을 성립시켰다. 

이와 같은 오부치 총리의 정국 주도권 장악과 그에 따른 국정

운영은 내각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계속 상승되도록 하였다. 오

부치 보수 연립내각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자민․자유당 연립정

권의 출범 이후 상승세로 반전되어 계속 올라가다가 1999년 5월

부터 40%를 상회하게 되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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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민․자유당 연립정권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

(여 116, 야 136)의 참의원 구도는 타파되지 않았으므로, 오부치 

총리는 정권기반의 구조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위적 정계

개편 즉, 공명당의 여권 편입을 재차 강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

기 시작했다. 

오부치 총리는 1999년 6월 28일에 공명당과의 연립정권 수립 

의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면서 정책협의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

였고, 동년 7월 7일에는 연립정권의 파트너인 오자와 이치로 자

유당 당수로부터 공명당의 연립정권 참여에 대한 양해를 구한 뒤 

공명당에게 ‘자민․자유․공명 3당 연립정권’ 참가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오부치 총리의 적극적이고도 지속적인 ‘자민․자

유․공명 3당 연립정권’ 수립 제의에 대해 공명당의 간자키(神崎

武法)대표 등 집행부도 ‘대안없는 야당’의 이미지를 벗고 ‘정책 실

현 정당’으로 거듭난다는 판단아래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태도를 

표명하였다. 즉, 1999년 7월 19일의 공명당 중앙간부회의에서는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합의형 정치가 필요한 만큼 정권에 참여

하여 연립정권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운동방침안을 채택하였

고,14 나아가 7월 24일의 공명당 임시 당대회에서는 연립정권의 

참여 방침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이로써 자민․자유․공명 3당은 연립정권 수립을 위해 3당의 

입장 차이를 본격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고, 1999

13
 1999년 7월 10-11일 每日新聞은 오부치 내각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했는데 
국민지지율은 43%였다. 『每日新聞』1999年 7月 13日. 

14 朝日新聞, 1999年 7月 20日. 每日新聞 1999年 7月 2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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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9월 21일 오부치 게이죠의 자민당 총재 재선과 더불어 ‘자민․

자유․공명 3당 연립정권’은 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즉, 자민․

자유․공명 3당간의 정책합의가 1999년 10월 4일에 이루어짐에 

따라, 다음날 10월 5일에 ‘자민․자유․공명 3당 연립정권’이 출

범하게 되었다.

자민․자유․공명 3당의 연립정권은 전후 일본정치사에서 최

초로 중의원 70%(348/500석), 참의원 50%(141/252석)이상을 장

악한 거대 정권인데, 이로써 오부치 정권은 참의원에서의 여소야

대의 구도를 극복하게 되었다. 

‘자민․자유․공명 3당 연립정권’의 새로운 내각의 특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자민․자유․공명 3당 연립내각의 18명 각료에는 자민당 

15명, 자유․공명당 각 1명, 민간인 1명이 인선되었는데, 파벌15

간 각료 안배를 통하여 거당 협력체제의 구축을 도모하면서도 3

당 연정에 반대한 ‘가토 고이치’나 ‘야마자키 다쿠’가 추천한 인사

는 완전히 배제되었다.16 또, 자유당 몫으로 니카이 도시히로(二

階俊博)가 운수성 대신 및 홋카이도(北海島) 장관으로 기용되었

15 自民黨내 파벌 현황(1999년 10월 시점)

파  벌 세력(명) 파  벌 세력(명)

오부치派 93 가토派 71

에토․가메이派 63 모리派 63

야마자키派 31 구고모토派 17

고노그룹 16 無파벌 17

16 가토派의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大藏相, 니와 유야(丹羽雄哉)厚生相, 가
와라 츠토무 (瓦力)방위청 장관은 파벌영수인 가토 고이치의 추천과는 무관
하며 경륜, 전문성 등이 높이 평가되어 기용되었다. 또 야마자키派의 후카야 
通産相도 당총재선거에서 오부치를 지지하며 야마자키 다쿠의 출마에 부정
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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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명당 몫으로 츠즈키 쿠니히로(續訓弘)가 총무청 장관에 기

용되었다.

둘째, 미야자와 대장성(大藏省) 대신, 사카이야 경제기획청 장

관 등 경제부처 장관들을 유임시킴으로써 ‘경제회생 내각’의 이미

지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셋째, 오부치파로서 다케시다 노보루(竹下登) 전 총리의 측근

이자 연정 파트너인 자유․공명당과 유대관계가 깊은 아오키 미

키오(靑木幹雄)를 관방장관으로 기용하였다. 즉, 오부치 총리는 ‘黨-

모리(森)’ ‘내각-아오키(靑木)’ 중심체제를 구축한 것이다.17

넷째, 고노 요헤이 전 자민당 총재가 외무성 대신으로 기용되었

는데, 이는 오부치 총리가 경제는 미야자와 대장성(大藏省) 대신, 

외교는 고노 외무대신에게 일임함으로써 친정체제 및 국정 주도

권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나) 오부치 정권의 ‘21세기 대비 국가체제 정비’

‘평범한 인물’ 오부치 총리의 리더십 부재, 참의원에서의 여소

야대에 따른 오부치 정권의 취약한 집권기반 등 어려움 속에서도 

오부치 총리와 내각은 ‘21세기 대비 국가체제 정비’를 위하여 

1998년 6월 23일 ‘정부조직 개혁 추진본부(본부장 : 오부치 총리)’

를 설치하고 하시모토 내각에서 착수하였던 행정개혁을 계속해

서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오부치 총리는 국가개혁을 위한 보수 대연합이라는 

명분아래 제1차 연정(자민․자유당 연립정권), 제2차 연정(자

17 오부치 총리는 개각에 앞서 10월 1일 단행된 黨인사에서 9월의 총재선거시 
자신을 지지해 준 모리派의 領袖 모리 요시로를 간사장에 유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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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공민당 연립정권)을 성사시키면서 강화되는 집권기반

을 바탕으로 국가체제 정비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예컨대 오부치 총리는 안보개혁과 관련해서 1999년 5월 24일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 관련 3개의 법안 즉, ｢주변사태법｣, ｢

자위대법 개정안｣, ｢미․일 물품 역무 상호제공협정(ACSA) 개

정안｣을 성립시켰고, 행정개혁 차원에서 동년 7월 8일 ｢정부조직 

개편법｣ 및 ｢지방분권 정비법｣을 성립시켰으며, 동년 7월 9일에

는 히노마루․기미가요를 국기․국가로 공식화하는 ｢국기․국가

법｣을 성립시켰다. 또 동년 7월 29일에는 ‘헌법조사회’18를 설치

하자는 ‘개헌추진연맹’19의 ｢국회법개정안｣이 가결되도록 하여 

2000년 1월부터는 중․참 양원에서 개헌논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오부치 정권은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

력의 일환으로 국회의 정책심의 및 입법능력을 제고시키는 개혁

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일본 국회는 국회개혁의 노력의 일환으로 

1999년 7월 26일 ‘총리․야당 당수간 국회토론 정례화’, ‘정부위원

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심의 활성화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로써 2000년 1월 정기국회부터 중․참의원 합동심의회 

즉, ‘국가 기본정책 심의회’를 국회에 신설하게 됨에 따라 ① 총리

와 야당 당수는 매주 1회 정례적으로 국정전반에 관해 의견을 교

환할 수 있게 되었고, 아울러 ② 종래 총리가 국회에 출석하여 국

회의원들의 질문을 모두 듣고 난 뒤, 일방적으로 일괄 답변함에 

따라 실질적인 정책 공방이 이루지지 못하는 폐단을 시정할 수 

18 衆․參議院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헌법조사회’는 의안 제출권이 없는 
5년 기간의 한시적 기구이다.(衆議院 의원 50명, 參議院 의원 45명)

19 1997년 5월 共産黨, 社民黨을 제외한 초당파 의원(衆․參議員 366명)으로 결
성된 ‘改憲推進議聯’은 개헌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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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되었다. 그리고 관료가 각료를 대신하여 국회에서 답변하는 

제도인 ‘정부위원제도’가 1999년 정기국회(1.19-8.13)를 끝으로 

폐지됨에 따라 1999년 가을 임시 국회부터 각료와 정무차관이 직

접답변에 나서게 되었다.20 이는 직접적으로는 책임과 전문성을 

겸비한 국회답변을 위한 것이고, 간접적으로는 ‘관료 주도의 정책

-정치’를 ‘정치가 주도의 정책-정치’로 전환함과 더불어 정치가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2001년 1월부터 ｢정부조직 개편법｣이 시행되면서, 정무차관은 부

대신(副大臣)과 정무관(政務官)으로 대치되었고, 부대신과 정무

관이 국회 답변을 하게 되었다.21

또한 오부치 총리는 21세기에 대비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1999

년 5월에 총리의 사적 자문기관인 ｢21세기 일본의 구상｣간담회22

를 발족시키기도 하였다. 동 간담회에서는 ‘새로운 세기의 국가상 

모색’을 위해서는 발본적 개혁이 불가결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주

요논점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23

20 단, 전문․기술적 사안에 대해서는 관료가 정부 참고인으로서 답변할 수 있도
록 예외적으로 인정함.

21 副大臣은 각료와 사무차관의 중간지위로서 3․4선 경력의 의원중에서 임명되
며, 省廳의 정책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다. 그리고 政務官은 초․재선의 소
장의원들 가운데 충원되며, 각료가 지시한 특정 프로젝트를 담당한다.

22 ｢21세기 일본의 구상｣간담회는 다섯 개의, 분과회 즉, ‘제1분과회 ｢세계에 통용되
는 일본｣’, ‘제2분과회 ｢윤택함과 활력｣’, ‘제3분과회 ｢안심되고 정감 있는 생활｣’, 

‘제4분과회 ｢아름다운 국토와 안전한 사회｣’, ‘제5분과회 ｢일본인의 미래｣’로 구성
되어 운영되었다.

23 오부치 총리도 이 합숙토론에 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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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이즈미 내각의 등장과 보수적 정치공간의 개혁 추구

가. 정치변동과 고이즈미 내각의 등장

(1) 자민․자유 양당의 갈등에 따른 정치변동과 모리 내각의 등장

오부치 게이죠 총리가 국정 주도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수대연

합을 지향한 정계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1999년 1월 14일에 자

민․자유당 연립정권이 출범하게 되었고, 동년 10월 5일에 자

민․자유․공명 3당 연립정권이 등장하게 되었으나, 2000년에 들

어오면서 자민당과 자유당 간에는 갈등이 노정되기 시작하였다. 

자민․자유 양당은 합당은 고사하고 선거협력 문제를 계기로 

갈등을 빚게 되었는데,24 자민․자유 양당의 갈등은 2000년 4월 

1일의 자민․자유․공명 3당의 당수회담에서 한층 증폭되었고, 

따라서 오부치 게이죠 총리의 자유당과의 결별 선언과 더불어 자

유당이 연립정권에서 4월 2일 이탈함에 따라 자민․자유․공명 3

당 연립정권 체제는 16개월 만에 붕괴하게 되었다.  

한편, 자유당내 ‘反오자와’ 세력들은 신당 결성을 통해 연립정

권에 잔류한다는 방침아래 동년 4월 3일에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당명을 보수당으로 결정함과 더불어 자민․공명당 연립정권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였다.25   

24 2000년 3월 24일의 선거협력 협상에서 自由黨이 衆議院 26개 小選擧區의 협력
을 요청한데 대해 自民黨이 10개 선거구만의 협력을 주장하였고, 이어 25일에
는 양당 합당문제에 대해 총선이후에 검토하자는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였
다. 이에 오자와 이치로 自由黨 당수는 3월 27일에 聯政 합의사항의 진척 부진 
등을 내세워 聯政脫退 방침을 표명하였고, 3월 29일의 黨 議員 總會에서 ‘保守
新黨’ 결성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야당으로의 복귀를 표명하였다.

25 自由黨을 이탈한 衆․參議員 26명이 保守黨 창당대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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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정치변동의 와중에서 오부치 총리가 2000년 4월 2일 

뇌경색으로 긴급 입원을 하게 되고, 병세가 극히 위중하여 회복

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정부․자민당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내각 출범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즉, 오부치 

내각은 동년 4월 4일 총사퇴를 하였고, 이어 4월 5일 오전의 자민

당 의원 총회는 모리 요시로 간사장을 신임 총재로 추대하였으

며,26 동일(同日) 오후의 중․참 양원 총회에서는 모리 신임 자민

당 총재를 제 85대 총리로 선출하였다.27 

따라서 2000년 4월 5일 모리 신임 총리는 공명당의 간자기(神

崎) 대표, 보수당의 오기(扇) 당수 등과 회담하여 자민․공명․보

수 3당 연립정권 구성에 합의하고, 오부치 前내각의 각료 전원을 

유임시킴으로써 3당 연립정권의 신내각을 출범시켰다.28   

2000년 4월 5일에 출범한 모리 내각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지

지율은 요미우리 신문(讀賣新聞), 교토통신(共同通信), 아사히 신문

(朝日新聞) 등 언론기관의 조사에서 <표 Ⅱ-1>과 같이 나타났다. 

즉, 국민 지지율은 41～49%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는

데,29 이는 무라야마 내각(35%) 및 오부치 내각(32%)의 출범 초

기의 지지율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기도 하다.30 모리 내각에 기

자유당은 衆․參議員 24명의 군소정당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26 自民黨 파벌세력을 살펴 보면, 오부치派 衆․參議員 94명, 가토派 70명, 모리
派 64명, 가메이派 63명, 야마자키派 31명 順이다. 

27 모리는 衆議院에서 총 488표중 355표, 參議院에서는 총 244표중 137표를 획득
하였음.

28 自由黨 출신인 니카이(二階) 運輸相은 保守黨에 참여함으로써 각료로 유임되
었다.

29 모리 내각을 지지하는 이유로는 ‘자민당 총재이기 때문에’(38%, 요미우리 신
문), ‘오부치 내각을 계승했기 때문에’(36% 共同通信) 등이었고, 지지하지 않
는 이유로는 ‘정치이념 부재’(46%, 요미우리 신문), ‘지도력 미흡’(18%, 共同
通信)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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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는 정책(복수응답)은 요미우리 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① ‘경

기회복과 고용정책’(77%) ②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확충’(49%), 

③ ‘교육개혁’(16.2%), ④ 재정구조개혁(12.9%), ⑤ 경찰개혁

(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Ⅱ-1> 모리 내각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지지율

여론 조사 기관 국민 지지율 조사 기간

요미우리 신문 49% 2000. 4.7～4.8

共同 통신 43% 2000. 4.7～4.8 

아사히 신문    41% 2000. 4.11

그러나 모리 내각의 출범과 동시에 발족한 自民․公明․保守 3

黨 聯政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45～54%로 나타

났다. 즉, 부정적인 여론이 긍정적인 여론을 상회하였다(<표 Ⅱ

-2>참조)

自由黨이 이탈하기 이전의 自民․自由․公明 3黨 聯政에 대해

서도 일본 국민들은 약 50%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한 바 있

는데, 자민․자유․공명 3당 연정이나 自民․公明․保守 3黨 聯

政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지지도가 저조한 것은 ‘創價學會’라는 

종교단체에 기반을 둔 公明黨의 여당 참가에 국민들이 거부감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30 오부치 총리의 퇴진 직전 오부치 내각의 지지율은 39%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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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자민․공명․보수 3당 연립정권에 대한 평가  

구  분 긍정적 부정적 무응답

요미우리 신문 31% 51% 17%

교토(共同)통신 26% 45% 29%

아사히 신문 25% 54% 21%

* 조사기간은 <표Ⅱ-1>과 동일함.

각 정당별 지지도는 <표 Ⅱ-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민당의 

지지율이 35～39%를 기록하였고,31 다른 정당들은 여전히 바닥

권에 머무르는 수준을 나타내었다. 즉, 민주당 4.3～9.8%, 공명당 

2.5～3.6%, 자유당 2～3.4%, 공산당 2.5～5% 수준이었다.32

<표 Ⅱ-3> 각 정당별 지지율  

구    분 자민당 민주당 공명당 자유당 공산당

요미우리 신문    38.6%    4.3%    2.5%    2.7%   2.5%

교토(共同)통신     39%    9.8%    3.6%    3.4%   5.1%

아사히 신문     35%     8%     3%      2%    4%

* 조사기간은 <표Ⅱ-1>과 동일함.

(2) 모리 요시로 총리의 퇴진과 선거 열풍속의 고이즈미 준

이치로의 등장 

모리 총리는 취임 초기부터 실언에 따른 자질론 시비를 야기하

였고, 이는 정권의 구심력 약화 및 지지율 침하로 귀결되었다. 즉, 

‘천황중심의 신의 나라(神國)’, ‘피랍(被拉) 일본인의 제3국 발견’ 

등 잦은 실언은 야당의 정치적 공세와 함께 모리 총리의 자질론 

31 이와 같은 지지율은 3월 중순경의 조사에 비해 약 10%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
내는 것이었다.

32 오부치 총리의 퇴진 직전, 2000년 3월 18일에 요미우리 신문이 실시한 조사에
서는 自民黨 28.8%, 民主 6.7%, 公明 3%, 自由 2.2 %, 共産 2.9%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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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를 초래하였고, 자민당 의원의 수뢰 사건 및 외무성 간부의 

공금횡령 사건 등은 정권의 구심력을 약화시켰다. 

나아가 미국의 핵잠수함과 일본의 실습선 충돌사건시의 불성

실한 대응태도에 대한 국민비판, 장기적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모리 연립내각은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7%대로 급락함과 

더불어 국정운영의 한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2001년 3월 5일 야당인 민주․자유․공산당 등 4당은 

‘모리내각 불신임’ 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야당의 ‘모리

내각 불신임’안은 여당인 자민․공명․보수당 등 3당의 반대로 

부결되었지만(반대 274, 찬성 192), 야당의 ‘모리내각 불신임’ 안

과는 별개로 여권내에서도 총리퇴진 운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동

년 3월 13일의 자민당 전당대회를 전후하여 모리 요시로 총리의 

퇴진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모리 총리는 3․13 제67차 자민당 전당대회에서 사임의

사를 나타낸 뒤, 4월 6일에 의해 총리 사임을 표명하였고, 이에 자

민당은 ‘4․24 신임 당총재 선출’이라는 선거고시를 하였다. 

따라서 각 파벌 및 총재 후보들은 후임총리를 둘러싼 권력게임

을 전개하게 되었다.

자민당 총재선거는 중․참의원 소속 국회의원(1인 1표) 및 당

원들(1만명 당 1표)에 의해 이루어지나, 총재가 임기(2년) 만료전

에 사퇴했을 경우에는 중․참 양원의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과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의 대표들에 의해 치러졌다.

2001년 4월 24일의 총재선거는 임기만료전의 선거이므로 선거

인단이 국회의원과 도도부현(都道府縣) 지부의 대표들에 의해 구

성되는 선거였는데, 자민당은 폭넓은 출마기회 부여 및 당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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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반영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천 의원의 수의 감축(30

명→20명)과 더불어 도도부현(都道府縣) 지부의 표를 확대(1표→

3표)하였다. 그리고 대다수의 지부는 밀실정치의 이미지를 타파

하기 위해 예비선거를 실시하고, 예비선거에서 1위 득표를 한 후

보에게 지부 할당표인 3표 모두를 지지해 주는 선거방식을 채택

하였다. 즉, 4월 19～23일에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지부의 예

비선거를 거친 뒤, 24일 자민당 본부에서 소속 국회의원(346명) 

및 각 지부 대표(141명) 등 총 487명의 선거인단이 참석하는 선거

를 통하여 총재가 선출되는 것이었다.

4월 12일 실시된 총재후보 등록에는 총리직에 재도전하는 하시

모토 류타로 전 총리, ‘파벌 파괴’를 선언한 개혁성향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후생상, 가메이 시즈카 정무조사회장, 아소 다로 경

제재정상 등 4명이 입후보하였는데, 이 중 최대파벌의 회장으로

서 제3파벌인 ‘호리우치’ 파의 지지를 받고 있는 하사모토 전 총

리의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밀실․담합 정치에 대한 비판 및 개혁 요구, 

연립내각에 대한 지지도의 저하와 그에 따른 7월 29일 참의원 선

거에 대한 당원들의 불안 등의 영향으로 예상을 뒤엎고, 개혁성

향의 정치인으로서 하시모토 전 총리보다 상대적으로 국민적 인

기가 높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후보가 지부의 예비선거에서 돌풍

을 일으키며 압승을 거둠과 함께 123표의 지방표를 확보한 뒤, 소

속 중․참의원 선거에서도 상대적으로 약한 당내 권력기반에도 

불구하고 하시모토 후보보다 35표를 더 획득하여 제20대 총재로 

당선되었다.(<표 Ⅱ-4>참조)

그리고 고이즈미 신임 자민당 총재는 자민-공명-보수 3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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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아래 4월 26일 중․참의원의 총리 지명선거에서 제87대 총리

에 선출된 뒤, 개혁추진을 위하여 ‘탈파벌’형 내각을 조각하였다.

<표 Ⅱ-4> 고이즈미 후보의 득표

후    보
지방표

(47개 都道府縣, 각3표, 총 141표)
중앙표

(중․참의원 346표)
합  계

(487표중 무효 3표)

고이즈미 준이치로
123표

(41개 지역에서 1위)
175표 298표

하시모토 류타로
15표

(5개 지역에서 1위)
140표 155표

가메이 시즈카
3표

(1개 지역에서 1위)
지방 예비선거후 기권   

아소 다로 0표 31표 31표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자민당 총재 당선배경 및 고이즈미 내각

의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1993년 7․18 총선이후, 자민당 장기정권의 붕괴와 더불

어 등장한 非자민 연립정권의 국정운영능력에 불안을 느낀 일본 

국민들은 21세기의 일본의 장래를 위해 자민당 이외에 선택의 여

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자민당 역시 제도적 피로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어 자민당의 개혁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본 국민들의 정치적 민의는 자민당 총재선거에 반영되었고, 따

라서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일본개혁․자민당 개혁’을 기치

로 내건 고이즈미 후보가 당내 권력기반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당

선된 것이다. 일본의 유력지 아시히신문(朝日新聞)은 고이즈미 

후보가 지방 예비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데 대해 ‘고이즈미 혁명’

이라고 특징지었다.33

33  朝日新聞  , 2001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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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파벌 파괴’선언과 더불어 모리파를 탈퇴한 고이즈미 후

보는 비주류로서 소수세력인 ‘야마자키’․‘가토’ 파 등의 지원을 

받으며, 자민당 제1파벌 및 제2파벌의 지원을 받는 하시모토 후

보에 대항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즉, 고이즈미 후보는 당내 ‘파벌

역학 구도의 재편’ 및 ‘파벌을 바탕으로 한 권력게임의 타파’를 시

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서 총재로 당선된 것이다. 따라서 당

내 일부에서는 7월의 참의원 선거를 위해 하시모토 파벌의 영향

력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고이즈미 총리

는 당․정 인사에서 ‘탈파벌의 인사’를 추구하였다. 예컨대 고이

즈미 총리는 당 운영에 있어서 거대 파벌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파벌 역학 구도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 소수파벌 출신의 야마자

키 다쿠와 아소 다로오를 각각 간사장 및 정무조사회장에 임명하

였고, 제2파벌 회장인 호리우치 미츠오를 총무회장에 임명하였

다. 그리고 내각 구성은 개혁추진을 위해 파벌․당선횟수보다 능

력 등을 중시한 ‘탈파벌형 인사’를 단행하였다. 즉, 당내 제1의 파

벌인 하시모토 파벌은 비주류로 전락함과 동시에 당․정 인사에

서도 결과적으로 배제되었다. 

셋째, 고이즈미 총리의 임기는 모리 총리의 잔여임기이므로, 

5～9월까지 5개월이고, 고이즈미 연립내각의 정치적 생명은 7월

의 참의원의 결과에 따라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한부

적인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이즈미 연립내각은 내각발족 직

후,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역대 내각 중 최고의 지지율을 나

타내었다.34 

34 고이즈미 내각의 취임 3주째를 맞이하여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고이즈미 내각
은 일본의 방송․신문 조사 모두 80% 이상의 지지도를 나타내었고, 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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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이즈미 총리의 지지기반 강화와 개혁정치 추구 

(1) 7․29 참의원 선거와 고이즈미 총리의 지지기반 강화

5개월 잔여임기의 고이즈미 연립내각은 2001년 6월의 도쿄도

(東京都) 의원 선출선거 및 7월의 참의원 선거의 승리를 통하여 

2년 정식 임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즉, 2001

년의 7․29 참의원 선거의 결과는 고이즈미 총리의 정치생명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었다.  

일본의 참의원은 중선거구․비례대표제에 따라 임기 6년의 의

원을 3년마다 정원(252명)의 1/2씩 개선하는데, 7․29 참의원 선

거는 2004년까지 정원 10명 감축 방침(2001년 247명 → 2004년 

242명)에 따라 121명(지역구 73명, 비례구 48명)을 선출하는 선거

였다.

개혁을 기치로 등장한 고이즈미 총리는 국민들의 높은 개인적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경제․행정․사회 전분야에서 ‘성역없는 

구조개혁’을 외치면서 참의원 선거를 지휘하였다. 

따라서 2001년 7․29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고이즈미 연립내각

의 개혁정책이 최대의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여야 및 

보수․진보 세력들은 구조개혁, 야스쿠니 신사 참배, 평화헌법 개

정 등의 보수․우경화 정책들을 둘러싼 대결을 전개하였다. 즉, 

7․29 참의원 선거는 <표 Ⅱ-5>와 같은 정책 쟁점을 둘러싸고 

여야 및 보수․진보 세력들간의 첨예한 공방전이 전개되는 가운

데 치러졌다.

방송 조사에서는 91%까지 나타났다. 중앙일보, 2001년 5월 17일.



38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표 Ⅱ-5> 2001년 7․29 참의원 선거의 정책 쟁점 및 공방

구조개혁․경기

ㅇ 집권 자민당: 
  - 약 64兆 円의 부실채권 처리, 국책 발행 삭감, 공기업 민영화 등을 
골자로 한 ‘개혁 플랜’을 마련하고, 마이너스 성장을 감수하더라도 
2000년대 ‘약동의 10년’을 구현해 갈 것을 표명.

ㅇ 제1야당 민주당 등 야권
  - 여권의 ‘先구조개혁 後경기부양’ 정책은 경기침체는 물론 기업 도산 
및 실업 증가를 초래하여 국민들의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불완전한 
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 정권교체를 통해 국민생활의 질적․양적 향상을 도모하는 개혁정
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ㅇ 자민․보수․자유당 등 보수 정당
  - ‘일본 국민으로서 호국영령을 참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기본적으
로 찬성입장을 표명.

ㅇ 민주․공명당 중도정당
  - 주변국의 국민감정을 배려하여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아
래 야스쿠니 신사의 A급 전범의 분리 이장 및 국립묘지 조성 방안 
등을 제시. 

ㅇ 공산․사민당 등 진보세력
  - ‘총리의 참배는 전쟁을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정교분리 원칙(헌법 
20조)에 위배된다며 강력 반대.

평화헌법 개정 문제

ㅇ 자민․보수․자유당
  - 21세기 환경변화에 적합한 헌법 개정 주창.
ㅇ 민주․공명당
  - 범국민적 논의의 필요성 제기 등 적극적 태도 노정.
ㅇ 공산․사민당
  - 집단적 자위권 인정 등을 포함한 개헌 반대, 현행 헌법수호 입장 
재확인.

외교 및 안보 문제

ㅇ 자민․보수․자유․민주당
  - 미․일 동맹 강화, UN 평화유지군(PKF) 참여, 유사법제 정비 등 
주창.

ㅇ 사민․공산당
  - 유사법제 정비 반대, 비동맹․평화 중립국 실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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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2001년 7․29 참의원 선거의 결과(정당별 당선자수)

정당명 지역구 비례대표 계 비 고

자민당 44 20 64 +3

공명당 5 8 13 -

보수당 - 1 1 -2

민주당 18 8 26 +4

자유당 2 4 6 3

사민당 0 3 3 -4

공산당 1 4 5 -3

자유연 0 0 0 -1

무소속 3 - 3 -3

합 계 73 48 121

 

7․29 참의원 선거의 결과는 <표 Ⅱ-6>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듯이, 자민당의 대승을 비롯한 연립여당의 승리로 끝났고 보수

계의 세력확대로 나타났다. 고이즈미 총리의 높은 인기, 구조개혁

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 야스쿠니 신사 참배 추진 등 우경화 정

책노선과 국민들의 보수화 성향의 상승작용 등에 힘입어 자민당 

및 연립여당이 승리하였고, 진보세력의 퇴조와 더불어 야당세력

이 약화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7․29 참의원 선거 결과의 특징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

할 수 있다.

첫째, 전체적으로 보면, 연립여당은 78석을 획득하였는데, 이는 

참의원 총의석수(247)를 훨씬 웃도는 138석의 확보이다.

둘째, 선거결과를 질적으로 평가하면 고이즈미 총리의 개인적 

인기에 힘입은 자민당의 대승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자민당

은 모리 총리 아래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였던 기존 의석수의 초과 

달성, 과거 참의원 선거와의 비교시 최고 당선율 기록(89.9%),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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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의 선거구중 27개의 1인 선거구에서 25승 2패 그리고 2인 이

상의 중선거구에서 거의 최고득표 당선 등의 성과를 올렸다.

셋째, 야당의 경우, 중도 및 보수정당인 민주당과 자유당이 기

존의 의석수를 약간 늘리는 약진을 한데 비하여, 진보정당인 사

민당과 공산당은 기존의 의석수가 감소하여 퇴조하는 결과를 나

타내었다. 1995년과 1998년의 참의원 선거에서 비교적 좋은 성과

를 거두었던 공산당은 기존 의석수보다 3석이 감소하는 하향세를 

보였고, 사민당은 지역구에서의 전패와 더불어 기존 의석수보다 

4석이나 감소하는 퇴조를 보였다. 이는 일본정치사회의 공간이 

보수․우경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넷째, 무소속의 퇴조인데, 이는 과거에 무소속 또는 야당을 지

지하였던 무정파층이 7․29 참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 지지로 전

환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 2001년의 7․29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대승이라는 성과를 거둔 대가로 고이즈미 총리는 동년 

8월 10일 중․참의원의 의원총회에서 투표없이 임기 2년의 총재

로 재선되었다. 즉, 고이즈미 총리는 자신의 인기를 지렛대로 7․

29 참의원 선거를 승리로 이끔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한층 강화하

게 되었고, 장기 집권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2) 개혁정치의 추진과 당내 갈등 

자민당 총재에 재선되어 정치적 입지가 강화된 고이즈미 총리

는 2001년 8월 13일 공식․개인 자격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였고, 국민들의 높은 지지도를 

기반으로 ‘성역 없는 개혁’정치를 추진하였으며, 중의원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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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의 승리 및 자민당 단독 과반수(241/480)의 확보에 따른 위

상 강화 등을 바탕으로 정국을 주도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이즈미 총리의 구조개혁 추진 및 정국주도

는 자민당내 비주류의 적지 않은 반발을 초래하였다. 자민당내 

파벌 상황은 <표 Ⅱ-7>과 같은데, 4․24 총재선거를 계기로 고이

즈미 총리의 전 소속파벌인 모리파를 비롯하여 고이즈미 총리의 

당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던 야마자키파, 가토파가 주류에 편

입된 반면, 고이즈미와 경선하였던 하시모토파 및 가메이파, 하시

모토 전 총리를 지지하였던 고노파, 고모토파 등이 비주류로 전

락되면서 당내 대립구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표 Ⅱ-7> 자민당 파벌 상황(2001년도)

하시모토파 104명 야마자키파 25명

모리파 56명 가토파 15명

가메이파 53명 고모토파 13명

호리우치파 42명

그러므로 고이즈미 총리가 국민지지를 배경으로 공기업의 민

영화 등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정책결정과정

에서 자민당의 간섭을 배제하려 하자,35 하시모토파 등 비주류는 

이에 반발하여 조직적 연대를 강화하기 시작하였고, 아울러 <표 

Ⅱ-8>에 나타난 바와 같은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 세력과의 연

대도 추구하였다. 

즉, 비주류는 반‘고이즈미’모임의 결성을 활발히 시도하였고, 아

35 2001년 11월 19일 고이즈미 총리는 내각이 마련한 법안을 자민당에서 사전심
사를 하는 관행을 시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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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러 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반론을 제기하였으며, ‘총리 

주도의 정국’을 ‘자민당 주도의 정국’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내각 

개편론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는 내각 개편

을 개혁저항 세력과의 타협으로 인식하여 개각을 단호하게 거부

하였다. 요컨대, 개혁을 둘러싸고 자민당내 주류․비주류간의 주

도권 경쟁 및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표 Ⅱ-8> 개혁대상(기득권 세력)과 자민당(2001년도)

개혁정책 개혁대상(기득권 세력) 개혁대상과 자민당과의 관계

공공사업예산 
축소

대형 건설회사 및 공공사업 
계획했던 지방자치단체

가메이 시즈카 전 정무조사회장 
중심의 중진의원 지원

부실채권 정리 은행빚 많은 건설․유통회사 주류파 중진급 의원들과의 지원 세력

우정사업 민영화 우정성 공무원 및 관련 단체직원 전통적인 하시모토파 지지

공기업 통폐합 공기업 및 관련 단체 직원 여당 지지세력

국채발행 억제
지역구․지역단체에 예산지원을 

공약한 국회의원
주로 자민당 의원들이 예산지원 

공약을 많이 함. 

다. 양대 정당 구도의 형성과 고이즈미 총리의 정치적 입지 강화

(1)‘양당 대결 구도’형성과 정국 주도력 강화 

(가) 야당 통합과 새로운 제1야당 민주당의 발족

일본의 야당인 민주당(원내 제2당)과 자유당(원내 제5당)은 고

이즈미 연립정권의 출범 이후 소극적인 대정부 비판 등으로 참의

원 선거(01.7), 중․참의원(02. 10) 등에서 저조한 실적을 거두면

서 한계를 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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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구(舊)사회당․신당 사키가케 

출신의원, 자민당 이탈세력이 모인 구(舊)민주당, 자민당계의 민

정당, 구(舊)민사당계인 신당친우(新黨親友), 노동조합 단체인 민

주개혁연합 등으로 구성되어 중의원 115석 및 참의원 60석을 확

보하고 있는 제1야당이지만, 국민지지율이 6～9%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부진한 상태에 있었다. 오자와 이치로가 이끄는 자유당 

역시 2000년 4월 연립정권 탈퇴 이후, 군소정당으로 전락되는 등 

정치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따라서 간나오토 민주당 대표와 오자와 이치로 자유당 당수는 

2003년 7월 23일 당수회담을 갖고, 자유당의 해체와 더불어 소속 

의원들이 민주당에 합류하는 흡수합병 형식으로 합당하기로 합

의하였다. 그 결과 10월 5일 ‘신민주당(新民主黨) 합당대회’가 개

최되고, 새로운 제1야당 신민주당이 발족하게 되었다.

신민주당은 발족 즉시 민주․자유 양당간 선거구 조정 등 합당 

후속조치를 취하면서 2003년의 11․9 총선을 겨냥한 전열 정비를 

추구하였다.  

 

(나) 2003년의 11․9 총선거와 양대 정당구도의 형성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민당은 고이즈미 총재의 연임과 더

불어 거당협력체제의 지향아래 내부 전열을 정비하기 시작하였

고, 민주당은 자유당과의 흡수통합과 더불어 세력 기반의 확대를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정치적 상황 속에서 총선을 위한 2003년 10월 10일

에 중의원이 해산되었다. 

일본의 중의원 선거는 헌법 제7조에 의해 국회의원 임기(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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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이외에 총리 직권에 의한 중의원(정원 480명: 소선거구 300

명, 비례대표 180명) 해산으로도 실시가 가능한데, 통상 국회의원 

임기만료 2년여를 앞두고 선거분위기의 조성과 더불어 집권당이 

유리한 시점에 중의원 해산을 통하여 실시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2003년 10․10 중의원 해산과 더불어 11월 9일 중의원 

선거가 실시되게 되었다.

2003년의 11․9 중의원 선거는 자민당과 민주당의 대결을 중심

으로 전개되었다. 자민당과 민주당은 <표 Ⅱ-9>와 같은 선거공

약을 제시하면서 선거전을 전개하였다. 

전반적으로 자민당은 농촌지역과 70대 이상의 노령층 및 여성 

유권자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고, 민주당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 30～40대 및 남성 유권자층․무당파층 등에서 선전을 

나타내었다.

11․9 총선거의 투표율은 과거 최저였던 96년의 59.7%에 이어 

전후 두 번째 낮은 59.9%를 기록하였고, 선거결과는 자민당 부진, 

민주당 약진, 사민당․공산당 등 진보정당의 퇴조였다.36

정당별 획득 의석수는 <표 Ⅱ-10>과 같은데, 자민당은 총 237

석을 차지함으로써 해산 전(247석)보다 10석이 감소하여 단독 과

반수 획득에 실패하였고, 공명당은 해산 전(31석)보다 3석 증가한 

34석을 획득하였으며, 보수신당(保守新黨)은 해산 전(9석) 보다 5

석 감소한 4석을 획득하였다.

따라서 연립정권 전체로써는 해산 전(287석)에 비해 다소 약화

된 275석을 획득하였지만, 국회상임위원장직을 독점할 수 있는 

절대안정 다수(269) 의석을 확보하였다. 게다가 11월 10일 오후 

36 朝日新聞, 2003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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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신당(保守新黨)의 해체와 더불어 자민당에 합류함으로써 자

민당은 단독 과반수(24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제1야당 민주당은 총 177석을 획득함으로써 해산 전(137석) 보

다 40석이 증가한 선전을 하였고, 전후 최대의 야당으로 등장하

게 되었다.

반면, 진보정당인 공산당은 20석→ 9석, 사민당은 18석→ 6석으

로 감소하는 퇴조세를 나타내었다. 즉, 진보정당을 비롯한 군소정

당의 몰락이 나타났다.

요컨대, 11․9 총선에서 자민당은 단독 과반수의 획득에 실패하

였지만, 11․9 총선을 계기로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연립정부체제

가 유지되는 가운데 ‘자민 대 민주’의 양당대결 구도가 구축되었다.

그러므로, 2004년에는 7월의 참의원을 의식한 여․야간의 정국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고, 민주당의 대정부 비판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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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9> 2003년 11․9 총선의 자민당과 민주당의 선거 공약

자민당 민주당

내 정

ㅇ 작지만 강한 정부
  - 지방분권 추진 
ㅇ 디플레 극복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고용안
정 

  - 2%대의 경제성장, 300만 명 신규고용 창출
ㅇ 구조개혁 정책기조의 유지․발전
  - 도로공단(05)․우정사업(07) 민영화
ㅇ 경찰관 증원을 통한 치안 강화

ㅇ 탈관료화, 정치자금 전면공개를 통한 부패
정치 청산

ㅇ 디플레 극복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고용안
정 

  - 경제재생 5개년 계획, 재정재건 계획
  - 실업률 4%대 억제
ㅇ 도로공단 폐지,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ㅇ 경찰관 증원을 통한 치안 강화

외 교

ㅇ 미일동맹을 축으로 한 국제협조 중시
  - 아프간에 대한 부흥지원,
  - 테러척결을 위한 국제공헌 확대
ㅇ 미일동맹 및 국제협력 틀속에서 자위대 
파견을 포함한 부응지원 원칙 

ㅇ 대화와 압력을 통한 대북정책 추구
  - 평양선언의 성실한 이행 촉구
  - 6자회담 등 국제협력의 기조아래에서 
핵․미사일․납치문제의 포괄적 해결

ㅇ 자립적 외교 추진
  - 대등한 미일동맹관계 구축,
  - 적극적인 국제공헌을 통한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ㅇ 이라크지원특별조치법에 의거한 이라크 
파견 반대,

  - UN결의에 따른 자위대 파견 
ㅇ 납치문제의 전면적 해결을 위한 노력강화
와 6자회담 등 국제적 협력을 통한 북핵문
제 해결의지 천명

  - 피납자 가족의 조기 귀국

안 보 

ㅇ 방위청의 성(省) 승격
ㅇ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위한 항구법 제정 추
진

ㅇ 탄도미사일 방위시스템의 정비
ㅇ 자민당 창당 50주년이 되는 2005년 11월까
지 헌법 개정안과 함께 개헌 절차 등을 규
정한 ‘개헌국민투표법’ 및 ‘국회법 개정안’ 
등을 마련

ㅇ 새로운 방위구상 책정
  - 미사일․테러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안
보체제 구축

ㅇ 국민주권․기본적 인권존중․평화주의 이
념에 기초하고 국민합의를 토대로 논헌(論
憲)에서 창헌(創憲)의 단계로 격상 

<표 Ⅱ-10> 2003년 11․9 총선의 정당별 의석 획득수

당 선 지역구 비례대표 해산시 의석수

자민당 237 168 69 247

민주당 177 105 72 137

공명당 34 9 25 31

공산당 9 0 9 20

사민당 6 1 5 18

보수신당 4 4 - 9

무소속의 회 1 1 - 5

자유연합 1 1 - 1

諸    派 0 0 - 2

무소속 11 11 - 5

계 480 300 180 475(5명 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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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민당 파벌의 재편과 정국주도력 강화 

2003년 11․9 총선을 계기로 자민당 파벌의 구도는 재편되는 

조짐을 나타내었다. 11․9 이전, 파벌의 세력 구도를 살펴보면, 최

대파벌 하시모토파(100명)와 제2파벌 가메이파(59명)․고무라파

(16명)․고노그룹(11명) 등 소속의원 2/3가 비주류이었고, 고이즈

미 총리의 전 소속 파벌인 모리파(59명)를 비롯하여 야마자키파

(27명)․구(舊) 가토파(14명) 등이 주류를 형성하였다.

그런데 11․9 총선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전 소속 파벌인 모리

파 등 주류파가 의석수를 확대하여 세력을 신장시킨 반면, 당내 

최대 파벌인 하시모토파 등 비주류 세력은 의석수가 감소하는 퇴

조세를 보였다. 

즉, <표 Ⅱ-11>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듯이 주류파의 모리파

가 세력을 신장하여 제2파벌로 부상하고, 야마자키파와 구(舊) 가

토파가 각각 의석을 확장한 데 비해 비주류측은 하시모토파․가

메이파․호리우치파․고무라파 등 모두 의석수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11․9 총선의 결과는 고이즈미 총리의 전 소속 파벌인 

모리파가 당내 핵심 포스트인 간사장․국회대책위원장 등을 맡

아 당 운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고이즈미 총리의 

정국 주도력이 한층 강화되도록 하였다.37

이와 같은 파벌 구도의 변화는 중의원 소선거구제의 도입 및 

고이즈미 총리의 파벌개혁 등으로 파벌 영향력이 급격히 저하되

고 있는 가운데, 당 총재선거․총선 등 정치일정의 이행과정에서 

주류인 모리파가 비주류파의 분열상황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37 11․9 총선직후 자민당에 합류한 舊보수신당 소속 衆․參議院 7명의 의원들
은 자민당 내 하나의 파벌인 ‘니카이 그룹’을 결성하고 활동을 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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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 확장에 주력한 점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표 Ⅱ-11> 2003년 11․9 총선에 따른 파벌의 의석수 변화

파벌명  총선전 의석수  총선후 의석수 비 고

주류의 주요파벌

모리파 59 71 12석 증가

야마자키파 27 29 2석 증가

구(舊) 가토파 14 15 1석 증가

비주류의 주요파벌

하시모토파 100 92 8석 감소

가메이파 59 51 8석 감소

호리우치파 51 47 4석 감소

고무라파 16 15 1석 감소

 

(2) 고이즈미 자민당 총리의 정치적 입지 강화와 친정체제 추구  

고이즈미 총리는 개혁부진,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국민 지

지율이 2003년 초반 40%대로 하락하였지만, 지방․국회 보궐선

거(4.27)에서의 자민당 승리, 유사법제의 중의원(5.15) 및 참의원

(6.6)에서의 성립, 미․일정상회담(5.23)에서의 외교적 성과 등에 

힘입어 50%대를 회복하게 되었다.

이처럼 정치적 입지를 다소 회복한 고이즈미 총리는 경기회복

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고, 그 결과 일정한 성과를 거두면서 

50%대를 계속 유지해 갔다.

그리고 고이즈미 총리는 50%대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가메이 

시즈카 전 정무조사회장, 후지이 다카오 운수대신, 고무라 마사히

코 외무대신 등이 출마한 2003년 9․20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총 

657표 중 399표(60%)를 획득하여 3선에 성공하였다.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및 지방당원 대표를 대상으로 실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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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자민당 총재선거의 결과는 <표 Ⅱ-12>와 같은데, 고이즈

미 총재의 임기만료(9.30)에 따른 총재선거에서 고이즈미 총리는 

50%대의 국민지지율을 바탕으로 하는 총선 경쟁력을 전략적 카

드로 활용하여 60%라는 다수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계속 총재직

을 수행하게 되었다.

<표 Ⅱ-12> 2003년 9․20 자민당 총재선거의 결과

득표수 득표율

고이즈미 준이치로(현 총재) 399 60.7%

가메이 시즈카(전 정무조사회장) 139 21.2%

후지이 다카오(전 운수장관) 65 9.9%

고무라 마사히코(전 외무장관) 54 8.2%

자민당 총재에 3선된 고이즈미 총리는 2003년 9월 22일 대폭적

인 개각을 단행하여 제2기 내각을 발족시켰다. 즉, 제2기 내각의 

명단은 <표 Ⅱ-13>과 같은데, 고이즈미 총리는 주요 각료의 유임

에 따른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11월의 총선을 겨냥한 정국 전환 

및 주도권 장악을 위해 신진․소장 의원들을 대거 기용하였다.

고이즈미 총리는 친정체제의 구축을 위해 정부와 당에 후쿠다 

관방장관, 아베 간사장을 포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총재선

거의 후유증인 당내 불협화음의 조기 봉합을 위해 주요 파벌 및 

연립정부 참여 정당(공명당, 보수신당)에 각료직을 골고루 안배

하여 거당 협력체제를 추구하였다. 아울러 고이즈미 총리는 ‘강한 

일본’의 건설 및 세대교체를 지향하여 전후세대의 보수성향이 강

한 신진․소장 정치인들을 당․정에 포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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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3> 2003년에 발족한 제2기 고이즈미 내각의 명단

직 위 이  름 나  이 비  고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61  중의원 의원

총무장관 아소 다로 63 전 자민당 정무조사 회장

재무장관 다니가키 사다카즈 58  전 공안위원장, 중의원 의원

외무장관 가와구치 요리코 62  민간출신

법무장관 노자와 다이조 70  참의원 의원

문부과학장관 가와무라 다케오 61  중의원 의원

후생노동장관 사카구치 지카라 69  중의원 의원

농수산장관 가메이 요시유키 57  중의원 의원

경제산업장관 나카가와 쇼이치 50  중의원 의원

국가공안위원장 오노 기요코 67  중의원 의원

국토교통장관 이시하라 노부테루 46  전 행정개혁장관, 중의원 의원

관방장관 후쿠다 야스오 66  중의원 의원

방위청장관 이시바 시게루 46  중의원 의원

경제․재정장관 다케나카 헤이조 52  민간출신

환경장관 고이케 유리코 51  중의원 의원

행정개혁장관 겸 
오키나와․북방대책

가네코 가즈요시 61  중의원 의원

과학기술정책담당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48  중의원 의원

방재위기관리장관 이노우에 기이치 71  중의원 의원

라. 보수적 정치공간의 개혁화 지향과 고이즈미 총리의 개혁 정

국 주도력 강화

고이즈미 총리는 ‘강한 일본’의 건설 및 세대교체를 지향하여 

전후세대의 보수성향이 강한 신진, 소장 정치인들을 당․정에 포

진시켜 친정체제의 구축을 도모한 뒤, ‘자민 대 민주’의 대결 구도

아래에서 개혁 정국 주도력의 강화를 추구하였다.

여야 간의 정국 주도권 경쟁은 2004년의 7․11 참의원 총선을 

의식하면서 ‘자민 대 민주’의 대결을 축으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먼저 고이즈미 정권의 집권 3주년38을 평가하는 2004년의 4․

38 2004년 4월 26일은 고이즈미 연립내각이 집권 3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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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보궐선거에서 연립여당은 이라크내 일본인 인질사건의 발생

(04.4.8)에 따른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문제, 연금개혁 등 각종 개

혁정책을 선거쟁점으로 삼아 민주당에 완승을 하였으나, 이어 자

민당 지지율의 하락39과 더불어 무당파층이 증가하는 가운데 연

금개혁 문제와 자위대의 이라크 다국적군의 참가 문제를 선거 쟁

점으로 하면서 치러진 7․11 참의원 선거에서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2004년 7․11 참의원 선거의 결과는 자민당 지지층의 이탈

로 인하여 <표 Ⅱ-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민당 부진, 민주당 

약진, 공명당 현상유지, 공산당․사민당의 참패로 나타났다. 

오카다(岡田) 간사장을 신임대표로 선출한 민주당이 전열을 재

정비하고, 고이즈미 총리의 국민연금 일정기간 동안의 미납문제 

39 아사히(朝日新聞)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5․22 제2차 평양 정상회담직후 
54%였던 내각지지율이 6월 19․20일 조사에서는 이라크 다국적군 참가 결정
에 대한 58%의 반대 표명과 더불어 40%로 급락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아
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불지지가 지지를 상회하는 상황이 2003년 3월
의 이라크 개전 직후에 나타난 이후, 1년 3개월 만에 재차 나타난 것이다.   朝
日新聞  , 2004년 6월 22일.

<고이즈미 내각 지지율의 역전(2004. 6. 19․20 조사)>

支  持 40%

不支持 42%

<정당별 지지율(2004. 6. 19․20 조사) 

정 당 지지율(%)

자민당 30(37)

민주당 15(14)

공명당 4(2)

공산당 2(2)

사민당 1(1)

지지정당 없음 40(37)

 *( )안의 수치는 5월 23일 조사 시의 지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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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내각의 실정을 부각시키면서 치열한 선거전을 전개하여 얻은 

것이다.

그러나 자민․공명당 연립정권 차원에서는 공명당의 1석 증가

로 안정 다수이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즉, 자민․공명당 연립정

권은 7․11 참의원선거에서 총 60석을 획득함으로써 비개선 의석

(79석)과 합쳐 139석을 확보하였으므로 참의원 내 안정다수(129

석) 이상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표 Ⅱ-14> 2004년 7․11 참의원 선거의 결과

정 당 획득 의석수 

자민당 49(51)

민주당 50(38)

공명당 11(10)

공산당 4(15)

사민당 2(2)

무소속 5(9)

 *( )안의 수치는 선거전의 의석수 

7․11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부진한 결과, 고이즈미 총리

에 대한 당내 비주류의 책임추궁의 공세와 더불어 야당의 내각 

실정에 대한 공격이 강화되었으며, 내각 지지율도 하락하는 추세

를 보였다. 

고이즈미 총리의 개혁정책 추진 및 당․정 개편에서의 정국 주

도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으나, 고이즈미 총리는 국정 

장악력의 약화를 막기 위해 대외관계를 위한 수뇌외교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2004년 9월 27일 제2차 고이즈미 연립내각의 개조 및 

당 3역 인사를 독자적으로 단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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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총리는 2004년 9월 16일 브라질에서 가진 기자회견에

서 자민당 3역 인사 및 내각 개조에 대해 “최대 현안인 우정 민영

화에 협력할 인사를 중심으로 개조할 것”임을 밝힌 바 있는데,40 

<표 Ⅱ-15>와 같이 당 3역으로 맹우인 야마자키 다쿠 전 부총재

의 측근인 타케베 츠도무를 간사장에 기용함과 더불어 정책실무

통으로서 우정 민영화에 협력적인 쿄마 후로오와 요사노 카오로

를 총무회장과 정무조사회장에 각각 발탁하였다. 그리고 고이즈

미 총리는 <표 Ⅱ-16>과 같은 제2차 연립내각의 개조를 단행함

과 더불어 야마자키 다쿠 전 부총재와 가와구치 요리코 전 외무

장관을 각각 ‘특명사항 총리보좌관’과 ‘외교담당 총리보좌관’에 

기용하였다. 

고이즈미 총리의 제2차 연립내각의 개조 및 당 3역 인사의 특

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첫째, 당내 파벌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선거혁명’을 통해 등장

한 고이즈미 총리는 제1차 내각의 구성에서 ‘파벌 파괴’의 인사를 

단행하였고, 이후의 내각 구성에서도 가능한 파벌의 영향을 배제

하였는데, 고이즈미 총리는 이번 2차 내각의 개조에도 파벌의 추

천을 받지 않고, 아울러 파벌 실력자들을 배제하면서 소위 ‘고이

즈미류’의 독자적인 인사를 추구하였다.       

둘째, 고이즈미 총리가 내각의 명단 발표직후에 가진 기자 회견

에서 스스로 ‘우정 민영화 실현 내각’이라고 특징지었듯이 최대 

현안인 우정민영화, 중앙과 지방의 조세재정에 관한 삼위일체 개

혁 등 구조개혁 노선을 추구하기 위해 정책 실무형의 인사들을 

기용한 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40 日本經濟新聞, 2004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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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고이즈미 총리가 내각 구성에 파벌 추천을 배제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고이즈미 총리의 전 파벌인 ‘모리파 편중’으로 나타났

다. 즉, 17명의 각료 가운데 외무장관을 비롯한 5명의 각료가 모

리파에서 기용되었다. 이는 당내 최대 파벌인 하시모토(橋本) 派

閥을 비롯한 비주류 파벌의 반발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표 Ⅱ-15> 2004년 자민당 3역의 인사

간사장 타케베 츠토무(야마자키派)

총무회장 쿄마 후로오(舊하시모토派)

정무조사회장 요사노 카오루(무파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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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6> 2004년 제2차 고이즈미 연립 개조내각

직 위 이  름 나 이 비  고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62 중의원 의원

총무장관 아소 다로 64
전 자민당 정무조사 

회장

재무장관 다니가키 사다카즈 59
전 공안위원장, 
중의원 의원

외무장관 다니가키 사다가즈 59
전 자민당 총무국장, 
전 문부과학장관

법무장관 노오노 치에코 68 참의원 의원

문부과학장관 나카야마 나리아키 61 중의원 의원

후생노동장관 오즈지 히데히사 63 참의원 의원

농수산장관 시마무라 요시노부 70
중의원 의원, 
전 농수산장관

경제산업장관 나카가와 쇼이치 51 중의원 의원

국가공안위원장․ 
방재위기관리장관․
유사법제담당장관

무라다 요시다가 60
중의원 의원,

전 내각부 부장관

국토교통장관 키다가와 카즈오 51
중의원 의원,

전 자민당 재정위원장

관방장관 호소다 히로유키 60
중의원 의원,

전 통산성 정무차관

방위청장관 오노 요시노리 68
중의원 의원,

전 문부과학 부장관 

경제재정장관․
우정 민영화 담당 장관

다케나카 헤이조 53 민간출신

환경장관․
오키나와 장관․
북방장관

고이케 유리코 52 중의원 의원

금융장관 이토 다츠야 43
중의원 의원,

전 내각부 부장관

규제개혁장관․
행정특구담당 장관

무라카미 세이치로 53 참의원 의원

과학기술정책․IT 
담당장관

다나하시 야스후미 41 중의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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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전열을 재정비한 고이즈미 총리는 야당의 공세에 맞서 

개혁 추진력 및 정국 주도력의 강화를 추구하면서, 최대현안인 

우정민영화, 중앙과 지방의 조세재정에 관한 삼위일체 개혁 등 

구조개혁 노선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였다. 

고이즈미 총리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에 의한 정국운영은 ‘강

한 일본의 건설’을 위해 ‘작은 정부’․‘민간주도 지향’ 등의 개혁을 

지향하는 국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정국 주도력이 한층 강화되

도록 하였고, 보수성향의 정치공간이 개혁화를 지향토록 하였다. 

따라서, 경제개혁차원의 구조개혁, 안보개혁차원의 법․제도적 

정비, 정치개혁차원의 파벌정치 타파 및 족의원 중심의 이익정치 

쇄신 등이 추진되었으며, 헌법개정 논의도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

제계에서도 구체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므로 고이즈미 총리는 최대 현안인 우정민영화 법안이 중

의원에서 5표 차로 통과된 뒤, 2005년 8월 8일 참의원에서 17표 

차로 부결되자, 즉시 정치생명을 걸고 중의원을 해산하였다. 즉, 

우정민영화 개혁 반대파 일부 의원들이 자민당 공천의 배제에 따

른 반발로 ‘국민신당(國民新黨)’을 창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위해 

탈당을 감행하는 등 정국이 혼란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고이

즈미 총리는 자신의 정치생명을 담보로 배수진을 치며 9월 11일 

중의원 총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고이즈미 총리의 8․8 중의원 해산에 대해 ‘자폭 테러해산’, ‘자

멸’ 등으로 표현하며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보수성향의 정

치공간의 개혁화 지향 속에서 일본의 최대 경제단체인 경단련(經

團聯)은 9․11 중의원 총선을 앞두고 8월 29일 자민당 지지를 공

식적으로 표명하였다. 경단련(經團聯)의 중의원 총선에서의 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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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지지 표명은 1993년 이래 12년만의 지지선언인데, 이는 고이즈

미 총리의 구조개혁작업에 대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9․11 중의원 총선은 ‘개혁 대 반개혁’의 대결구도 아래 고이즈

미 연립내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평가의 성향을 지니면서 치러

졌다. 따라서 고이즈미 총리는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퇴진’이라

는 배수진을 치면서 ‘소신 정치가’로서의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시

키면서 ‘사즉생(死卽生)’으로 선거에 임하였다. 그리고 우정민영

화법안 반대파 의원들이 탈당하여 국민신당 소속이나 무소속으

로 출마한 소위 30여 개의 ‘반란군’ 지역구에는 ‘고이즈미의 칠드

런(children)’이라고 불리는 신인들을 ‘자객’으로 출마시켰다. 

9․11 중의원 총선을 앞두고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을 비롯한 

언론들의 여론조사에서 자민당의 단독 과반수가 예측될 정도로 

자민당의 확실한 우위가 나타났다.41 이는 우정민영화 법안에 대

한 반대파 의원들의 탈당 및 신당창당의 충격여파가 미미한 것임

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여론조사의 결과는 9․11 중의원 총선에 그대로 투

영되어 나타났다. <표 Ⅱ-17>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자민당은 과반수인 240석을 훨씬 상회하는 전후 제2위인 296석42

을 획득하였고, 민주당은 기존의석보다 64석이나 적은 113석을 

획득함으로써 대참패하였다. 게다가 자민․공명의 연립여당은 전

체의석(480석)의 2/3인 320석을 상회하는 327석을 확보하게 되었

다. 이는 자민․공명의 연립여당이 중의원이 가결시킨 법안을 참

41 朝日新聞, 2005년 9월 4일
42 9․11 총선에서 얻은 자민당의 의석 비율은 산술적으로 전후 2위이며, 전체의

석(480석)에서 차지하는 자민당 의석(296석)의 점유율은 61.7%이다. 1960년 
총선에서 이케다 내각이 기록한 점유율 63.4%가 전후 1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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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부결시켜도 중의원이 다시 가결시킬 수 있는 의석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의석수이다.      

<표 Ⅱ-17> 2005년 9․11 중의원 총선의 결과 

구분 자민 공명 민주 공산 사민 국민신당 신당일본 기타

9․11선거 
결과

296
(+84)

31
(-3)

113
(-64)

9
(0)

7
(+2)

4
(0)

1
(-2)

19
(-14)

선거전 의석수 212 34 177 9 5 4 3 33

따라서 <표 Ⅱ-17>과 같은 9․11 중의원 총선의 결과 현실적

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견제하던 소위 ‘3각 장치’ 즉, 강한 야당, 이

익집단로서의 ‘족(族)’의원 그룹, 당내 파벌 등이 무력화되었다. 

특히, 일본 정치의 주요 특성인 50년의 자민당 파벌정치가 사실

상 와해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고이즈미 총리는 취임 후 내각구

성 등 인사에 있어서 파벌의 영향력을 배제해 왔는데, 파벌의 존

재 그 자체가 ‘우정민영화 반대와 9․11 중의원 총선’에 의해 정

치적 지각변동을 겪으면서 와해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예컨

대, 최대 파벌이던 구(舊) 하시모토(橋本)파는 16명이 우정민영화 

반란군에 가담함에 따라 제2위 파벌로 전락했고, 고이즈미 출신 

파벌인 모리(森)파는 제1위 파벌로 등장하게 되었지만, 고이즈미 

총리에 대한 영향력은 격감하게 되었다. 아울러 제3위 파벌인 호

리우치(掘內)파는 파벌회장인 호리우치 미쓰오(掘內光雄)의 탈당

에 따른 내분으로 지리멸렬한 상태이고, 제4위 파벌인 가메이(龜

井)파는 가메이 시즈카(龜井靜香) 파벌회장의 탈당과 더불어 공

중분해 되었다. 

요컨대, 9․11 중의원 총선의 대승으로 고이즈미 총리의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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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을 위한 권력기반 및 정치적 입지는 매우 강화되었으며, 따

라서 고이즈미 총리는 보수성향의 정치공간속에서 개혁 정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고이즈미 총리는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06년 9월까지 구조개

혁을 완수하기 위해 2005년 10월 31일에 아베신조, 아소 다로 등 

차기 총리 후보들이 포함된 새로운 ‘개혁 속행 내각’을 발족시켰

다.(<표 Ⅱ-18>, <표 Ⅱ-19> 참조)43

제3차 고이즈미 내각에 해당하는 신 내각은 파벌과 관계없이 

개혁 성향이 강한 인물들로 구성됨과 더불어 총리 후보자로 하여

금 구조개혁추진을 경쟁시키는 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둔 것

으로 평가되며, 따라서 ‘실전형 내각’이라고도 평가되었다. 

<표 Ⅱ-18> 2005년 자민당 3역의 인사

간사장 타케베 츠토무(야마자키파)

총무회장 큐마 후로오(구 하시모토파)

정무조사회장 나카가와 히데나오(모리파)

43 朝日新聞, 2005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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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9> 2005년 제3차 고이즈미 연립내각

직 위 이  름 나 이 비  고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63
중의원 의원, 
전 우정성 장관,
전 후생성 장관

총무장관 다케나카 헤이죠  54 참의원 의원

재무장관 다니가키 사다카즈 60 중의원 의원   

외무장관 아소 다로 59
중의원 의원 

전 자민당 장조회장

법무장관 스기우라 세켄 71 중의원 의원

문부과학장관 고사카 켄지 59 중의원 의원

후생노동장관 가와사키 지로 57 중의원 의원

농수산장관 나카가와 쇼이치 52 중의원 의원

경제산업장관 니카이 도시히로 66 중의원 의원

국가공안위원장․ 
방재위기관리장관․
유사법제담당장관

구츠카케 히데오 76 중의원 의원

국토교통장관 키다가와 카즈오 52 중의원 의원, 공명당

관방장관 아베 신죠 51
중의원 의원,

전 자민당 간사장

방위청장관 누카가 후쿠 지로 61
중의원 의원,
전 정조회장 

경제재정․금융장관 요사노 카오루 67 중의원 의원

환경장관․
오키나와․북방 장관

고이케 유리코 53 중의원 의원

소자화․남녀공동참획 
장관

이노쿠치 구니코 53 중의원 의원

행정개혁 장관 츄마 고로키 69 중의원 의원

과학기술정책․IT담당장관 마츠다 이와오 68 참의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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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보수세력의 대외전략노선과 전략구도

1990년 걸프전이 발발하여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이 결성될 때, 

일본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일본은 1973～74년의 제4

차 중동전쟁시 제1차 석유위기가 일본경제에 미친 영향을 되새기

면서 걸프전의 후유증이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더욱 관

심을 가졌고, 자위대 파병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우

유부단의 정치’를 되풀이 하였다.

일본은 걸프전에 대해 자원 및 에너지 안전보장 차원에서 대응

하려는 의도가 강하였고, 따라서 미국 주도의 걸프전 수행에는 다

국적군에 자위대를 파병하는 대신 130억 달러의 전쟁비용을 지불

하였다. 그런데 일본은 130억달러의 전쟁비용을 지불하고도 인적 

공헌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비난은 기존의 정치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국제사회

에서의 일본의 역할 증대론’이 대두되도록 하였다. 즉, ‘국제사회

에서의 일본의 역할 증대론’은 정치변동과 정계개편의 과정속에

서 걸프전시 자위대 파병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리더십 부재

의 정치’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44 

44 1990년 걸프전이 발발하여 미국주도의 다국적군이 결성될 때 일본은 1973～74년
의 제4차 중동전쟁시 제1차 석유위기가 일본경제에 미친 영향을 되새기면서 걸프
전의 후유증이 일본경제에 끼칠 영향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가졌고, 따라서 적절
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즉, 일본은 걸프전에 대해서 자원, 에너지 안전보장 
차원에서 대응하려는 의도가 강했고, 미국 주도의 걸프전 수행에는 다국적군에 
자위대를 파병하는 대신 130억 달러의 전쟁비용을 지불하였는데, 그 결과 人的 
공헌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하여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비난은 일본에서 자위대 파병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리더십 
부재의 정치’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 증대론’이 대두되
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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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치변동기에 일본 정치의 핵심세력으로 등장한 쇼와세

대의 신보수세력은 ‘리더십 부재의 정치’를 비판하면서 국제사회

에서의 역할증대를 통한 정치대국화의 추구를 강력하게 주장하

였다. 

쇼와세대의 신보수세력은 ① 전후 민주교육을 받은 세대로서 

그 이전의 세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과거사 및 대미 콤플렉스

를 덜 가지는 특징을 나타내었고, 그러므로 ② 과거의 일본 군국

주의가 일으킨 전쟁에 대하여 반성과 사죄를 표명함으로써 전후 

총결산을 단행하고 아울러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 강화론

을 주창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대국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즉, 대국주의 성향을 지닌 신보수세력의 대외

전략 노선은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공헌 및 역할 증대를 통하여 

‘21세기 국제지도국 일본’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동서냉전시대의 55년체제가 ‘통상국가 일본’을 ‘경제대국 

일본’으로 발전시켰다면, 탈냉전시대 1993년의 7․18 총선을 계

기로 정치적 지각변동 속에 형성되는 새로운 체제는 ‘경제대국 

일본’을 ‘정치대국 일본’으로의 성장을 추구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21세기의 국제지도국 일본’을 지향한 신보수세력의 국

가전략은 보수대연합에 의한 국정운영의 권력기반 강화이후에 

국가개혁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추진되었고, 특히 고이즈미 총리의 

개혁정치의 전개와 더불어 강력한 리더십 아래 한층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신보수세력의 국가전략은 <표 Ⅲ-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

이, ‘UN 중시 전략’과 ‘미일동맹 강화 전략’을 두축으로 하면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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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 차원(global level), 아시아․태평양 지역차원(regional level), 

국내적 차원(domestic level) 등 다차원적으로 전개되는 전략이다.

<표 Ⅲ-1> 정치대국화 전략의 구도와 특징 

제1차원 : 글로벌 차원 

ㅇUN 중시 전략 :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
사국 진출추구
  - UN의 평화활동 적극 참여
  - UN의 예산 분담금 지속적 증액
  - UN 아시아․태평양지역 본부 일본유치 
및 설립

  - UN안전보장이사회 개편안 ‘G-4’ 제출
ㅇ세계ODA대국으로서 환경, 제3세계 문제, 인
간안전보장(human security) 등 글로벌 정책
이슈에 ODA의 전략적 활용 추구

제2차원: 아시아․태평양 차
원

ㅇ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제지도국 지향
  - 양자간 및 다자간 안보협력 추진 
  - ‘親美入亞’전략 전개
  - 일본의 독자적 영역 확대 추구
ㅇ미일동맹 강화 전략 추구
  - 미․일안전보장체제의 발전에 따른 국제

사회에서의 일본의 전략적 역할증대 추구
  - 미일의 전략적 상호의존의 강화와 파워분
담(power sharing) 추구

  - 미일동맹의 미영동맹 수준으로 발전 추구 

제3차원 : 국내적 차원

ㅇ정부 기제의 개혁
  - 총리의 리더십 및 내각의 위기관리 기능 

강화
  - 정부조직법 개편
  - 정보분석기관의 강화
ㅇ안보개혁
  - 방위청의 ‘국방성’(또는 ‘방위성’)으로의 승격
  -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관련 법안 정비
  - PKO법안의 개정 및 재정비
  - 일본 및 주변 지역의 유사시 관련 법제의 
입법화

  - 전력보유․집단자위권 행사 등을 위한 헌
법 개정

ㅇ군사력의 질적 증강
  - 무기의 하이테크화
  - 자위대의 원거리 활동능력 강화 
  - MD 체제 구축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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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차원의 전략은 UN의 깃발아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증

대를 도모하는 것이다.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유엔의 기능

과 역할이 증대하게 되자, 일본은 유엔을 중시하는 대외정책을 

추구하게 되었고,45 따라서 1993년 UN내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편 논의가 시작되자 상임이사국 진출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

하였다. 즉, 일본은『1993年度 外交靑書』(1994년 5월 발표)를 통

하여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의 진출을 염두에 둔 

능동적 외교의 적극적 전개를 강조한 후, 1994년 9월 14일 무라야

마 내각의 각료간담회에서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군사행동

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

국 진출을 공식적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그에 따라 고노 요헤

이 외무성 장관은 동년 9월 27일 제 49차 유엔총회의 기조연설에

서 “유엔헌장이 서명된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舊敵國조항은 의미

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일본은 여러 국가들의 지지

를 받아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해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일본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의 진출

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후, 진출을 위한 여건 조성에 상당한 노력

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즉, 일본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미국 

다음으로 많이 부담하고 있는 UN 통상예산 분담금을 상임이사국 

진출과 연계시켜 전략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있고46(<표 Ⅲ-2>참

45 호소가와가 UN산하의 국제상설부대 및 UN평화협력대의 창설을 주장하고, 
오자와가 UN경찰부대를 창설하여 UN평화유지활동에 종사토록 주장한 것도 
유엔중시의 대외정책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위대와 별개로 그와 같은 조직이 
정비될 경우, 일본은 헌법 제 9조에 의한 제약을 받지 않고 국제사회에서의 
군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6 일본 정부는 자국이 다른 상임이사국보다도 많은 재정적 기여를 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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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아울러 세계 정부개발원조(ODA) 대국으로서 아프리카를 비

롯한 제3세계의 여러 국가들에 대한 경제지원을 확충하면서 이를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표 Ⅲ-2> 일본의 UN 예산 분담율(%)
<2005년 7월 시점>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일본 독일 브라질 인도

22 6.127 6.03 2.053 1.1 19.468 8.662 1.523 0.421

그러므로 일본의 UN 분담금 증액을 기대하는 안전보장이사회

의 회원국들이나 개발도상국들은 일본의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으로의 진출을 지지하고 있고, 그 지지도는 안전보장이사

회의 확대에 대한 회원국들의 공감대의 확산과 더불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준비작업

을 전개하면서 일본을 비롯한 독일, 브라질, 인도 등은 ‘6개의 상

임이사국(아시아․아프리카 각 2개국, 유럽․아메리카 대륙 각 1

개국)과 4개의 비상임이사국의 증원’과 ‘기존의 상임이사국과 동

등한 권리를 보유하되, 15년 간 거부권 행사를 유예’하는 내용의 

‘G-4 결의안’을 2005년 7월 6일 UN총회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지지국의 확보를 추구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독일, 브라질, 인도 등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

사국 진출에는 지지하나, 일본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

명분으로 1994년 이래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적극 추진하였
으나, 재정적 기여도에 상응하는 역할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2001년
의 분담금을 삭감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조치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UN 재정기여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주지시킴과 동시에 일
본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당위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
가 내포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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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에는 과거사 문제를 이유로 가장 강력한 반대를 공식적으로 표

명하였고, ‘G-4 결의안’은 아프리카 연합(AU)과의 합의에 실패하

였으며,47 미국은 동년 7월 14일 ‘G-4 결의안’에 대한 지지 확보

의 부족 및 회원간 불화 조성 등을 이유로 ‘G-4 결의안’에 반대하

는 입장 표명과 더불어 ‘신임상임이사국에는 거부권을 갖지 않는 

일본 등 2개국 정도, 비상임이사국에는 2～3개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미국안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회원국들간의 이

견, 회원국 2/3 비준이 필요한 UN헌장 개정의 어려움48 등 때문

에 일본의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의 진출은 조기에 

실현되기는 어렵지만, 일본은 정치대국화 전략차원에서 국제공헌 

활동의 강화와 함께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의 진

출을 계속해서 추구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글로벌 차원에서 핵비확산․소형무기 규제 등

의 군축활동이나 분쟁지역의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노력 등 국제

공헌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1998년 12월 UN에 ‘인간안

전보장기금(A Trust Fund for Human Security)’의 설립을 제창

함과 더불어 인간안전보장(human security)을 위해 ODA의 전략

적 활용 등 적지 않은 외교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차원의 전략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강대국으로서 이 지

역에서의 역할 및 영향력의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일본의 전략은 미․일동맹의 강화와 함께 ‘親美入亞’ 전략49으로 

47 AU 정상회의는 2005년 7월 5일 ‘거부권 보유 6개 상임이사국과 5개 비상임이
사국의 증원’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48 UN 안전보장이사회 확대를 위한 UN헌장의 개정에는 全상임이사국과 회원
국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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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지워 질 수 있는데,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확대․발전에 따

른 일본의 전략적 역할의 증대와 더불어 일본의 독자적인 영역의 

확대를 추구함으로써 ‘미․일 지도력 분담’(power sharing)을 도

모하는 것이다. 

아시아 지역은 일본에게 수출시장 및 생산기지 수준 이상으로

서 그 중요성이 점점 증대해 가고 있는데, 이는 일본으로 하여금 

아시아를 주요 거점으로 하는 대외정책을 전개토록 하고 있다. 

일본의 아시아 중시전략은 ① 경제적 차원에서 정부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아시아 전략적 제공

이나 아시아 지역에서의 새로운 생산거점 확보를 위한 직접투자 

등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고, ② 안보적 차원에서 종전의 대소봉

쇄를 위한 북방중시의 방위전략에서 아시아․태평양 주변지역의 

안정 확보에 중점을 두는 전방위 형태의 안보전략으로 전환되어 

전개되고 있다. 즉,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 역할의 증대

를 꾀하고 있는 일본은 ①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확대․발전을 

통하여 직접적인 역할의 증대를 도모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② 

양자간 차원에서 상호 투명도의 제고 및 신뢰구축을 위하여 한국,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과의 2국간 군사교류

를 촉진․강화시키고 있고, ③ 다자간 차원에서는 ‘아세안 지역포

럼’(ASEAN Regional Forum: ARF)에서의 주요한 역할을 전향

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50 국내적 차원의 전략은 글로벌 차

49 寺島實郞,『國家の論理と企業の論理』, 中公新書, 1998.
50 배정호,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국가전략․포괄적 안보전략․

동북아 다자간 안보전략-(서울: 통일연구원, 2000). 1998년 10월의 한․일정
상회담에서 오부치 총리가 ‘동북아 6자회담’을 제의한 이후, 일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추구하고자 하는 희망을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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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차원에서 일본이 활동을 전개할 수 있

도록 정치공간의 보수화 성향, 보수대연합에 의해 강화된 국정운

영의 기반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제도적 정비를 단행하고, 

군사력의 질적 증강을 추구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 증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무기의 하이테크화, 자위대의 원거리 활동능력 증강, 첨단기

술에 의한 군사력의 질적 증강 등을 추구하고 있고, 제도적 정비

로서는 먼저 정보기관의 강화를 도모한 후, ｢미․일 신방위협력

지침｣과 관련된 법안의 정비와 내각의 기능 강화를 위한 정부조

직 개혁을 단행하였다. 즉, ‘21세기 국가체제의 정비’를 기치로 내

걸고 출범한 오부치 정권은 미․일 신안전보장체제의 확립과 더

불어 일본의 확대된 군사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보수

대연합으로 강화된 권력기반을 바탕으로 1999년 5월에 ｢미․일 

신방위협력지침｣과 관련된 법안의 정비를 단행하여 3개의 법안 

-‘주변사태법’, ‘자위대법 개정안’, ‘미․일 물품역무 상호제공 협

정(ACSA)’- 을 성립시켰고, 동년 7월에는 총리의 국정주도권 및 

내각기능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법’을 성립시켰

다. 나아가 2001년 4월 개혁을 기치로 등장한 고이즈미 총리는 안

보개혁차원에서 법적 정비를 전향적으로 추진하면서, ｢테러대책 

특별법｣의 제정 및 ｢PKO협력법｣의 개정, ｢무력공격사태법안｣, ｢

자위대법 개정안｣,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 등 3개의 ‘일본 

유사’ 관련 법안 등을 성립시켰으며, 방위청의 방위성으로의 승

격, 집단자위권의 행사 및 전력보유 등을 지향한 헌법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요컨대, 대국주의(great power nationalism) 성향을 지닌 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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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력은 ‘21세기 정치대국 일본’을 추구하는 대외정책 노선을 지

향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대외정책 노선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와 함께 군사적 역할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2. 안보전략

탈냉전시대에 접어들어 미·일동맹은 재정의됨과 더불어 질적 

전환을 추구하며 전략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일본의 안보전략은 

그와 같은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확대되고 

있는 군사적 활동의 능력 강화를 지향하여 안보개혁 차원에서 군

사력의 질적 강화와 제도적 정비를 추구하고 있다.   

가. 미․일동맹의 강화 

(1) 미․일동맹의 재정의와 강화

냉전시대의 미․일동맹은 극동지역에서 소련의 군사적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미․일의 전략적 역할 분담은 

미국의 주도아래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지속되었으나, 1989년 동

유럽에서의 공산주의의 몰락이라는 지각변동에 이어 1991년말 

소련의 붕괴로 탈냉전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미․일동맹은 새

로운 국면을 맞이하여야 했다. 예컨대, 탈냉전시대에 접어들어 일

본 국내에서는 ‘냉전의 산물’인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무용론’ 

및 ‘오키나와 기지 철수요구’ 등의 견해,51 무라야마 총리의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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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기관인 ‘방위문제 간담회’의 미․일동맹보다 UN을 더욱 중

시하는 견해52 등이 나타났는데, 1995년 9월 오키나와에서 발생

한 ‘미군병사의 일본 소녀 성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反주일미군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미․일동맹은 국내외 환경의 변

화에 따른 분기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미․일 양국에서는 미․일동맹의 약화를 우려하여 

미․일 안전보장체제를 확고하게 재정립 또는 재확인시키는 작

업에 착수하게 되었다.53 미국 국방부는 1995년 2월에 조세프 S. 

나이(Joseph S. Nye, Jr.)가 주도하여 작성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관한 미국의 안전보장전략｣(｢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1995)54의 발표를 

통하여 미․일 파트너십 (partnership) 및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일본 정부는 동년 11월에 각료회의에서 결

정한 ｢1996년 이후 방위계획의 대강｣(이하, ｢신방위계획의 대강｣

이라 칭함)55에서 일본 및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를 위한 미․

일 안전보장체제의 필요 불가결성을 역설함과 동시에 미․일 안

전보장체제의 신뢰성 및 기능적 유효성의 향상 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미․일 양국의 정책 표명은 양국 수뇌를 통하여 재

51 淺井基文, 日本外交 反省と轉換 (東京: 岩波書店, 1989).
52 防衛問題懇談會, 日本の安全保障と防衛力の存り方 -21世紀へ向けての展望

-   (1994. 8). 이 보고서에서는 탈냉전시대에는 UN의 역할이 증대된다는 
UN중시의 견해와 더불어 다자간 동맹, 다자간 안보협력 등 ‘능동적인 국제안
전보장’을 강조하는 정책을 건의하였다. 즉,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이보다 UN을 더욱 중시하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53 船橋洋一, 同盟漂流 (東京: 岩波書店, 2000).
54 U.S. Department of Defense,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February, 1995).

55 平成8年度以降に係る防衛計劃の大綱について (199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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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나타났다. 즉, 1996년 4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과 일본의 하

시모토 총리는 東京정상회담에서 탈냉전시대 미․일 안전보장체

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본 틀이라고 

규정하면서,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확대․발전을 천명하는 ｢

미․일 안전보장 공동선언; 21세기를 향한 동맹(Japan-U.S. Joint 

Declaration on Security- Alliance for the 21st Century｣56(이하

｢미․일 신안보 공동선언｣이라 약칭함)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미․일 동맹은 ‘재확인’되고 ‘재정의’ 되었다. 즉, ｢미․

일 신안보 공동선언｣의 발표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이를 계기로 

미․일 동맹이 재확인되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일본 언론들

이나 안보문제 전문가들은 이 공동선언의 발표를 통하여 미․일 

동맹이 재정의되었다고 특징지었다.5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

본 정부는 ‘미․일 안보조약’ 그 자체가 수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과 더불어 ‘미․일 안보조약’의 계속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재확

인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언론이나 안보전문가들

은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범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

대된 것에 주목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군사협력이 ‘미․

일 안보조약’의 ‘제5조’(일본 공격시의 공동대처) 및 ‘6조’(극동지

역 급변사태시의 기지제공)에서 규정한 협력범위를 훨씬 넘어섰

다고 지적하면서 재정의를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미․일 신안보 공동선언｣의 발표 이후 일본 국내외에

56 “Japan-U.S. Joint Declaration on Security - Alliance for the 21st Century”
의 전문(全文)은 Mike M. Mochizuki, ed. Toward A True Alliance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97)에 게재된 것을 참조.  

57 五十風武士, 日米關係と東アジア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9); 船橋洋一, 
“日米安保 再定義の全解剖”, 世界 (1996. 5); 古川純, “アジアにおける平和の
課題と安保條約‘再定義’の意味,” 法學時報 (199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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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미․일동맹의 재확립 및 재정의를 둘러싼 안보논쟁이 야기

되기도 하였는데, 최근 미․일동맹의 강화와 더불어 일본 자위대

의 해외활동이 확대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안보개혁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21세기의 탈냉전

시대를 맞이하여 미․일동맹이 재정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탈냉전시대에 들어와서 미․일 동맹은 재확립 이상으

로 재정의되면서 강화되고 있고, 부시 정권의 출범과 더불어 고

이즈미-부시에 의해 가시화되고 있다. 즉, ‘21세기의 지도력 분담

(Power -sharing)’을 지향한 미․일 동맹의 강화론은 부시정권의 

출범 직후인 2001년 3월 20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부시-모리 미․

일 정상회담에서 강조된 이후,58 동년 6월 30일 부시-고이즈미의 

캠프데이비드 미․일 정상회담 및 2002년 2월의 부시-고이즈미 

東京정상회담,59 2003년 5월 부시-고이즈미 크로포드 미․일 정

상회담 등에서 재확인되어 나타났다.60 

이후, 미․일 정상회담을 통하여 미․일 안전보장의 전략적 중

요성은 계속 강조되었고, 미국의 국무장관 및 국방장관과 일본의 

외무장관 및 방위청 장관으로 구성된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

(2+2)에서는 2005년 2월 19일 미․일동맹의 세계화를 지향하여 

글로벌 차원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시키는 ‘공통전략목표에 관

58 부시-모리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전략적 안보대화’의 확대 등 동맹 강화가 
강조되었다. 朝日新聞 2001년 3월 20일, 21일.

59 부시-고이즈미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미․일 동맹의 중요성의 확인과 더불
어 ‘전략대화’의 개시를 합의한 한 뒤, 안전․번영을 위한 파트너십 이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朝日新聞, 2002년 6월 30일, 7월 1일, 2일.

60 부시대통령은 미․일 양국의 결속을 과시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고이즈미와의 
정상회담을 자신의 크로포드 개인목장에서 가졌고, 더욱이 부시는 자신이 직
접 운전하는 트럭에 고이즈미를 태워 목장을 안내하였다.   朝日新聞  , 2003. 
5월 24일,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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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미일동맹의 강화는 2004년 12월 10일에 발표된 신 ｢

방위계획의 대강｣에서도 강조되었고, 21세기 미국의 신 군사전략

에 의한 해외미군 및 주일미군의 재편 작업이 전개되면서 한층 

강화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다.  

2003년 11월 25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9․11테러 이후시대를 

맞이해서 본토방위와 전방전개능력의 강화를 지향한 새로운 군

사변환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해외주둔 군사력의 재검토 협의를 

동맹국 및 의회와 본격화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즉, 미국 부시

행정부는 새로운 위협인 테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최첨단 군사기

술에 의한 장비의 경량․고도화 및 기동력․정찰력의 강화를 도

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병력의 규모 및 구성을 개편한다는 전략적 

구상아래 신 군사전략의 키워드로서 군사변환(transformation)과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 Global Posture Review)을 제

시하였다. 

군사변환전략의 핵심은 최첨단 무기체계를 기반으로 한 ‘유동

성 있는 군사능력’을 지향하여 미군을 언제 어디서든지 전투가 

가능한 규격화된 군(Module Army)으로 바꾸는 것인다.61 이는 

냉전시대의 해외 주둔 미군을 해외 배치군을 넘어서서 해외 기동

군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부시행정부는 이와 같은 군사변환 구상 및 해외주둔 미군 

61 규격화된 군의 대표적 예로서 스트라이커 전투부대를 들 수 있는데, 스트라이
커 부대는 첨단장비로 무장했으면서도 가볍고 기동성이 뛰어나 최첨단 전차
들과 함께 유사시 초대형 수송기에 실려 3, 4일만에 분쟁지역으로 투입될 수 
있는 부대이다. 즉, 미국의 군사변환전략은 이와 같은 기동성을 갖춘 최첨단 
전투부대를 기존 기지에 두지 않고 기동군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76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재배치 계획에 따라 해외주둔 미군기지를 전략적 목적의 관점에

서 대규모 병력전개의 근거지인 전력전개거점(PPH),  대규모 병

력이 장기 주둔하는 상설기지인 주요작전기지(MOB), 소규모 상

주 간부와 상당수 교체근무 병력을 포함한 전방전개기지(FOS),  

소규모 연락요원과 훈련장만 유지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을 외부에서 확보하는 안보협력 대상 지역(CSL) 등으로 분류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아울러 해외 주둔 미군의 삭감을 

전개하고 있다.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15만명의 미군을 제외한 

주요 해외 주둔미군의 현황은 <표 Ⅲ-3>과 같은데, 부시 대통령

은 2004년 8월 16일 “예측할 수 없는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

록 해외 주둔미군을 새로운 장소로 배치한다”고 선언함과 더불어 

6만～7만 명의 해외 주둔미군의 삭감을 발표하였다. 주로 냉전시

대의 최전선이었던 한국으로부터 12,500명, 독일로부터 30,000명 

등 6만～7만 명의 미군병력이 삭감되는 것이다. 삭감되는 병력은 

미국 본토나 동유럽, 중앙아시아 등지로 재배치될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62

  

<표 Ⅲ-3> 해외 주둔미군의 현황(2004년도 기준) 

한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영국

41,360명 40,680명 73,500명 11,965명 11,097명

육군  31,460
공군   9,420
해군     300
해병대   180

육군    1,600
공군   14,130
해군    5,200
해병대 19,750

육군   57,300
공군   15,650
해군     300
해병대   250

육군   2,900
공군   4,600
해군   4,400
해병대   65

육군    180
공군   9,600
해군   1,220
해병대   97

62 朝日新聞, 2004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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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미국 부시행정부의 군사변환 구상 및 해외주둔 미군 재

배치 계획에 따라 해외주둔 미군기지가 전략적 목적에 의해 전개

될 경우, 미․일동맹의 강화에 따른 일본의 전략적 역할은 한층 

강화될 것이며, 미․일의 군사적 연대의 강화에 의해 주일미군과 

자위대는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전력중추로서 전략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2) 미․일동맹의 전략적 상호의존의 강화 

탈냉전시대에 접어들어 미․일 양국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강조하면서 미․일 안전

보장체제의 확대․발전을 도모하기 시작하였다. 즉, 미․일 양국

은 탈냉전시대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은 고도 경제성장을 배경으

로 정치적․경제적 안정성은 높지만, 핵전력을 포함한 대규모 군

사력의 존재, 다수국가의 군사력의 증강, 한반도 긴장의 계속 등

으로 인하여 여전히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요소가 잔존하고 있다

는 판단아래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재구축을 추구하였다.

이와 같은 미․일의 전략적 인식은 1992년 1월의 ‘東京宣言’을 

통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차원(regional level) 및 글로벌 차원

(global level)에서의 미․일 동반자의 관계로 표명되었고,63 1995

년 2월에 발표된 미국 국방부의 ｢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 관한 

미국의 안전보장전략｣이나 동년 11월에 발표된 일본의 ｢신방위

계획의 대강｣을 통하여 한층 강조되었다. 

63 부시 미국대통령은 1992년 1월 8일 미․일 정상회담을 가진 뒤 9일 발표된 
‘東京宣言’을 통하여 미․일 간의 “세계적 동반자의 관계”를 수립할 것을 천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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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미․일 양국의 전략적 상호의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은 1996년 4월의 ｢미․일 신안보 공동선언｣에 의한 미․일동맹의 

재정의와 함께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의 작성으로 보다 구체

적으로 나타났고, 아울러 미국 부시 행정부의 미․일동맹 강화정

책, 일본 고이즈미 연립내각의 대미 편중정책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예컨대, 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 일본정부는 미국의 

테러전 지원을 위한 자위대의 파병64과 함께 ‘테러응징 지원 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고, 미․일 군사협력의 효율성을 제

고하기 위해 ‘일본 주변지역 유사’ 대비 3개의 법안에 이어 ‘일본

유사’ 대비 3개의 법안(2003.6.6)과 더불어 미․영군의 지원을 위

한 ‘이라크 파병법’(2003.7.26)을 성립시켰다.        

이와 같은 미일의 전략적 상호의존 관계의 강화는 앞에서 언급

한 해외미군 기지의 재편 구상에 따른 주일 미군의 재편 작업을 

통하여 한층 구체화되고 있다. 해외미군 기지의 재편구상과 더불

어 전력전개거점(PPH)의 역할 수행을 위한 주일 미군의 재편이 

이루어질 경우, 일본은 미군의 동아시아에서의 전력중추가 되고, 

미․일동맹은 일본의 전략적 위상 제고와 함께 태평양판 미․영

동맹 수준으로 성장․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미․일동맹의 전략적 상호의존의 강화와 관련하여 

미․일 양국이 서로 상대방에게 가지는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먼저 미국의 전략적 입장에서 일본을 보면 미국에 있어서 일본

은 세계전략 및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전개해 가는데 아주 주요

64 일본은 대테러전 협력차원에서 아프가니스탄戰에 자위대 1,500명, 함정 6척을 
파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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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반자이다.65 일본의 전략적 존재의 구체적 가치는 대체로 다

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미국이 세계전략 및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추진

해 가는데 재정적 지원자이다. 일본은 UN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

임이사국이면서도 미국 이외의 상임이사국보다도 더 많은 통상

예산을 분담하고 있다. 즉, 일본의 UN 통상예산 분담률은 미국에 

이어 두번째이다.66 또, 일본은 주일미군 지원금으로서 1995년도

에 45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였고, 1995년 이후 5년 동안에는 약 

250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둘째,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전개하는데, 일본은 지정

학적으로 중앙거점이다. 즉,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

국의 가장 핵심적인 동맹국이며 전진배치 안보전략의 주춧돌이

다. 이는 주일미군의 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셋째, 미국은 미․일동맹체제를 통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보다 깊이 연결될 수 있다. 즉, 미․일동맹체제는 미국으로 하여

금 아시아국가로서 보다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

고, 나아가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행동능력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67

넷째, 미국이 세계전략 및 아시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중국

65 미국 국무부 윈스턴 로드 東아시아․태평양지역 담당차관보는 “책임분담의 
성숙된 균형에 바탕을 둔 글로벌차원의 동반자관계”를 형성할 것을 강조하였
다. Economist, April 3, 1993, pp. 34～35.

66 일본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UN 통상예산 분담
금을 지출하였고, 그 금액도 계속해서 증액시켜 왔다. 2000년도 일본의 UN 
통상예산 분담률은 미국(25%)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상임이사국의 분담률 합
계(13.7%)를 상회하는 20.57%이고, 분담액은 약 2억 1,640만$이다.

67 후나바시 요이치, “나이(NYE) 이니셔브의 내막,” 사상 (1996년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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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견제하여 봉쇄하거나 또는 포용할 경우에 일본은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적 파트너이다. 2003년 7월 28일 미국 의회에 제출, 

보고된 국방부의 연례보고서 ｢중국의 군사력 평가 보고서｣(｢

Annual Report on the Military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3)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장래의 주적으로 상정하

고 있고 대만문제와 관련해서는 무력을 통한 해결 가능성을 배제

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아래 중국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의 대폭 증강 등 군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68 이는 향후 미국의 對日本 및 

對臺灣 정책의 전략적 강화와 함께 對中國 견제정책이 한층 강화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은 일본의 전략적 가치로 인하여 부시 행정부의 등장

과 더불어 미국은 국가전략연구소(INSS)의 대일 정책보고서 ｢미

국과 일본: 성숙된 동반자를 지향한 진보｣(｢The Untied states 

and Japan: Advancing Toward a Mature Partnership｣, 2000)69 

및 랜드연구소(RAND)의 정책보고서 ｢미국과 아시아｣(｢The 

United States and Asia: Toward a New U.S. strategy and 

Force Posture｣, 2001)70의 정책제언처럼, 미․일 동맹 강화 및 일

68 Annual Report on the military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3. 7.28)

69 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y Studies, The Untied states and Japan: 
Advancing Toward a Mature Partnership (2000. 10). 동 보고서는 미국 국방
대학(NDU)이 포스트 클린턴 행정부의 출범(2001.1)에 대비하여 구성한 초당
적 연구그룹에 의해 작성되었다. 초당적 연구그룹에는 공화․민주당 행정부
에서 국방차관보를 역임한 Richard L. Amitage(1983～86), Joseph S. 
Nye(1994～95)를 비롯하여 CRF의 Michael J. Green 연구원 등 총 16명의 
아시아 전문가들이 참가하였다. 따라서 일명 ｢아미티지 보고서｣(Amitage 
Report)라고도 불리고 있다.

70 RAND, The United States and Asia: Toward a New U.S. strateg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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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역할증대 전략을 두드러지게 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라크전과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문제의 공조 강화 등을 계기

로 일본에게 국제적 역할의 확대를 요청함과 더불어 대외적 군사

활동 및 자위대의 전력 증강을 적극 지원하면서 안보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안보개혁을 볼 때, 

INSS의 ｢미국과 일본: 성숙된 동반자를 지향한 진보｣(2000)는 특

히 주목해야 할 정책보고서로 평가된다. 同정책보고서는 아시아 

지역에는 한반도의 취약한 데탕트, 대만해협의 갈등, 인도대륙과 

인도네시아 지역의 혼란 등 안보환경의 잠재적 위협요인과 더불

어 중․러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미․일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지고 있다는 인식아래 ① 미

국은 일본의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여야 

하고, ② 일본 헌법 해석상 금지하고 있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

도록 유도함과 더불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일본의 역할

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며, ③ 비용분담(Burden-sharing)만큼 ‘지

도력의 분담’(Power-sharing)도 병행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을 하

였다.71 이 정책보고서의 작성에 참가하였던 공화당계의 전문가

들은 제1기 부시 행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외교․안보정책 분야의 

중요 요직을 맡아 ‘지일파’그룹의 핵심세력을 이루면서 미․영동

맹 수준으로 미․일동맹의 강화72를 주도하였다.73 

Force Posture (2001).
71 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y Studies, The Untied states and Japan: 
Advancing Toward a Mature Partnership (2000. 10).

72 2001년 5월 8일 Richard L. Amitage 국무부 장관은 “미․일 동맹을 현재의 
미․영 동맹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싶다”며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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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본의 입장에서도 미국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인데, 

일본에게 있어서 미국의 전략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일 동맹체제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역할증대를 도

모하고 국제지도국으로 성장하는데 전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렛대이다. 일본은 정치대국화 또는 국제지도국화 전략차원에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도모하고 있는데, 미국

은 영국74과 더불어 일본의 강력한 지지국이다. 이는 중국 견제을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둘째,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우려가 큰데, 

미․일 안전보장체제는 일본이 국제지도국화를 지향하여 군사적 

역할의 확대를 추구하는데 전략적 명분을 제공해 주고 있다. 최

근 일본은 미․일동맹의 강화를 명분으로 국민들의 안보위기의

식 속에서 군비 증강 등 하드 파워의 증강뿐 아니라 법적 정비 등 

소프트 파워의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군사력의 증대 및 패권주의 추구, 북한의 핵․미

사일 개발 등 주변 정세변화에 일본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미

국은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다. 이는 미․일의 동북아 지

역에서의 전략적 이익의 일치이기도 하다.

미국과 일본 양국은 이상과 같은 전략적 이해관계에 의해 미․

일 동맹을 미․영동맹 수준으로의 발전을 지향하여 ‘역할분담’ 또

73 리차드 아미티지(Richard L. Amitage), 월포비츠 폴(Wolfowitz Paul H), 제임
스 켈리(James A Kelly), 토켈 페터슨(Torkel L. Patterson) 등은 각각 국무부 
부장관, 국방부 부장관,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아시아 수석국장 등의 주요 보직을 맡아 부시 정권의 ‘知日派’ 그룹의 
핵심세력을 이루면서 미․일 동맹의 강화를 주도하고 있다.

74 <http://kr.dailynews.yahoo.com/headlines/wl/20030611/pressian/pr2003. 20
0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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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책임분담’에서 ‘지도력 및 권한의 분담’(Power- sharing)75을 

향하여 전략적 상호의존 관계를 한층 강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2005년 2월 19일 미국의 국무장관 및 국방장관과 일본

의 외무장관 및 방위청장관으로 구성된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

회(2+2)는 미․일동맹의 세계화를 지향하여 글로벌 차원에서 전

략적 협력을 확대시키는 ‘공통전략목표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

하였다. 

<표 Ⅲ-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공동선언에 의하면, 미일의 공

통전략목표는 글로벌 차원에서 아프가니스탄․이라크․인도양 

쓰나미 등에서의 협력,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국제테러의 방지 

및 근절 등을 지향하여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고, 지역차

원에서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미군에 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는 경계감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대만해

협 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의 촉진 등을 주요 전략목표

로 하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압박 강화, 중국의 대만 무력행사 

가능성 억지 등의 전략적 추구를 도모하는 것이다.

75 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y Studies, The Untied states and Japan: 
Advancing Toward a Mature Partnership (20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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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미일의 공통전략목표

  지역의 전략목표

ㅇ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ㅇ핵․탄도미사일․불법활동․일본인납치 등 북한과 관
련된 여러 문제들의 평화적 해결 추구 
ㅇ세계 및 지역에서의 중국의 건설적이고 책임있는 역할
의 환영,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발전   
ㅇ대만해협을 둘러싼 문제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의 
촉진
ㅇ러시아의 건설적 관여의 촉진
ㅇ북방영토 문제의 해결을 통한 러일관계의 완전 정상화 

  세계의 전략목표

ㅇ기본적 인권, 민주주의, 법의 지배 등 기본적인 가치의 
추진
ㅇ국제평화협력활동 및 개발지원에 있어서의 미일파트너
십의 강화
ㅇ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수단의 삭감과 불확산의 추진
ㅇ테러의 방지 및 근절
ㅇ일본의 UN안전보장상임이사회 진출 실현 및 안전보장
상임이사회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노력 추구  
ㅇ세계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유지 및 향상

이와 같은 미․일의 공통전략목표의 인식은 미일동맹의 세계

화와 더불어 미․일의 전략적 상호의존이 한층 구체화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주일미군의 재편과 자위대의 역할․임무․능

력조정 등에도 투영되어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일체화’로 나타났

다.

후덴마(普天間) 비행기지의 이전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2005년 10월 29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

(SCC, 2+2)에서는 미․일의 군사적 일체화를 지향하는 전략적 

연대의 전략적 목적 아래에서 주일미군 기지의 역할 재조정, 미

군과 자위대의 합동훈련 확대, 군 기지의 공동이용 등을 핵심 내

용으로 하는 주일미군의 재편에 관한 대강을 최종적으로 확정하

여 발표하였다.76 

주일미군의 재편․재배치 대강의 핵심 사항은 미․일의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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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일체 및 연합군 유사체제를 지향하는 기지의 ‘공유’, ‘공동 사

용’ 등인데, 주요 내용은 <표 Ⅲ-5>와 같다. 

즉, 인도양까지 담당하는 제1군단을 보다 전선(前線) 가까이에 

두기 위해 제1군단 사령부를 워싱턴주에서 일본 가나가와(神奈

川) 현(縣)의 자마(座間)지역으로 옮기고, 아울러 자마 기지에 일

본 육군 자위대의 핵심부대인 ‘중앙집단사령부’를 신설․배치함

으로써 자마 기지가 대테러 작전과 동아시아 사령탑 역할을 수행

토록 한다. 이는 미․일의 군사적 연대 강화에 따른 미․일공동

사령부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해 미․일의 공동 대처를 위해 일본 항공자위대의 항공총사령

부를 요코다(橫田) 기지로 이전시키고, 요코다 기지에 미사일 공

동 방어를 위한 공동작전센타를 설치한다. 아울러, 중국․북한을 

겨냥해 오키나와뿐 아니라 인접한 큐슈지역에도 미․일의 공동

기지를 확보하기 위해 오키나와 후덴마(普天間) 기지의 미군의 

공중급유기12대를 큐슈(九州) 지역의 가고시마(鹿兒島) 현(縣)에 

있는 일본 해상 자위대의 가노야(鹿屋) 기지로 이전하고, 미군 태

평양 항공모함의 조응을 위해 가나가와(神奈川) 현(縣) 아츠키

(厚木) 기지에 있는 미 해군의 항모함재기 부대를 이와구니(岩國) 

기지로 이전하며, 이와구니(岩國) 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일본 해

상자위대의 화상 데이터 수집기를 미군의 아츠키(厚木) 기지로 

이전한다.

미․일 양국은 이와 같은 주일 미군의 재편․재배치 계획이 협

상과정에서 다소 진통을 겪었지만, 주일 미군의 재편․재배치 계

획이 확정된 직후, 미국은 미․일 연합군 유사체제의 전력 증강

76 朝日新聞, 2005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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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처음으로 2008년에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77을 배치

한다고 발표하였다. 

요컨대, 주일 미군의 재편․재배치 계획은 미․일동맹의 세계

화에 따른 전략증강의 일환으로 전개된 것이다. 그러므로 기지의 

공유․공용을 통해 연대 강화의 구상을 나타내고 있는 주일 미군

의 재편․재배치 계획은 ① 글로벌 차원에서의 공통의 전략목표

를 지향하면서, ② 지역차원에서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경계감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미․일공동사령부’의 설립을 지향

하는 군사적 연대의 강화를 추구하는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 미․일공동사령부는 한반도 유사시에 지휘권

을 행사하며, 중요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77 미국 해군이 총 9척을 보유하고 있는 니미츠급 항공모함은 1975년에 처음 
배치되었는데, 길이 330m, 최대 폭 77m로써 F-14 전투기 등 비행기를 80대 
이상 적재할 수 있으며, 최대 시속은 30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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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주일미군 재편안의 주요내용 

구체적인 안 전략적 목적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제1군단 사령부를 
통합사령부(UTX)로 개편함과 더불어 일본 
가나가와(神奈川) 현(縣)의 자마(座間)지역
으로 이전함.

ㅇ인도양까지 담당하는 제1군단 사령
부를 전선(前線) 가까이에 둠으로써, 
자마 기지가 대테러 작전과 동아시아 
사령탑 역할을 수행토록 함.
ㅇ일본 육군 자위대의 핵심부대인 ‘중
앙집단사령부’ 가 배치됨.
   - 미․일의 군사적 연대 강화, 
   - 미․일공동사령부 탄생

일본 항공자위대의 항공총사령부를 요코
다(橫田) 기지로 이전시키고, 요코다 기지
에 미사일 공동 방어를 위한 공동작전센타
를 설치함. 

ㅇ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해 미․일이 
공동으로 대처

오키나와 후덴마(普天間) 기지의 미군의 공
중급유기12대를 큐슈(九州) 지역의 가고시
마(鹿兒島) 현(縣)에 있는 일본 해상 자위대
의 가노야(鹿屋) 기지로 이전함. 

ㅇ중국․북한을 겨냥해 오키나와뿐 
아니라 인접한 큐슈지역에도 미․
일의 공동기지를 확보

가나가와(神奈川) 현(縣) 아츠키(厚木) 기지
에 있는 미 해군의 항모함재기 부대를 이와
구니(岩國) 기지로 이전하고, 이와구니(岩
國) 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
의 화상 데이터 수집기를 미군의 아츠키(厚
木) 기지로 이전함.

ㅇ현지부담의 경감 및 태평양 항공모
함 2척과의 조응.

오키나와의 코트니 캠프에 있던 제3 해병 
원정군 사령부를 괌으로 이전함.
- 일본내 미군 해병 병력 15,000명 가운데 
7,000명 정도를 감축.

ㅇ주일 미군기지가 있는 지방자치제
의 부담 경감

나. 일본의 안보전략과 군사력의 질적 증강

일본은 ‘일본 열도의 비전장화’라는 전략적 목적에 따라 해상방

공체제, 미사일 방공체제, 테러 등의 특수전 및 IT혁명 대비체제 

등을 추구하고 있고, 아울러 확대된 군사활동을 위한 원거리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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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능력의 보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즉, 1980년대 일본은 ① SEA 

LANE 방위와 3해협 봉쇄를 위한 미․일 전략적 역할 분담, ② 

섬나라라고 하는 지정학적 요소 등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에 따라 

제공권․제해권의 확보를 위하여 해상방공체제의 확립을 지향하

였다. 그와 같은 해․공군력의 증강에 역점을 두는 일본의 전략

적인 군사력의 정비는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특히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미사일 방공체제의 확립, 테러 등의 특수전 및 IT혁

명 대처능력 강화, 확대된 군사활동을 위한 원거리 작전능력의 

보강 등에 중점을 둔 군사력의 질적 증강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군사력 정비계획의 분석을 통하여 안보전략과 

그에 따른 군사력의 질적 증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로 한다.

먼저 1990년대 전반(前半)의 군사력 정비계획인 ‘1991 중기 방

위력 정비계획’(1991～95)을 살펴보면, ‘1991 중기 방위력 정비계

획’은 국제환경의 일반적인 변화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고, 198

0년대의 군사력 정비계획인 ‘1981 중기업무견적’이나 ‘1991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서 추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해상방공체제를 

지향하여 해․공군의 군사력 증강에 역점을 둔다는 기본방침을 

견지하면서 정보․지휘․통신 능력 등 후방체제 강화에 역점을 

두는 것이었다. 22조 1,770억 엔의 경비가 소요된 ‘1991 중기 방위

력 정비계획’에 나타난 군사력 정비의 방향성은 21세기를 향하여 

1990년대에 전개된 일본 군사전략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인데, 특

히 주목되는 것은 무기의 하이테크와 더불어 첨단기술에 의한 군

사력의 질적 증강을 추구한다는 점이었다.78 예컨대, 다연장로케

78 배정호, “신국제질서기 일본의 정치대국화와 국가전략,” 이기택 외, 전환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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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시스템(MLRS) 및 C3I(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and Intelligence)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의 추진, 최신 이지스(AE

GIS)구축함의 건조, 공중경계 관제기(AWACS)의 구입, F2의 

미․일 공동개발 등은 일본이 재정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군사

력의 질적 증강을 꾀하였음을 나타내 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의 질적 증강을 추구하는 일본 안보

정책의 기조는 1995년 11월 28일의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1995 

방위계획의 대강｣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1976년에 ｢방위계획의 

대강｣이 발표된 이후, 19년 만에 개정된 ｢1995 방위계획의 대강｣

은 ‘1991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의 검토, 총리의 사적 자문기관인 

‘방위문제 간담회’의 정책보고서 ｢일본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의 

존재방식-21세기를 향한 전망-｣ 등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써, 

탈 냉전시대의 새로운 국제환경을 맞이하여 일본이 추구해야 할 

안보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기본 전략구도는 육․

해․공의 자위대 병력을 20%감축79하는 대신, 다양한 사태에 유

효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① 합리화, ② 효율화, ③ 콤팩트화, ④ 

기능의 충실과 질적 향상, ⑤ 탄력성 확보 등을 추구하여 군사력

을 질적으로 증강시키고 아울러 정보․지휘․통신능력을 강화하

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1996 방위계획의 대강｣에서 제시한 군사체제의 정

비를 지향하여 일본은 24조 2,300억엔80의 경비가 소요되는 ‘1996 

국제정치이론과 한반도 (서울: 일신사, 1996), pp. 299～320.
79 육상자위대의 경우는 사단과 여단의 개편과 더불어 18만명에서 16만명으로 

삭감된다. 즉, 육상자위대는 상설자위관 14만 5천명, 즉응 예비자위관 1만 5천
명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1997年度 防衛白書.

80 ‛1996 中期防衛力整備計劃’의 예산은 1995년 12월 책정 당시에는 25조 1,500
억엔이었으나, 1997년 12월 10일에 열린 각의에서 9,200억엔 삭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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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방위력 정비계획’(1996-2000년)을 추진하여 거의 달성하였

고,81 군사력의 상당한 질적 증강을 이루게 되었다. 즉, 항모급 상

륙함 ‘오스미’(8,000톤급), 조기경보기(E2C) 13대, 최고의 전함 

AEGIS82 4척을 보유하기에 이르렀고, 조기경계 관제기인 AWACS 

4대를 운용하게 되었으며,83 아울러 최신예 지원전투기 F2의 

미․일 공동개발의 완료 및 실전배치를 시도하게 되었다. 

이외에 일본은 1998년 8월의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발사’사건

의 영향을 받아 첩보위성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로 하였고,84 전

역 미사일 방어체제(TMD)를 미국과 공동연구하게 되었다.85 즉, 

일본은 1995년 2월 미국측이 제의한 ‘전역 미사일 방어체제

(TMD)’의 공동연구에 참여한다는 기본방침을 결정한데 이어, 

1998년 9월에 ‘미․일 안전보장 협의 위원회’(SCC)에서 해상 전

역 미사일 방어체제(NTWD: Navy Theater Wide Defense) 분야

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합의하였고,86 1999년 8월에는 미국과 

  內閣官房長官談話 (1997. 12. 19)
81 2000年度 防衛白書.
82 AEGIS함은 미국의 RCA社가 1969년에 개발한 미국의 주력함으로써 360도 
3차원 탐지․요격능력을 갖추고 있다. 1척당 가격은 7억 달러이다.

83 방위백서 등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일본 방위청의 관련 
관료들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은 1997년부터 AWACS에 대한 시험비행을 시
작하였다. 

84 일본의 집권여당인 자민당은 4～5년 내에 군사시설의 정찰이 가능한 첩보위성 
및 관련기술을 도입하여 방공체제(防空體制)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
아가 이를 일본 정부에 권고하였다. 따라서 1998년 11월 일본정부는 이를 토대
로 각료회의에서 2002년까지 첩보위성 4기를 개발할 것을 결정하였다.

85 TMD 공동연구의 기간은 2년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각서의 유효기간이 5년
간이므로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朝日新聞, 1999년 8월 15일.

86 NTWD는 이지스艦에서 미사일을 발사하여 대기권 밖에서 敵의 미사일을 격
추시키는 방어체제이다. TMD 유형에는 NTWD 이외에 ‘지상배치 戰域 高高
度 방어체제’(THAAD), 대기권 미사일 요격(저층 방어)체제로 ‘패트리어트 
미사일․해상배치 방어체제(NAD)’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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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방어체계의 연구․개발을 위한 5개년 협정에 서명하였

다.87 이후, 일본은 미사일방어(MD) 개발․연구에 전향적으로 참

가하고 있는데, ｢2006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2006-2010)｣에서는 

미사일방어(MD)의 구축에 최대역점을 두고 있다.   

일본이 MD에 참가하는 전략적 목적은 ① 북한 미사일 뿐 아니

라 중국 미사일에 대응하는 방공망을 확충하기 위함이고, ② 핵

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무기․생화학무기 등의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③ ‘파워의 분담

(power sharing)을 지향하여 미․일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

함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2001년부터 일본은 ｢1995 방위계획의 대강｣에서 제시

한 군사체제의 완성을 위하여 ｢2001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2001～

2005년)｣을 추진하였다.  

｢2001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은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에 

명시된 주변사태 대응체제의 구축을 본격화하고, 자위대의 행동

지평을 확장시키는 전략적 목적에 따라 군사력의 질적 증강을 추

구하려는 계획이다.88 즉, 방위청은 ｢2001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

을 통하여 원거리 작전능력의 보강, 테러 등 특수전에 대한 대처

87 미․일은 SM-III 미사일, NTWD에 사용되는 요격미사일의 개량과 미사일 
탐지기술, Advanced Kienetic Warhead, 미사일 노즈콘(Nose Cone)의 경량
화, 2색 적외선 탐지기 등 주로 해상층 방어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개발을 
진행시키고 있다. 미․일은 1999년에 각각 3,600 만 달러와 800만 달러의 예산
을 배정하였다. 손영환․김종국,   이스라엘/일본의 미사일 방어구상 연구   
(서울: 한국 국방연구원, 1998); Robert Wall, “U.S., Japan agree on 
cooperative missile defense,” Aviation Week and Space Technology (23 
August, 1999); 전성훈, 미․일의 TMD구상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서울: 통
일연구원, 2000).

88 西元徹也, “新中期防衛力整備計劃への期待,”   デイフェンス   (2000年 秋季
號).



92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능력의 강화, IT혁명에 대한 대처 능력의 강화 등에 역점을 두면

서 군사력의 질적 증강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방위청은 ｢2001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 기간중에 최신

예 지원전투기 F2 를 실전 배치하게 되었고,89 전투기의 작전반

경을 확대하기 위해 공중급유기를 도입하였으며,90 또 UN 평화

유지 활동 및 국제 긴급구조활동 등의 목적을 위해 항속거리 

5,000～7,000Km의 장거리 수송기를 자체 개발하였다. 아울러, 방

위청은 대양해군을 지향하고 해상 경비체제를 강화한다는 전략

적 목적에 따라 호위함․수송함의 대형화 계획과 미사일 고속정 

증강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5,000톤급 호위함을 10,000톤급으로 

교체함과 더불어 10,000톤급 항공모함 헬기 호위함을 건조하였

고, 아울러 비상사태시 미군에 대한 해상 보급능력의 향상을 위

해 13,500톤여급 대형 수송함을 자체 건조하였으며,91 신형 고속

정을 동해기지에 배치하였다.92 그리고 일본정부는 ｢2001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의 중점 추진 목표중의 하나로 제시된 게릴라․

89 1995년 12월 14일 일본 각료회의는 F2 130기의 국산 생산계획을 결정하였다. 
즉, 일본은 최신예 지원전투기 130기를 실전 배치하게 되는 것이다.

90 朝日新聞, 2000년 12월 16일, 讀賣新聞, 2000년 12월 16일. 공중급유기 도입문
제는 그 동안 일본 정계 내에서 專守防衛 원칙 위배 여부를 놓고 정치쟁점이 
되어 왔던 사안인데, 2000년 12월 15일 일본정부는 1대당 238억엔 하는 공중
급유기를 ｢2001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 기간중에 4대 도입하기로 결정하였
다.

91 2000년 1월쯤 일본은 수송함(LST) 8,900톤급 1척, 2,000톤급 4척, 소형 수송함
(LSU) 590톤급 2척, 수송정(LSU) 420톤급 2척을 보유하는 수준에 있다.

92 신형 고속정은 최고시속 44노트(80km)의 200톤급으로써 對艦 유도 미사일, 
76미리․12.7미리 소형 기관포 및 야간 적외선 투시경을 탑재하게 된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 신형 고속정을 3척 1개 편대로 마이루즈․사세보 기지에 
배치시킴으로써 현재의 홋카이도 편대와 함께 3개 편대 운영체제를 갖출 계
획인데, 2001년부터 2척씩 건조할 예정이다. 일본 방위청은 이를 위하여 1999
년 부터 매년 방위예산에 190억 엔을 배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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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전 대응태세 구축을 ‘미국의 테러 사건’을 계기로 한층 강

화시켜 추진하였다. 즉, 2001년 11월 일본정부는 중앙 정부 14개 

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되었던 ‘핵․생화학 테러 대처 협의회’의 장

관급 협의회로 격상, ‘생화학 테러 대응 기본방침’ 결정 등과 더불

어 게릴라 및 생화학전 대응능력의 강화를 추구하였다. 

나아가 방위청은 이와 같은 무기체계의 증강에 이어 군사력의 

질적 증강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자위대의 조직, 장비체계 등 근

본적인 재검토 작업에 착수하였다.93 즉, 일본정부는 2004년 12월 

10일 각료회의에서 향후 10년간 안보정책의 지침이 되는 새로운 

｢방위계획의 대강｣을 결정하였다.  

고이즈미 총리의 사적자문기관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는 신｢방위계획의 대강｣의 내용이 구체화된 시점인 2004

년 7월 27일의 회합에서 새로운 ｢방위계획의 대강｣을 위한 논점

을 정리․발표한 바 있는데, 일본정부는 2004년 12월 10일에 신

방위계획의 대강과 함께 2006 ｢중기방위력 정비계획(2006～

2010)｣,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에 관한 관방장관의 담화 등을 함

께 발표하였다. 일본정부는 1976년에 최초로 ｢방위계획의 대강｣

을 수립․전개한 뒤, 19년만인 1995년에 개정하였고, 나아가 2004

년 12월 10일에 신 ｢방위계획의 대강｣을 수립․결정한 것이다.

｢2004 방위계획의 대강｣은 안보환경에 관한 인식에서 ① 글로

벌 차원에서는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확산의 진전․국제

테러조직 등의 활동을 포함한 새로운 위협 및 다양한 사태에 대

한 대응을 강조하고, ② 동북아 지역차원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군사동향을 안보 불안 요인으로 지적하면서, 일본 방위에 이어 

93 동아일보, 2001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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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안보환경의 개선을 새로운 안보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자위대의 국제협력의 중시와 더불어 21세기 국제지도국을 지향

한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안보 역할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

구하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2004 방위계획의 대강｣은 9․11테러 이후의 ｢방위계

획의 대강｣으로서 국제테러,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등 새로운 위

협에 대한 대처와 더불어 자위대의 해외활동의 본격화를 지원할 

수 있는 무기체계의 증강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국제정세와 군사력의 관점에서 ｢1976 방위계획의 대강｣, ｢1995 

방위계획의 대강｣ 등과 비교해 보면 <표 Ⅲ-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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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2004 방위계획의 대강｣의 비교 특징

국제정세 방위력

｢1976 방위계획의 대강｣ 

ㅇ미․소를 중심으로 한 
동서 대립의 구도.
ㅇ일본주변에는 미․소의 
세력 균형과 미․일안
보체제가 일본에 대한 
침략 방지에 중요한 역
할.  

ㅇ기반적 방위력 구상을 바
탕으로 한정적이고 소규
모 침략에 대해 원칙적으
로 자력으로 대처함.
ㅇ자력 대처가 곤란한 경
우, 미국으로부터 지원
을 받아 대처함.

｢1995 방위계획의 대강｣ 

ㅇ냉전의 종결에 따른 동서 
군사대립 구도의 해체.
ㅇ세계적 규모의 무력분쟁
이 발발할 가능성은 낮
고, 대량살상무기․미사
일 등의 확산에 따른 새
로운 위협이 증대함.  
ㅇ불투명․불확실. 

ㅇ기반적 방위력 구상을 
답습하고, 스스로 ‘힘의 
공백’을 만들지 않음.
ㅇ일본 주변지역에서 일본
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
가 발생했을 경우, 미․
일안전보장체제의 효과
적 운용을 통하여 적절
하게 대응함.  

｢2004 방위계획의 대강｣ 

ㅇ대량살상무기․탄도미
사일 확산의 진전, 국제
테러조직의 활동 등 새
로운 위협에 대한 대응
은 국제사회의 당면 과
제.
ㅇ북한은 지역안전보장의 
중대한 불안정 요인.
ㅇ중국은 군 현대화와 함께 
해양활동 범위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므로, 금
후 주목할 필요가 있음. 

ㅇ일본방위에 이어, 국제
안보 환경의 개선을 새
로운 목표로 추구함.
ㅇ새로운 위협과 다양한 
사태에 대비하여 국제평
화협력 활동에 주체적이
고 적극적으로 참가함. 
ㅇ일본 군사력의 다기능․
탄력성․실효성을 추구
함.

즉, ｢2004 방위계획의 대강｣은 ① 안보환경에 관한 인식에서 글

로벌 차원에서는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확산의 진전․국

제테러조직 등의 활동을 포함한 새로운 위협 및 다양한 사태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면서, 동북아 지역차원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군사동향을 안보 불안 요인으로 지적하였고, ② 일본 방위에 이

어 국제안보환경의 개선을 새로운 안보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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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의 국제협력의 중시와 더불어 21세기 국제지도국을 지향

한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안보 역할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

구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새로운 위협이나 다양한 사태에 신

속하고도 효과적으로 대응․대비가 가능하도록 일본 정부의 종

합적인 노력의 추구와 더불어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아래 국제평

화협력활동에 주체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일본의 안전에 필요불가결한 미일안전보장체제를 

한층 전략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2004 방위계획의 대강｣은 일본 군사력의 강화 방향

에 관하여 즉응성․기동성․유연성․다목적성을 지향하여 첨단 

군사기술․정보능력을 바탕으로 한 다기능적이고 탄력적이며 실

효성이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아울러 2004년 12월 10일 ｢2004 방위계획의 대강｣과 함께 발표

된 ｢2006 중기방위력 정비계획(2006～2010)｣은 ① 제도적 차원에

서는 통합운용 능력의 강화, 육상자위대의 기동성 강화, 해상자위

대의 호위함 부대․잠수함부대 등의 재구성, 항공자위대의 공중

급유․수송부대의 신설 등을 추구하고, ② 장비 강화의 차원에서

는 이지스함의 미사일 방어(MD) 능력 강화, 페트리어트의 능력 

향상, 미사일 탐지․추격 능력의 강화, 구난 헬기의 공중급유를 

위한 C130 수송기의 공중급유기능 부착, 생화학 무기의 공격에 

대한 대처능력의 강화, P3C 초계기 및 F4 전투기의 후속기 정비 

등을 추진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006 중기방위력 정비계획(2006～2010)｣에서는 미

사일 방어(MD)체제의 구축에 최대역점을 둘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요컨대, 이와 같은 일본의 군사력의 증강 노력은 ① 21세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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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한 일본의 군사전략이 조기경계 및 전방대처를 위하여 전략지

정학적 차원에서 해상방공체제의 강화와 더불어 미사일 방공체

제의 구축을 추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② 테러 등 특수

전 및 IT혁명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며, ③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확대․발전에 따른 일본의 역할 증대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함이다. 아울러 ④ 독자

적 영역의 확대를 추구할 수 있을 정도로 일본의 군사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다. 일본의 군사활동의 확대와 제도적 정비

일본 정부는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발전에 따른 확대된 군사

적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군사력의 질적 증강이라는 ‘하드 파

워(hard power)’의 증강뿐 아니라 법적․제도적 정비 등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즉, 일본 정부는 정치

공간의 신보수화 성향, 보수대연합에 의해 강화된 국정운영 기반 

등의 전략적 활용을 꾀하면서 법적․제도적 정비를 추진하고 있

는 것이다. 

(1) 조직 정비

국제사회에서의 군사․정치적 역할의 확대와 관련, 일본 정부

의 조직 정비 노력은 먼저 국가정보기관의 역량 강화작업에서 나

타났다. 일본 정부는 1997년 1월 20일 종합정보기관인 ‘통합정보

본부’를 창설하였고, 1998년 12월 28일에는 ‘방위 정보회의’를 설

치하였으며, 1999년 1월 11일에는 ‘내각 정보회의’를 발족시켰다. 

그리고 2001년 1월 6일 중앙부처의 개편이 시행됨을 계기로 정보



98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기관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1995 방위계획의 대강｣의 수립을 계기로 통합막료회의 산하

에 설치된 ‘통합정보본부’(직원수 약 1천 6백명)는 정보수집 및 

분석의 일원화를 위하여 방위청의 내국과 통합막료회의, 육․

해․공 자위대의 정보부문 등 기존의 정보조직을 하나로 통합시

킨 ‘미국 국방정보국(DIA)’과 유사한 기관이고, ‘북한의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발사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

에 따라 발족한 방위청의 ‘방위 정보회의’는 위기 발생시 ‘정보본

부’에서 수집․분석한 동북아 전략정보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총리에게 자위대 출동여부를 신속하게 건의하는 기능을 수행하

고 있으며, ‘내각 정보회의’는 북한정세 등 주요 정보를 수집․분

석하는데 역점을 두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1999년 7월 ‘정부조직 개편법’의 성립과 더불어 2001년 1월

부터 총리의 국정주도권 및 내각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독자적 정

보능력의 제고를 위한 군사위성정보 처리능력의 강화, 내각정보

조사실의 지위 격상, 외무성 국제정보국의 역량 강화 등이 추진

되고 있고, 나아가 안보정책 분야의 통합관리를 위해 방위청을 

방위성 또는 국방성으로 승격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94 즉, 

일본 정부는 1999년 4월 내각 관방 산하에 군사첩보위성의 활용 

강화를 위한 ‘첩보수집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킨 데 이어 2002년부

터 보유하게 될 첩보위성 수집 정보의 분석․관리를 위한 ‘위성 

정보센타’의 신설을 꾀하고 있고, 아울러 총리 직할의 내각정보조

94 일본의 연립정권내 보수세력들은 2000년 8월 8일에 참의원내에 ｢방위성 설치 
추진 의련(議聯)｣을 발족한 데 이어 동년 11월 28일 自民․公明․保守 3당간 
｢省 승격 간담회｣ 설치에 합의하였다. 방위성으로 승격될 경우, 외무성(국제 
안보협력․조약), 통산성(방위예산), 내각안보회의(위기관리) 등의 여타 기관
에 분산되어 있는 안보정책 분야 업무의 통합관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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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지위격상시켜 국가정보네트워크의 정점기관으로서 중추

적 기능을 담당토록 하고 있으며,95 외무성 국제정보국의 정보수

집․분석기능의 강화를 위해 대폭적으로 인원을 확충시키고 있다.

(2) 법적 정비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대내외적 활동 강화를 위해 법적 정비를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강화를 위해 안보개혁 차원에서 추

진하고 있다. 즉, 일본 정부는｢미․일 신방위협력지침｣관련 법안

의 정비, ‘테러대책 특별법’의 제정, PKO 협력법의 개정, 유사법

제의 정비 등을 성립시켰고, 집단자위권 행사 및 전력보유 등을 

위한 헌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일 신방위협력지침｣관련 법안의 정비는 ｢미․일 방위협

력지침｣개정의 2차 중간 보고안이 발표된 직후, 1997년도 방위백

서를 통하여 제기되었는데, 이는 일본의 방위백서로서는 처음으

로 일본 주변국가에 대한 자위대의 작전지침과 관련된 긴급대응

책과 일본 주변유사에 대비한 법제의 정비를 주장한 것이기도 하

다. 현실적으로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이 실제상황에서 시행되

려면 ‘자위대법’, ‘유엔 평화 유지활동(PKO)법’, ‘해상 보안청법’, 

‘항만법’, ‘항공법’ 등 최소한 20여개의 법령을 개정하거나 제정해

야 한다고 한다.96 따라서, 1999년 5월에 보수 연립정부는 ｢미․

95 국가정보관리체계의 일원화 작업과 관련, 내각조사실은 국가정보네트워크의 
정점기관으로서 지위격상이 이루어졌다. 즉, 내각정보조사실의 영어명칭이 
Cabinet Information Research Office → Cabinet Intelligence & Research 
Office로 변경됨과 더불어, ‘내각조사실장’의 명칭도 ‘내각정보관’으로 변경되
었고 직급도 차관보에서 차관급으로 직급 격상되었다. 따라서, 내각정보관은 
공안조사청, 외무성의 정보조사국 등 각 정보기관의 수집내용을 종합하여 총
리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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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신방위협력지침｣과 관련된 3개의 법안을 성립시켰고, 이어 

2000년 10월말에는 ‘선박조사 활동법’을 성립시켰다. 즉, 자민-자

유 2당 연립정부는 야당 공명당과의 정책연대 아래 ‘북한의 미사

일 운반체계 시험발사 사건’ 및 ‘북한 공작선의 영해 침투사건’을 

계기로 일본내 대북한 위협인식이 상당히 제고되고 있는 분위기

를 활용하여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관련 3개 법안 즉, ‘주변사

태법’, ‘자위대법 개정안’, ‘미․일 물품역무 상호제공 협정

(ACSA) 개정안’을 1999년 5월 24일에 최종적으로 성립시켰고, 

자민-공명-보수 3당 연립정부는 2000년 10월 30일에는 ‘주변사태

법’에서 삭제된 ‘선박조사 활동법’을 성립시켰다.97 이로써 일본 주

변지역의 유사시에 자위대는 주일 미군의 병참지원 등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40개의 항목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나아가 일본정부는 ‘일본 주변지역의 유사시’에 자위대 활동을 

보장하는 법제를 정비한데 이어, ‘일본 유사시’에 자국 영토내에

서 자위대의 활동이 원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유사법제의 정비

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유사법제는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자위대의 원활한 부

대이동, 진지구축 및 필요한 토지사용, 물자수송, 인력동원 등을 

96 예컨대 자위대법의 경우는 제82조, 제83조, 제89조, 제93조, 제95조, 제99조, 
제100조 6, 제100조 7, 제100조 8, 제100조 9가 개정될 것임.

97 원래 선박검사조항은 ｢주변사태법｣의 원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유엔안보
리 결의 포함’ 문제와 관련하여 자민․공명당과 자유당간의 의견조율이 제대
로 되지 않음에 따라 ｢주변사태법｣의 원안에서 삭제되었다. 즉,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발동되면, 해상자위대는 선박검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원안에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2000년 10월 30일에 
성립된 ｢선박조사 활동법｣에서는 ‘旗國(선박이 소속된 국가)의 동의’를 얻어 
선박조사 활동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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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케 하는 관계 법령을 통칭하는 것이데, ｢1999년도 방위백서｣, 

｢2000년도 방위백서｣, ｢2001년도 방위백서｣에서는 유사법제 정

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따라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2001년 5월 내각관방 산하에 

외무․총무․국토교통성 및 방위청 관계자 15명으로 구성된 ‘유

사법제 검토팀’을 구성하도록 한 뒤,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시켰

다. 이어 고이즈미 연립정부는 2001년 9월에 발생한 미국 뉴욕의 

테러사건을 계기로 동년 10월 ‘테러대책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98

동년 11월 ‘대미 지원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테러대책 특별법’

의 제정 및 ‘대미 지원 계획’의 작성과 더불어 일본 자위대는 분쟁

지역에서도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고이즈미 총리의 

지시에 따라 일본정부는 연립 3여당과 야당 민주당의 협력아래 

동년 12월 7일에 자위대의 무기사용 제한 완화, UN평화유지군

(PKF) 참가 허용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PKO 협력법’의 개정 

법안을 최종 가결, 성립시켰다.99 그리고 고이즈미 연립정부는 외

국으로부터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감행될 경우, 자국 영토내에

서 자위대의 활동이 원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2003년 6월 6일

에 일본 유사시에 대비한 3개의 법안을 성립시켰다. 즉, ｢무력공

격사태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

을 성립시켰다. 이로써 일본은 일본 및 주변지역 유사시에 대비

98 ｢테러대책 특별조치 법안｣은 2001년 10월 18일 衆議院에서 가결된 뒤, 

동년 10월 29일 參議院에서 최종 통과됨으로써 성립되었다.   朝日新聞  , 
2001년 10월 18, 19, 29, 30일.

99 1992년 6월에 제정된 ｢PKO협력법｣은 ‘PKO 5원칙’ 즉, ① 정전합의, ② 
당사국의 일본 참가 동의, ③ 중립성 유지, ④ 이상 3원칙 미 충족시 철수, 
⑤ 자위대원의 생명․신체보호에 필요시에만 무기 사용 등에 따라 파병

요건 및 활동범위를 제한하였다.



102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한 법안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중․참의원 양원에 설치된 ‘헌법조사회’가 2000년 1월

부터 활동을 개시하게 되면서 활발하게 논의되었고, 마침내 2005

년 4월 헌법조사회 최종보고서가 발표되었으며, 나아가 동년 8월 

1일 자민당 헌법개정 시안이 마련되면서 한층 구체적으로 가시화

되었다.  

미․일동맹의 강화에 따라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자

위대의 국제공헌 역할 확대 등을 명분으로 헌법 9조 1항의 ‘전쟁

포기’, 2항의 ‘전력 불보유 및 교전권 부인’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

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는데, 헌법조사회 최종보고서에

서는 ① 9조 1항의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나타났고, 개

별자위권은 인정하는 견해가 나타났으며, 아울러 ②집단적 자위

권에 대해서는 의견이 3분되어 나타났으나, 전체로 보면 인정하

는 경향으로 기울어지는 견해가 나타났다.100 그리고, 2005년 8월 

1일 발표된 자민당 헌법개정 시안에서는  9조 1항은 유지하고, 2

항은 삭제하며 집단적 자위권은 헌법에 명기치 않고 해석을 통해 

허용한다는 방침을 나타내었다. 즉,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전쟁과 무력행사는 영구히 행하지 않는다’는 현행 9조 1항은 유

지하고, 그 대신 2항을 삭제하여 자위와 국제평화․안전확보를 

위한 ‘자위군’ 보유를 명문화하며, 집단적 자위권은 자위에 포함

된 당연한 권리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헌법 9조의 개정은 일본정치의 우경화의 맥락에서 주변국의 우

100 중의원 보고서(2005. 4.15)에서는 불인정, 조건부 인정, 전면적 인정으로 3분
되어 나타났고, 참의원 보고서(2005.4.20)에서는  불인정, 제한적 인정, 인정
으로 3분되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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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와 비판 및 반발을 초래할 것이고, 헌법 개정과정에도 상당한 

진통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이즈미 총리는 9․11 총선

거의 승리를 기반으로 전후결산을 위한 개혁정치 차원에서 강하

게 추진할 것이다.  

이처럼 일본은 신보수세력의 주도아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를 위해 군사력의 질적 증강이라는 ‘하드 파워(hard power)’

의 증강뿐 아니라 안보개혁의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정비 등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3. 대북전략과 북․일관계         

북․일관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던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한국의 북방정책이 전향적으로 전

개됨에 따라, 일본 역시 전후처리를 위한 외교차원에서 대북한 

접근전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대북정책 및 북․일관계는 양국의 국내적 요인

은 물론, 동북아 국제환경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국제환경의 변

화에 영향을 받으며 접근과 좌절, 갈등과 접촉 등을 되풀이 하면

서 전개되었다. 즉, 일본의 대북 접근은 정치권이 중심이 되어 시

작되고 외무성에 의해 추진되었으나, 한계를 나타내면서 정상외

교가 전개되었다. 

일본의 대북정책 및 북․일관계는 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국면

에 접어들게 되었는데, 한편에서는 일본인 납치의혹 문제 등에 

따른 국내 여론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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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공조체제와 미․일동맹체제의 조율에 따른 속도 조절 등

을 통해서 전개되고 있다. 즉, 일본의 대북전략 및 접근은 ① 일본

인 납치문제와 ② 북핵 문제를 쟁점으로 하면서, 총리와 내각, 국

회와 정치권, 언론과 여론에 주도되어 전개되고 있다. 

 

가. 북일 정상회담 이전의 북․일관계

탈냉전기 북․일의 접근은 초기에는 국교정상화를 지향하여 

전향적으로 전개되었으나, 북핵문제 및 미․북관계의 영향으로 

좌절을 접하게 되고, 갈등속의 접촉 또는 접촉속의 갈등을 겪으

면서 전개되어 갔다.        

즉, 북․일 정상회담 이전의 북․일관계는 접촉과 갈등속에 시

기별 특징을 나타내면서 전개되었다. 

(1) 제1기 : 국교정상화를 지향한 북․일의 전향적 접근

탈냉전시대의 도래라는 글로벌 수준의 국제환경의 변화와 한

국의 전향적인 북방정책은 북한과 일본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일본으로 하여금 전후처리 외교차원에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국교정상화를 이룩하도록 노력하게 하였고, 또 북한으로 

하여금 생존전략의 차원에서 일본과의 국교수립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자극하였다. 

따라서,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직전 일본의 다케시다(竹下) 

내각은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해제하였고, 나아가 일본의 가네

마루(金丸信) 자민당 전 부총재는 1990년 9월 24～28일에 자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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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회당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하였다.101 

한․소 수교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북한을 방문한 가네마루는 관

계개선을 위한 교섭을 적극적으로 벌였다.

이에 북한은 전격적으로 국교정상화를 제의하였고, 그 결과 일

본의 자민당, 사회당과 북한의 노동당 사이에는 동년 9월 28일 ‘3

당 공동선언’이 발표되었으며, 북․일간에는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이 전개되었다. 

일본의 대북한 접근은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이 전개되면서 

정치권보다는 외무성을 통한 실무차원에서 이루어져 갔다. 북․

일간의 국교정상화 회담은 1990년 11월 중국의 베이징에서 세 차

례에 걸친 예비회담을 가진 뒤 본 회담에 들어 갔다. 본회담은 

1991년 1월 30～31일 제1차 회담을 평양에서 가진 뒤 제8차까지

의 회담을 가졌다. 1992년 11월 5～6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8차 

회담에서는 일본측이 ‘이은혜 조사문제’와 ‘핵문제’를 제기하자 

북한은 추후일정을 결정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회담을 결렬시

켰다. 

이후, 북․일관계는 소강상태에 빠지게 되었지만, 일본과 북한

은 곧 수면 아래에서 국교정상화 교섭을 위한 비공개 접촉을 베

이징 등에서 가지면서 협상재개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갔다. 

나아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의 설치 및 일본의 참여, 미․북간의 외교대표부 교환설

치 합의 등이 이루어지면서 일본과 북한은 수교교섭의 재개를 위

101 일본의 자민당과 사회당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북한방문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田邊誠의 “日朝新時代の幕あげ, アジアの平和と南北統一のため
に,” 月刊社會黨 1990年 12月號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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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공식․비공개적 접촉을 본격화하였다. 그와 같은 북․일간

의 접촉은 일본이 대북한 국교정상화 교섭을 정당활동의 차원에

서 정부차원의 대화로 정착시키면서 주로 일본 외무성의 동북아

과장과 북한 외교부의 일본과장을 중심으로 하는 실무자 접촉으

로 이루어졌다.

(2) 제2기: 정체상태의 북․일관계 

1996년 9월에 발생한 ‘북한 잠수함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

됨에 따라 북․일관계는 다소 제2차원인 남북관계의 영향을 받았

지만, 잠수함사건이 해결됨에 따라 북․일간의 주요 현안인 일본

의 대북한 쌀지원 문제, 과거청산을 위한 배상금문제,102 국교정

상화을 위한 협상의 재개 등이 또 다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북․일간 주요 현안들의 재거론과 더불어 1997년 1월에 접어들

면서 북한의 고위층 인사 상당수가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되

었는데, 이 시기에 북한의 노동당 비서 황장엽이 일본을 방문하

게 되었다. 

그러나 귀국 길의 황장엽이 한국으로 망명함에 따라 일본은 대

북한 정책의 전개에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북한이 당초

의 예상과는 달리 황장엽의 망명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남․북관계 및 미․북관계는 비교적 순탄한 국면을 맞이하였지

만,103 일본은 여전히 대북한정책의 전개에 소극적으로 임하였다. 

102 일본은 1996년 8월 28～29일 북경에서 개최된 북․일 실무자 접촉에서 50억 
달러의 청구권을 인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 50억 달러는 한국정
부가 지난 1965년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협정을 통해 받은 5억 달러를 현재 
물가로 환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103 황장엽의 망명사건 직후 남북관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북한의 보복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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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공작원 안명진(安明進)이 1997년 3

월 12일 일본의 ｢산케이신문(産經新聞)｣과의 인터뷰에 응하여 

1988년 10월 평양근교에 있는 ｢김정일정치군사대학｣에서 요코다 

메구미를 목격한 상황 등을 증언함에 따라,104 일본정부는 대북한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악화, 야당 신진당(新進黨)의 대북한

정책 비판 등을 의식하여 대북한 정책의 전개에서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하였다. 나아가 일본은 북한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도 절박한 현안인 식량지원문제에서도 신중하게 응할 것임을 재

표명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의 대북한 정책은 1997년 4월 9일의 

북한선적의 화물선 ‘지성 2호’의 각성제 밀수사건과 4월 11일의 

산케이신문(産經新聞)과 NHK-TV의 노동 1호105의 배치 보도로 

한층 신중해졌고, 또 1996년 가을에 배치작업이 중단되었던 북한

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 1호가 동해안에 재배치되고 있다는 

것을 보도함에 따라 더욱 신중해졌다.   

요컨대, 북․일관계는 북한 공작원에 의한 일본인 납치․유괴 

의혹사건, 각성제 밀수사건,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 1호의 동해

안배치 의혹사건 등으로 인하여 일본이 대북한 정책의 전개에 신

가 우려되었다. 그러나 황장엽이 망명을 요청한지 닷새후인 2월 17일 북한외
교부 대변인은 “비겁자에 대해서는 갈테면 가라는 것이 공화국의 입장”이라
고 발표하였다.

104 1997년 3월 13일자 産經新聞 에서는 요코다 메구미를 비롯한 일본인 납치․
유괴사건을 1면 톱기사로 크게 보도하였다. 북한 공작원에 의한 일본인 납
치․유괴사건은 요코다 메구미 사건을 포함하여 7건이 있다. 한편 북한은 
1997년 3월 18일 평양방송을 통하여 産經新聞의 일본인 납치․유괴사건 보
도에 대하여 “비열한 정치적 모략극”이라고 비난하였고, 아울러 이 신문을 
‘정치적 시녀’, ‘쓰레기 언론’ 등으로 극렬히 비방하였다.

105 노동 1호는 일본전역을 위협할 수 있는 사정거리 1천 300km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인데, 産經新聞과 NHK-TV는 그와 같은 미사일이 최근 이동식 발사
대와 함께 3기가 재배치되었고, 게다가 곧 추가로 7기가 배치된다고 보도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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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을 기함에 따라 정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3) 제3기: 국교정상화의 환경정비를 위한 북․일의 접근 

(가) 북․일간의 현안과 베이징 ‘심의관급 회담’

황장엽 사건후 북한 공작원에 의한 일본인 납치․유괴 의혹사

건, 각성제 밀수사건,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 1호’의 동해안 배

치 의혹사건 등으로 북․일관계가 정체상태에 빠지게 될 때에도 

일본과 북한은 1996년 3월이래 비공식 과장급 실무회담을 계속 

가졌다. 그 결과 1997년 8월 21～22일 베이징에서 ‘심의관급 회담’

이 개최되었다. 

베이징 ‘심의관급 회담’에서는 일본인 납치사건, 식량지원 문제, 

각성제 밀수의혹 사건, 북송 일본인 처 방일문제, 국교수교 본회

담 조기 개최 등을 다루었다. 그 결과 북한이 부정하고 있는 일본

인 납치의혹 사건은 ‘계속 협의’ 형태로 뒤로 미루어졌지만, 대북

한 식량지원 문제, 각성제 밀수의혹사건, 북송 일본인 처 방일문

제에 대해서는 기본 타결원칙이 마련되었고, 국교수교 본회담 조

기 개최에 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나) 북한의 ‘북송 일본인 처 방일’과 일본의 ‘대북한 식량지원’  

결정 

1) 북송 일본인 처 방일 

베이징 ‘심의관급 회담’의 합의에 따라 1997년 9월 9일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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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최된 북․일 적십자사 연락협의회에서는 북송 일본인 처 

고향방문을 실현키로 합의하였다. 현재 일본 국적의 북송 일본인 

처는 1,831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중 1진 15명이 1997년 

11월 8일 일본에 도착하였다.    

일본 언론들은 오랜 현안이었던 북송 일본인 처 전원의 일본방

문 실현을 위한 첫발이 내디뎌졌다고 높이 평가하면서도, 1진 15

명의 대부분은 북한당국에 의해 사상 및 행동을 검증받은 ‘모범

생․우등생’이라고 꼬집었고, 나아가 북한이 북송 일본인 처 사업

을 외교카드로 이용하거나 중단시킨다면 북․일관계에 나쁜 영

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북․일 양국 정부는 북송 일본인 처 제1진의 방일이 관

계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후속 

제2진의 방일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1997년 12월에 북송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 문제를 협의

하기 위한 제2차 적십자사 연락협의회가 개최되었고, 그 결과 

1998년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제2진의 방일이 이루어지게 되

었다.

2) 일본의 대북한 식량지원  

일본내 북한에 대한 여론이 나빠짐에 따라 대북한 식량지원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던 일본정부는 앞서 언급한 1997년 8월의 베

이징 심의관급 회담의 개최, 동년 9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북․일 

적십자사 연락협의회의 북송 일본인 처 방일 합의 등을 계기로 

대북한 식량지원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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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9월 중순부터 일본의 정부여당이 2,700만 달러의 대북 

식량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기 시작하였는데, 동

년 10월 9일 일본 각료회의에서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2,700만 달러의 대북한 식량지원을 결정하였다. 즉, 일본 각료회

의에서는 WFP에 2,700만 달러를 기부하고, WFP가 이 자금으로 

일본 재고미 6만 7,000톤을 구입하여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결

정한 것이다.  

3) 연립 3여당 대표단의 방북과 국교정상화를 위한 환경 정비  

‘연립 3여당 대표단의 방북문제’는 1997년 3월 이후 사민당이 

북한의 식량사정 및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계개선의 돌파구

를 마련하기 위해 연립여당 공동으로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대두되었다. 그리고 동년 8월에 들어 오면

서 베이징 심의관급 회담의 개최, ‘북송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합

의 등을 계기로 일본의 대북한 식량지원문제가 결정되고, 북한은 

이를 경직된 북․일관계가 다소 개선되기 시작하는 조짐으로 파

악하여 사민당을 통해 자민당측에 방북단 파견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자민당의 모리(森喜朗) 총무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自

民․社民․사키카게 연립 방북 대표단이 구성되고, 1997년 11월 

11-1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처럼 1997년 중후반부터 

1998년 3～4월까지의 북․일관계는 다소 진전되는 듯한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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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기: ‘갈등속의 접촉’,  ‘접촉속의 갈등’상태의 북․일관계

북․일관계는 1998년 5～6월경에 들어오면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의혹 해명과 북송 일본인 처 제3진의 방일을 둘러싸고 갈등

을 겪으면서 또 다시 냉각상태로 빠지기 시작하였다. 

즉, 1998년 6월 북한 적십자사가 담화를 통하여 납치의혹을 공

식적으로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일본정부에 통보함에 

따라, 일본의 대북한 불신․반목은 한층 깊어지게 되었고, 아울러 

북송 일본인 처 제3진의 방일이 중단되었다. 

게다가 1998년 8월 북한의 ‘광명성 1호’ 즉, 미사일 운반체계 시

험발사 사건을 계기로 하여 최악의 상태로 악화되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국내에서 대북한 강경론이 확산됨에 따라, 

일본정부는 식량지원 중단, 직항 전세기의 운항 중단, 한반도에너

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협력의 일시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고, 북한당국 또한 일체의 대화창구를 폐쇄하였다. 즉, 북․

일관계는 거의 단절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처럼 극히 냉각된 북․일관계는 1999년 3월의 북한 공작선 

영해 침투사건, 동년 6～8월의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재발사 움

직임 등으로 인하여 지속되다가, 동년 9월 베를린 미․북 고위급

회담 결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게 됨으로써 다소 완화되

기 시작하였다. 

북․일 양국 정부는 1999년 10월 18～20일에 싱가포르에서 재

차 외교 당국자간 접촉을 가졌고,106 동년 11월 2일 일본정부는 

106 일본 외무성의 우메모토 가즈요시(梅本和義) 동북아 과장과 북한의 외교부 
송일호 일본과장, 당 외교 당국자 등 3명이 참석하는 비공식회담을 가졌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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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일본간의 전세기 운항 동결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또 무라야마 전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초당파 국회의원단은 동년 

12월 1～3일에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측과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 

및 예비회담 연말 개최, 북․일 적십자사 및 정부수준에서 인도

적 문제 협의, 북․일간 교류와 왕래의 강화 등을 합의하였다.107 

이로써 북․일관계는 1992년 11월의 제8차 회담 이후 중단된 국

교정상화 교섭의 재개와 더불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북․일 양국은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하여 다

소 진통을 겪었지만, 1999년 12월 19～21일의 적십자 회담 및 21

일의 국교정상화 제1차 예비회담을 베이징에서 가졌고, 이어 

2000년 3월 13일에 제2차 예비회담을 베이징에서 가진 뒤, 동년 

4월 4～8일 제9차 국교정상화회담을 평양에서 가졌다. 7년만에 

재개된 제9차 국교정상화회담에는 다카노 고지로 북한담당 대사

가 일본측 대표, 정태화 외교부순회대사가 북한측 대표로 참석하

여 북․일관계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5월 하순에 도쿄(東

京)에서 제10차 국교정상화회담을 개최할 것에 합의하였다.

그런데 제10차 국교정상화회담은 북․일의 국내적 사정, 남북

관계 등의 영향으로 다소 차질을 빚게 되었다. 즉, 제10차 국교정

상화회담은 일본 여권의 6․25 총선 대비, 북한의 6월 12～14일

의 남북정상회담 준비, 국교정상화회담을 둘러싼 북․일간의 상

이한 이해관계 등으로 연기되었다.

따라서 북․일은 2000년 7월 15～17일 베이징에서 비공식 접촉

을 가졌고, 이어 ‘아세안 지역포럼’(ARF) 기간중인 7월 26일에 외

별다른 진전은 나타내지 못했다.
107 동아일보, 1999년 12월 3, 4일; 朝日新聞, 1999년 12월 1, 2, 3,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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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회담을 갖은 뒤, 8월 21～25일에 제10차 국교정상화 회담을 도

쿄(東京)에서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북․일의 접촉과 더불어 일본국내에서는 동년 7월 3

일 북․일 국교정상화 촉진활동을 위한 ‘북․일 국교촉진 국민협

회’가 결성되기도 하였지만, 제10차 도쿄(東京) 국교정상화 회담 

역시 북․일의 입장만 되풀이되었고, 쌍방의 접점을 찾기 위한 

대화를 계속한다는 합의 이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개선 및 미․북관계 진전의 영향으로 일본

과 북한은 대화재개 등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수면아래’ 또는 

‘수면위’에서 계속해서 추구하였다. 그 결과, 2000년 10월 말에 개

최되는 제11차 국교정상화 회담을 앞두고 제3차 ‘북송 일본인 처’

의 고향방문이 9월 12～18에 이루어 졌고, 10월 6일에는 50만톤

의 식량이 북한에 지원되었다. 이는 남북관계 및 미․북관계의 

진전에 자극을 받은 일본 정치권이 북․일관계의 진전을 위한 환

경조성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기도 하다.

이처럼, 북․일간의 대화 분위기의 조성과 더불어 제11차 국교

정상화회담이 높은 관심 속에 10월 30～31일에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제11차 베이징회담도 기대와 달리, 차기회담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이후 북․일관계는 국교정상화 회담을 열지 못하고, 제3국에서 

대화채널 유지수준의 비공식 접촉만을 하여야 했다. 

게다가 2001년 11월 일본 경찰이 1999년 5월에 파산한 ‘조선동

경신용조합(朝鮮東京信用組合)’의 비리 수사와 그와 관련된 조총

련 중앙본부의 강제 수사를 단행하자 북․일관계는 급속히 냉각

되었고, 아울러 동년 12월 17일 북한 적십자회가 ‘일본인 납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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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조사’ 사업의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한층 악화되었다. 

나. 정상회담 이후의 북․일관계  

(1) 고이즈미 총리의 제1차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

냉각상태의 북․일관계는 2002년에 들어오면서 4월의 북․일 

적십자회담, 7월의 브루네이 북․일 외무장관 회담 등을 계기로 

다소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일본은 대사급 회담으로서는 북․일 양측의 쟁점 현안에 

대해 타협점을 찾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수뇌회담을 

전략적으로 추구하였다. 즉, 일본은 2002년 8월 18～19일의 적십

자 회담 및 25～26일의 북․일 외무성 국장급 회담 등에서 전후 

최초의 북일 정상회담 개최를 시도하여 동년 9월 17일에 평양에

서 정상회담을 갖게 되었다.  

북․일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김정일-고이즈

미 정상회담은 9월 17일 아침에 납치 일본인들의 사망문제로 인

하여 경직되고 긴장된 상태에서 시작되었다. 김정일 위원장이 오

후 회담에서 일본인 납치에 관해 시인 및 사과를 함에 따라 주요 

현안인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보상, 일본인 납치문제, 북한

의 핵․미사일 문제 등이 일괄적으로 타결되고, ‘평양 공동선언’

이 발표되었다. 

9․17 평양 공동선언은 2002년 10월 중 국교정상화회담 재개, 

일본의 식민지 지배 반성과 대북 경협 제공, 북한의 피랍 일본인 

문제 사과와 재발 방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보류를 2003년 이

후에도 유지 등을 골자로 하는데(<표 Ⅲ-7> 참조), 일본 정부는 

9․17 평양 공동선언을 매우 중요한 성과로서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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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김정일-고이즈미 정상회담은 주요 현안의 일괄적 타개

에 따른 북․일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기반 마련으로 평가되었다.

<표 Ⅲ-7> 북․일 정상회담의 의제별 합의사항 및 과제

의제 합의사항 향후 과제

일본인 납치

ㅇ김정일 위원장의 공식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ㅇ피랍 11명 중 생존 5명, 사망 6
명 생사 확인, 생존자 면담

ㅇ생존자 귀국, 사망자 사인 조사

과거청산․배상

ㅇ’95년 무라야마 담화(“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과”) 
답습
ㅇ한일 국교정상화 동일방식 보상
ㅇ1945. 8. 15 이전 재산청구권 상
호 포기
ㅇ①무상지급 ② 저금리 장기차
관 ③국제기구 통한 인도적 지
원 등 3개항의 경제협력방안 
합의  

ㅇ자금지원 및 차관 규모 문제
ㅇ국제협력은행 통한간접융자 및 
신용공여 여부 검토

핵․미사일

ㅇ북한 2003년 이후 미사일발사 
실험 계속 유예
ㅇ한반도 핵문제 포괄적 해결을 위
해 국제협의(94년 제네바합의) 준
수 및 관련국 대화 해결 원칙 합의

ㅇ미사일 실험유예 구체적 시한 
확정 문제
ㅇ영변 핵시설 사찰 등 핵 문제에 
관한 구체적 합의 문제
ㅇ북한 재래식무기 문제  

국교정상화 ㅇ10월중 장관급 수교협상 재개
ㅇ재일 조총련계 교포 지위 문제
ㅇ문화재 반환 문제 

(2) 제1차 김정일-고이즈미 정상회담 이후의 북․일관계  

제1차 김정일-고이즈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측이 밝힌 피랍 일

본인 11명 중 5명만이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일본 국내에 전해

지면서 일본 국민들은 김정일-고이즈미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언론의 북한에 대한 격렬한 비판이 전개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일본 국내의 비판적인 분위기를 완화하고 제12

차 북․일 국교정상화회담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김정일-

고이즈미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른 납북 일본인 생존자 5명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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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문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2002년 10월말 말레이시아의 콸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12차 북․일 국교정상화회담은 납치․경협․핵문제 등 주요현

안에 대해 상호간의 입장 차이만을 재확인한 채 차기회담의 일정

도 결정하지 못하고 막을 내렸고, 이후, 국교정상화를 지향한 북․

일 관계는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납치자 문제를 둘러싼 갈등․대

립에 의해 냉각상태로 빠져들었다. 특히, 일본을 일시 방문한 생존

자 5명이 잔류의향의 표명과 더불어 정부 보조금을 받아 고향에 

안착하고, 일본 정부가 비공식 접촉에서 북한 거주 가족(8명)의 영

구귀국과 사망 및 행방불명자 8명에 대한 진상 재조사를 요구하게 

되면서 북․일간에는 갈등이 한층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북한 핵문제로 북․미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고

이즈미 총리와 부시대통령이 2003년 5월 23일의 크로포드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의 해법과 관련하여 ‘강경조치(tougher 

measures)’를 취할 것에 합의하고, 일본정부의 압박에 비중을 둔 대

북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북․일관계는 한층 더 악화되어 갔다. 

일본정부는 대북한 ‘대화와 압박’의 병용정책을 전개하면서 

핵․미사일 및 납치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주장하며 계속해서 북

한을 압박하였다. 일본정부는 2003년 8월 27～29일 베이징 제1차 

6자회담에서도 대표연설을 통하여 북한 핵의 개발․보유․이전 

불용, 국제적 합의 준수, 검증 가능한 방식에 의한 신속한 페기 등

을 언급하면서, 핵․미사일 문제와 납치문제를 북․일 국교정상

화 이전에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아울러 납치

문제의 해결을 가장 중시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어, 가와구치 

외무장관은 동년 9월 20일 UN 총회 기조연설을 통하여 “납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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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북․일 평양선언에 기초해 핵․미사일 문제와 함께 포괄적

으로 해결할 방침”이라고 언급하면서 UN무대에서 최초로 일본

인 납치문제를 거론하였다. 고이즈미 총리도 동년 10월 7～8일의 

인도네시아 ASEAN+3 정상회담과 10월 20～21일 방콕의 APEC 

정상회담 기간중에 “납치문제는 북핵문제와 함께 해결해 간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으며, 차기 6자회담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일본정부는 국제적으로는 납치문제의 국제공론화를 전

략적으로 추구하면서 제2차 6자회담시의 주요의제로 상정하고자 

노력하였고, 국내에서는 아베 자민당 간사장, 나카가와 경제산업

장관 등 대북 강경파가 중심이 되어 북한 압박을 위한 대북 제재

조치 등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2004년 2월 정기국회에

서는 대북 송금 중지 및 무역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환 및 

무역관리법 개정안｣이 성립되었다.     

이와 같은 일본의 대북 압박정책이 전개되는 것에 대해, 북한은 

납치문제는 2002년 9월의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 이미 해결된 

사안이므로 6자회담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력히 반발하

였고, 연일 외교부 대변인 및 관영매체 등을 통해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기간 중 인권 유린 및 피해자․유족에 대한 사죄․보상을 

주장하였으며, 조총련에 대한 테러행위의 중단 요구를 강력하게 

표명하였다.

요컨대, 북․일관계는 2002년 9월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방문에 

의한 정상회담을 통하여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지만, 그 이후의 

북일관계는 북핵문제와 납치문제로 인하여 냉각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따라서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도 제대로 전개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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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래서 북․일 양국은 양자간의 주요현안인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해 6자회담 등 다자간회담의 틀 내에서 접촉을 갖거나, 

수면아래의 양자 협상을 전개하였다. 

  

(3) 고이즈미 총리의 제2차 평양 방문

(가) 배경

일본의 대북정책은 국내 상황, 한국 및 미국과의 관계 등의 영

향을 받으며 전개되어 왔다. 고이즈미 총리의 제2차 평양 방문도 

일본 국내 상황, 한국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등을 고려하면서 이루어졌다. 

먼저 일본 국내 상황을 살펴보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상태

에서 국민연금 미납 문제가 일본정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어 후

쿠다 관방장관의 사임, 제1야당 민주당의 간 나오토 대표의 사임 

등을 초래하면서 고이즈미 총리의 정치적 입지를 매우 어렵게 하

였다. 게다가 납치자 가족 및 시민단체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가

는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북한에 대해 계속해서 따가운 비판을 

가하면서 납치피해 가족 8명의 무조건 귀국 문제 및 ‘사망’ 또는 

‘입국 사실이 없음’이라고 발표한 납치피해자 10명의 재조사 문제 

등의 해결을 촉구하였다. 

이와 같은 국내적 상황에서 고이즈미 총리는 국내의 정치적 공

세를 상쇄시키면서 7월 참의원 선거의 승리를 위한 국민지지율의 

제고를 지향하여 전략적 승부수로서 평양방문을 단행하였다고 

지적할 수 있다.

동북아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최근 중국이 6자회담의 

성사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역할을 전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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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동북아지역에서 중국과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

으로서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방

문도 그와 같은 전략적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고 지적할 수 있다. 

즉, 미국이 이라크 문제 및 대통령 선거 등으로 북한문제에 깊게 

간여할 여유가 적은 상태에서 북․미간의 중재 역할을 수행하고, 

아울러 북핵문제로 남북관계의 진전에 한계를 부딪친 한국 정부

의 입장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방문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내 정치적 상황, 동북아 국제정치 상항 등을 고려하여 

평양방문을 전략적으로 기획한 고이즈미 총리는 대체로 2004년 4

월에 접어들면서 제2차 방북을 위한 구체적인 사전 정지작업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컨대, 2004년 4월 1일 야마자키 

다쿠 전 자민당 부총재 등이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하여 대련(大

連)에서 북한의 정태화 북․일교섭담당대사, 송일호 외무성 부국

장 등과 접촉하였고, 아울러 북한의 용천역 열차폭파 사고 직후

인 동년 4월 25일에 일본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10억 달러 상당

의 의료품 지원을 결정함과 더불어 대북접촉을 전개하였으며, 외

무성의 다나카 총괄심의관이 중심이 된 5월 4～5일 북경 정부간  

협의에서는 납치문제와 관련하여 일정부분의 합의가 도출되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고이즈미 총리는 평양방문의 결행을 정한 뒤 5월 14일 

평양방문을 발표한 직후, 일본 외교상 매우 이례적으로 먼저 노

무현 대통령에게 전화로 방북의 취지를 설명한 뒤, 그 다음날 부

시 대통령에게 방북에 관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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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차 평양회담의 합의 사항 

일본 국내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답방하지 않은 상태에

서 총리가 재방문하는 것에 대해 다소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고

이즈미 총리는 ① 9․17 평양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일본인 납치문

제를 포함한 양국간 주요현안 및 핵문제를 포함한 안전보장상 문

제 등의 포괄적 해결을 추구하고, 나아가 ② 북․일 국교정상화

의 재개를 위한 계기 마련을 위해 방북을 결단하였음을 강조하면

서, 5월 22일 약 1년 8개월 만에 평양 재방문을 단행하였다. 

일본과 북한은 핵심현안인 핵․미사일문제 및 납치문제를 둘러

싸고 적지 않은 입장의 차이를 보여 왔는데, 제2차 김정일-고이즈

미 평양회담의 결과 <표 Ⅲ-8>과 같은 합의사항이 도출되었다. 

즉, 북한은 납치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나타내 왔지

만, 고이즈미 총리는 사망 또는 행방불명 10인의 재조사 합의를 

받아내는 것과 동시에 납치피해자 가족 5명을 데리고 일본으로 

돌아왔다. 또,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평양공동선언의 준

수와 더불어 북한의 제4차 6자회담 참가 및 미사일 발사 동결 등

의 재확인이 이루어졌다. 

고이즈미 총리는 제2차 평양회담을 끝내고 동경에 도착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핵개발을 완전히 포

기하여 북한이 재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잡

을 것을 역설하였음을 강조하였고, 사망 또는 행방불명의 10인에 

대해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조기 재조사의 실시 약속

을 받아내었다고 밝혔으며, 소가 히도미씨의 가족인 남편(미군 

탈주병)과 2명의 딸 문제에 대해서는 고이즈미 총리가 직접 만나 

1시간 정도 대화를 하며 설득하였지만 함께 귀국이 어려워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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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국방위원장의 제의로 제3국에서 면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

였다. 

 <표 Ⅲ-8> 제2차 평양회담의 핵심 합의 사항 

ㅇ9․17 평양선언의 이행 확인.
ㅇ인도적 관점에서 북한은 납치피해자 가족 5명의 귀국 동의 및  소가히도미씨
의 가족 3인의 제3국에서의 조기 면회가 가능하도록 조정. 
ㅇ북한은 사망․행불자의 조사를 직접 착수하고, 여기에 일본도 참가.
ㅇ인도적 입장에서 일본은 국제기관을 통해 식량 25만 톤 및 1,000만 달러 상당
의의약품을 지원.  
ㅇ일본은 평양선언 중시의 입장에서 북한이 평양선언을 준수하는 한, 경제제재
를 발동하지 않음.
ㅇ일본은 조총련계 한국인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함. 
ㅇ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쌍방이 함께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노력함.
ㅇ미사일 발사 동결의 재확인.

(다) 고이즈미 총리의 제2차 평양 방문에 대한 평가 

고이즈미 총리의 제2차 평양방문 및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일본 국내에서는 북한의 주도권에 의한 1시간 30분의 짧은 회담, 

사망 또는 행방불명 10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미흡 등을 

이유로 비판이 제기되었고, 특히 요코다 메구미의 부모를 비롯한 

사망 또는 행방불명 10인의 가족들은 사망 또는 행방불명 10인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5만 톤의 식량과 1,000

만 달러의 의료품 지원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그러나 일본 국민들은 대체로 고이즈미 총리의 제2차 평양방문 

및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을 표명하

였다. 즉,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이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방문 

이전인 5월 15～16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총리의 방북 지지율

이 73%로 나타났고,108 아시히신문(朝日新聞)이 고이즈미 총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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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방문 직후인 23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67%가 국교정

상화 교섭 재개의 계기를 마련함과 더불어 납치 피해자 5명과 함

께 귀국한 고이즈미 총리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40%

대로 하락하였던 내각지지율은 54%까지 상승하는 기록을 나타

내었다.109

다. 고이즈미 총리의 제2차 평양 방문이후 북․일관계 

고이즈미 총리의 제2차 평양 방문 이후의 일본 국내의 상황을 

보면, 국교정상화를 지향한 북․일관계가 순탄하게만 진전될 것

이라고는 예상되지 않는다.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방문 직후의 여

론은 조기 국교정상화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자

민․공명․민주 3당은 5월 26일 회의를 갖고 북한 선박 등의 일

본 입항을 거부할 수 있는 ‘특정 선박 입항금지 특별조치법’을 수

정․합의한 뒤, 6월 3일 중의원에서 가결하였다.110      

이는 일본 정치권이 ‘대화와 압박’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변함없

이 유지할 것임을 가시적으로 표명한 것인데, 북․일 국교정상화

회담이 재개되더라도, 교섭과정에서 일본은 미국의 입장을 반영

하여 평양선언의 준수에 따른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주장하

면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 10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력

하게 제기할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고이즈미 총리의 제2차 방문후, 북․일간에는 공식 및 

비공식 실무 수준의 접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동

108   每日新聞   2004년 5월 17일.
109   朝日新聞   2004년 5월 24일. 
110   朝日新聞   2004년 6월 3일(夕刊).



123III. 탈냉전시대 전환기 일본의 국가전략과 대외전략

년 7월 8일에는 소가 히도미씨의 가족인 남편(미군 탈주병)과 2

명의 딸이 싱가포르를 거쳐 도쿄(東京)로 왔고, 이어 동년 8월 1

1～15일의 북․일 납치문제 제1차 실무자회의 및 9월 25～26일의 

베이징 북․일 납치문제 제2차 실무자회의에서는 행방불명 10인

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북․일 납치문제 제2차 실무자회의에서 행방불명 10인

을 비롯한 일본인 납치자 의혹문제에 대한 재조사 결과는 명확하

게 나타나지 않았고, 11월 9일 평양에서 개최된 북․일 납치문제 

제3차 실무자회의에서 북한측으로부터 받아 온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이 DNA 검사 결과 다른 사람의 유골로 밝혀졌다. 

이에, 일본 정부는 제2차 실무자회의 직후에 연내로 예정했던 

대북 2차 경제지원을 보류하려 하였고,111 12월 8일 요코다 메구

미의 유골이 DNA 검사 결과 다른 사람의 유골임을 발표함과 더

불어 12월 9일에는 12만 5천톤의 식량지원을 동결한다고 발표하

였다.112 아울러 자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대북 경제제재를 

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자민당은 5단계로 구성된 대북 제

재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113

요컨대, 북․일관계는 고이즈미 총리의 대화중시 강조에도 불

구하고, 일본인 납치문제 및 가짜 유골문제 문제 등으로 심각한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고,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 가족 연합회’는 

111 일본 정부는 제2차 북․일정상회담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25만톤의 식량과 
1,000만 달러의 의료품 지원을 약속한 바 있는데, 이중 식량 12만 5천톤과 
700만 달러의 의료품은 10월 중순경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지원을 하지만, 
나머지 부분인 식량 12만 5천 톤과 300만 달러의 의료품 지원은 보류한다는 
것이다. 東京新聞, 2004년 10월 29일.

112 日本經濟新聞, 2004년 12월 9일.
113 讀賣新聞, 2004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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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 대해 대북 경제제재를 촉구하였다.114 

북한 역시 2004년 11월 요코다 메구미의 가짜 유골 파동 이후 

일본에 대해 비판을 계속 가해왔는데, 이와 같은 교착상태의 

북․일관계는 2005년 9월 14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차 6자회담

의 타결을 계기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2005년 9월 13일 즉, 6자회담 속개 하루 전인 

13일 김정일에게 보내는 ‘북일관계 정상화 교섭 재개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사사에 겐이치로(佐々江賢郞)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

장을 통해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에게 전달하였고, 제4차 6자

회담의 타결에도 일본은 미국을 설득하며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즉, 9․11 중의원 총선에 압승하여 정치적 기반이 한층 강해진 

고이즈미 총리는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의 재개에 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며, 따라서, 북․일관계는 수면아래 및 수면 

위의 교섭을 전개하며 교착상태를 탈피하고자 할 것이다.115  

114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 가족 연합회’ 요코다 시게루 회장은 2005년 8월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9․11 중의원 총선 공약에 대북 경제제재를 포함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제1야당인 민주당에도 이같은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115 북한은 2004년 11월 요코다 메구미의 가짜 유골 파동 이후 일본에 대해 비판
을 계속 가해왔고, 일본측과의 전화 대화를 전면 거부했으나, 제4차 6자회담
의 속개 및 타결을 계기로 일본과 북한 양측 외무성간의 전화 핫라인이 복원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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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의 7․18총선 직후 제1당 자민당이 연립정권의 수립에 

실패하고 38년만에 붕괴함에 따라, 일본 정치는 각 정파들의 합

종연횡에 따른 정계개편의 과정에서 연립정권시대를 겪게 되었

고, 55년 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정치공간의 보수․우경화속에서 

새로운 체제의 형성을 향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환기에 일본정치의 주역으로 등장한 ‘전후

교육’을 받은 쇼와(昭和)세대의 신보수세력은 ‘21세기 정치대국 

일본’을 지향하여 국가개혁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신보수세력의 국가개혁 추구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등

장과 더불어 한층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 일본의 정치공간은 보

수․우경화로 변모하면서 2005년 9․11 총선의 결과에서 나타났

듯이 개혁화 지향을 나타내었다. 즉, 21세기의 도전에 대응하여 

신보수세력에게 새로운 국가 시스템의 개혁을 요구하는 일본 국

민의 정치적 요구가 ‘보수속의 개혁’ 추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다. 이는 일본 정치사회의 변화를 단순히 보수․우경화 경향으로

만 보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동서냉전시대의 55년체제가 ‘통상국가 일본’을 ‘경제대국 일본’

으로 발전시켰다면, 탈냉전시대 1993년의 7․18 총선 이후, 정치

적 지각변동 속에 형성되는 새로운 체제는 ‘경제대국 일본’을 ‘정

치대국 일본’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정치․역사적 인식아래, 신

보수세력은 정치대국화 국가전략을 ‘UN 중시 전략’과 ‘미일동맹 

강화 전략’을 두축으로 하면서, 글로벌 차원(global level), 아시

아․태평양 지역차원(regional level), 국내적 차원(domestic 

level)에서  전개해 오고 있다. 즉, 일본의 안보전략과 ‘하드 파워

(hard power)’의 증강 및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강화, 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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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군 유사체제를 지향한 미․일동맹의 전략적 공통목표의 설

정과 주일미군의 재편 등도 국가전략에 따라 전개되고 있는 것이

며, 일본의 대북전략 역시 한․미․일 공조체제와 미․일동맹체

제의 조율에 따른 속도 조절을 하면서 총리와 내각, 국회와 정치

권, 언론과 여론의 역할 분담아래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탈냉전기 전환기의 일본 국내정치 변화 및 대외전략

에 대해서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한 현상적 분석보

다는 21세기 일본의 시대인식과 국력 및 국가전략, 21세기 미국

의 세계전략과 미․일동맹의 역할 등에 관해 고찰하면서 분석하

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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